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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을세호

가을 앞에서

개별공시지가 적정성 제고방안 및 감정평가제도의 발전

방향에 관한 세미나 개최

‘94 임시총회 개최

재해의연금 기탁

‘94 회계년도 상반기업무감사 수감

헌법재판소의토지초과oi튼세법처llO조등의헌법  석종현

불합치 결정

토지초과이득세법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토지정책방향  최종수

토지실명제정착을위한정부의과제  김영표

부동산컨설팅의경제적효과  오광철

건강하게오래삽시다  최평락

집달관의감정평가여부

"줅죠표완  담보평가와임대차조사
공공 용지 의 취 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특례 법 시 행 규 칙 중

■흐개정령(안) 입법예고
제5희 감정평가 2차시험 시행

‘95 공시지가 업무 착수

공제사업의 현황

미국감정평가업계의현황이호주

■F봐k랜0U;쯔

대 한감정 평 가법 인

국유임야 사용료 산정기준이 되는 재산가액의 평가방법 등

공특법상환매가격의결정과동법시행령제7조1의  조용호

‘인근유사토지의 지가변동률'

무단형질변경되늦 표준지의 평가방법 등

코리아감정평가법인 설립 등

어 느날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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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청평가체도의 발천방향뻬l

관핥'쎄빼..ll.”:,llll최

지난 9월 14일 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감정평가사, 교수, 공무원 등 800여명이 참

석한 가운데 ‘‘개별공시지가 적정성 제고방

안 및 감정평가제도의 발전방향에 관한 세

미나’'를 건설부 후원으로 개최하여 대내 .

외적으로 큰 호응을 받았다.

조문규 협회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모든

과세기준이 될 개별공시지가의 신뢰도를

휀 . 핼 :

높이기 위하여 협회에 설치되어 있는 공시

지가조사.평가관리본부를  확대개편하여

건설부의 행정지도 보조업무는 물론 공시

지가 전담 감정평가사를 지도.감독할 것이

며 지가전산망개발구축과 아울러 개별공

시지가 담당공무원들과 유기적인 업무협조

를 할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급변하고 있는 국제환경속에서

흐 I ; : ; 솔 누Il
면 예 巍l:빪! I-房二히: [

炭핑

외국의  감정평가업계와

무한경쟁에서 우위를 확

보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조직형태를 합리화하여

전근대적인 업무와 경영

형태 등 현실안주적인

입장에서 탈피하고, 업

무영역도 부동산관리.

컨설팅업무 등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행

할 수 있도록 종합부동

산회사 형태로 갖추어야

할 때”라고 하였다.
▲ 인사말을 하고 있는 조문규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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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우석 건설부장관은 치사를 통해

“내년부터는 공시지가 표준지가 현행 30만

필지에서 45만필지로 늘어나게 되므로 개

별공시지가의 적정성 제고를 위해 각별히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고, ‘‘96년 부동산시

장개방에 대비하여 감정평가업계는 외국과

의 무한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는 다각적인 측면에서 개혁과 변신을 시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F 닦
吩
•

뼈
-

‘ ; 느
.썹奚

I 1
▲ 치사를 하고 있는 김우석 건설부장관

§

l
‘

이날 세미나는 2개분과로 나누어 진행되

었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개 벌 공시 지 가의

적정성

제고방안

제1분과에서는 방경식 건국대학교 부동

산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하고,

이정전교수(서울대)의 사회로 김상용교수

綜 . 스: . 퐝 . 창

(연세대), 류지태교수(고려대), 송태영위원

장(한국감정평가업협회),  오진모원장(강원

개발연구원), 이성욱교수(수원대), 임성일연

구위원(지방행정연구원), 하영일지가심의관

(건설부) 등이 참석하여 토론을 벌였다.

방경식 연구위원은 주제발표에서 현행

중앙표준지에 비준표를 적용하여 개별공시

지가를 산정하는 시스템에서 표준지를 중

앙과 시 . 도, 시 . 군 . 구 표준지로 설정하

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환하여 개별공시지

가 산정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 필요하며, 이렇게 될 경우 지방자치단체

가 필요에 의하여 표준지를 선정할 수 있

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성 제고를

위해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역설하였다.

그리고 토지초과이득세법의 헌법 불합치

판정 등에 대한 해결방안으로는 시 . 군 .

구 공무원에 의하여 산정되어 오던 개별공

시지가를 감정평가사가 사전에 검증하도록

쉑 제1분과

주제발표를

하고있는

'  방경식교수

참여하는 형태로하는 등 전문가가 대거 참여하는 형태로

바꾸어가는 것이 필요함을 설명하였다.

특히 한국감정평가업협회 산하 r공시지

가조사 . 평가관리본부J를 확대개편하는 등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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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방법으로 공시지가 및 개별공시지가 산

정과정 전체를 체계적으로 총괄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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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
주제발표에 이어서 토론자들은 열띤 토

론을 벌였다. 그 주요 내용은 △ 적정수의

표준지와 합리적인 분포 및 선정 필요성

(오진모원장), △ 공시지가정보, 허가 . 신고

.검인계약서상의 가격 등 국가토지가격

정보의 종합적 구축(김상용교수), △ 특수

필지에 대한 정밀평가요구와 지가다원화

개념도입(송태영지가공시위원장), △ 공시

지가전담기구의 설치 . 운영 및 개별공시지

가의 주기적 산정방법 강구필요(이성욱교

수) 등이다.

또한 △ 비준표항목의 단순화 및 탄력적

적용(임성일연구위원), △ 개별공시지가의

법적지위 격상 및 전문감정평가사의 준공

무원화(류지태교수), △ 개별공시지가의 제

도개선을 위한 표준지수 확대, 지가공시법

의 개정, 개별지가 자동산정 프로그램 개

虧 퇴)

발, 개별지가 검증 및 예산확보 방안 등의

연구.노력 필요(하영일지가심의관) 등을

강 조 하 였 다 .

디

◀ 제1분과 토론 전경(좌로부터

송태영위원장, ol성욱교수, 김상
용교수, 오진모원장, 이정전교수,
방경식교수, 하영일심의관, 류지
태교수, 임성일위원

국제화 . 개방화에

m삐한

감정평가제도의

발전방향

제2분과에서는 이창석 강남대학교 교수

가 주제발표를 하고, 김의원교수(경원대)의

사회로 공대식교수(명지전문대), 김기완부

회장(한국감정평가업협회), 김성배연구위원

(국토개발연구원),  김영곤교수(성균관대),

안동섭교수(단국대),  이진욱교수(동국대),

이춘섭교수(건국대) 등이 토론을 벌였다.

이창석 교수는 감정평가제도와 관련하여

UR협상타결에 따른 WTO체제에 대응하기

위하여는 감정평가업계가 영업규모의 영세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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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분과

주제 발표를

하 고 있 는

이 창석 교 수

성과 불균형을 극복할 수 있도록 현행 합

명법인을 주식회사 체제로 바꾸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종합부동산서비스 체제 구

축과 관련하여 사실상 사문화되어 버린 겸

업금지 조항을 폐지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여타 자격증에 비하여 턱없이 낮은

감정평가수수료를 현실화하여 감정평가업

계가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경영을 합리

화할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덧

붙 였 다.

국제화.개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감정평

가업계의 발전방향에 관한 2분과 주요 토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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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내용은 △ 외국과의 상호교류증진과 컨

설팅제도 도입 및 활성화(공대식교수), △

감정평가기법의 과학화를 위한 GIS기법활

용 및 수익환원법 개발(김성배연구위원),

△ 전문평가인의 재교육 및 독자적인 연구

원 설립(김영곤교수), △ 종합적인 서비스

에 대한 수요증대에 맞춰 겸업금지조항 폐

지(안동섭교수) 등이다

또한 △ 정부 의존적인 업무를 개선하고

민간차원의  영업활동 전환필요(이진욱교

수), △ 감정평가법인 운영의 효율성 및 경

쟁력 향상을 위하여 합명법인형태를 주식

회사형태로 전환(이춘섭교수), △ 감정평가

업법을 제정하여 자율적 기능에 의한 지도.

감독이 요청되며 감독기구를 따로 설립(김

기완부회장) 등이다.

협회에서 최초로 개최한 이번 세미나는

부동산학계 및 관련업계 등에 비상한 관심

을 일으켜 많은 언론에 보도되었고 특히

△ 제2분과 토론전경(좌로부터 김기완 부회장, 김성배위원,

김영곤교수,이춘섭교수, 김의원교수, 이창석교수, 공대식교수,
안동 섭 교 수 , 이 진 욱 교 수)

개별지가 적정성에 대한 그 중요성

이 다시 한번 부각되었다.

또한 우리협회 회원 뿐만 아니라

정부관계자 등 외부인사들이 많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함으로쩌 세

미나 내용이 정부정책 등에 많이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업계로서는 이번 세미나를

통하여 내부적으로 자성의 기회와

향후 업계의 발전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외부적으로

는 감정평가사 및 우리 협회의 위

상을 향상시켰다고 볼 수 있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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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임시총회 개최
學 '94 회쳬년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승인 특

‘94년도 임시총회가 지난 9월14일(수) 건

설회관 대회의실에서 많은 회원들이 참석

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번 임시총회의 안건은 개별지가의 적

정성제고와 국제화 . 개방화에 따른 감정평

가 제도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실

싼 문

I

l !!l•!f --"
☜늙닙현㉿로-☜혀

변 편변 편

번

죄

허 프급~지 “ 삡헒혼훨훈표.

시하는 세미나에 소요되는 예산조달을 위

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승인이었다’

이에 회원들은 업계의 대내 .외적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협회의

노력에 공감하여 ‘94회계년도 일반회계 추

가경정예산(안)을 승인하였다. @

• L
I쳤n:☜짧;:

I 타

• •

F - 득

서 벤

성

◀ 임시총회 상정 안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는 이진호 기

획 위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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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의연금 기탁

한해로 인한 가뭄극북 운동에 적극 동참

올 여름 한해(旱害)로 인하여 농경지의

피해가 극심하여 정부차원의 가뭄극복을

위한 총력지원 일환으로 “가뭄극복을 위한

관정 등 응급용수 개발지원과 양수장비 보

내기 추진계획'’이 건설부 등 정부차원으로

추진되 었다.

이에 협회에서도 법국민차원으로 전개되

는 가뭄극복운동에 동참하고자 하는 제55

차 정기 이사회('94. 7. 29)의 결의에 따라

회원사에 대한 성금 모금운동을 전개하였

다 .

그결과 한국감정원을 제외한 12개 감정

평가법인(코리아법인 개설전), 38개 감정평

가사무소 회원들이 가뭄극복운동에 적극

동참, 5백95만원을 모금하여 '94. 9. 5 서울

신문사에 기탁하였다.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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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뺐4 회쳬년도 상빈키 업무감사 수검.

섯G락
J

-협회비외 폘.71간 미납혁원사에 대하여는

시철촌치토특합-

협회는 회계규정 제81조의 규정에 의거 ‘94

회계년도 상반기 업무감사를 지난 8월 1일부

터 8월 2일까지 2얼간 수감하였다.

김봉록(나라감정평가법인), 손영국(정일감정

평가법인) 협회감사는 회계(일반, 특별회계)

및 업무집행, 재산상황에 대하여 장부, 전표,

증빙서류 등의 열람 등을 통하여 철저하게 감

사를 진행하였다.

협회 임 .직원은 ‘94년도 계획사업의 진행

상황 및 예산집행상황 등에 대하여 성실한 자

세로 감사에 임하였다.

특히 이번 감사에서는 협회비의 장기간 미납

부로 인한 회원사간 형평성 결여 등의 지적사항

에 대하여 즉시 시정조치토록 하고, 임 . 직원

들은 협회와 업계의 발전을 위하여 일치 단결

하여 더욱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l l
l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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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법재판소의

f二 빼퓔 jl빼l 得 7빼婆

제빼조등의

;좋;法不合致決定

~

석  종 현

한국토지 공 법 학회 장

단국대학교 교수

庭 법)

1. 문제의 제71

토지초과이득세법(이하 ‘토초세법'이라 한다)

은 1989년 12월 30일 법률 제 제4177호로 제정

되었으며, 동법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택

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과 함께 토지공개념의 실

천법률의 하나로 평가되었으나, 토지초과이득

세는 미실현이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도입 당시에도 조세법률주의와의 관계,

재산권보장과의 관계, 평등원칙과의 관계, 이중

과세와의 관계 등에 있어 법적 문제점이 있다

는 강한 비판이 제기된 바 있었다. 그러나, 토

지공개념을 조세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는 당시

의 기류를 거스리면 반민주세력으로 구분되는

분위기때문에 그와 같은 비판이 제대로 수용되

지 못하고 제도적으로 도입되어 시행되기에 이

르 렀 다.

따라서 토지초과이득세의 부과처분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구하는 행정소송이 수없이 제

기되고, 이와 병행하여 법원에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됨으로써 그에 관한 판단은 헌

법재판의 문제1)로 되었다. 헌법재판소는 1994

* 本稿는 1994년 8월 20일 조선호텔에서 개최된 한국토

지공법학회 창립총회 및 학술발표회에서 발표된 주제논

문임을 밝힌다.

1) 土:地jl“禾!l得稅法에 대한 틥륫法訴願으로는 91헌마97,
93헌바3, 93헌바7, 93헌바8, 93헌바13, 93헌바15, 93헌바
16, 93헌바19, 93헌바22, 93헌바37, 93헌바38, 93헌바39,

92헌바49, 93헌바 52, 93헌바53, 93헌마80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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舅체☞뻬특세빪흥

'/뚫폐쎄”' 쳅쳐' 흥빼뻤'/ 뻠,책

룹체철'/있폐뜰감한‘ii/짧'/

'W빼첩 빼빪"

靭택“ 蠢치롱뺘;률 籤쎄뼝척뻬

함꽹해'' 한다쭐 탕샤g'/ 개熹틀

’%스훽평 僚빼취'렸으舅 \흡뼉송

흙웨빼휜W 혼와 촬흠 ‘I/짧'/

쳬‘M륙수옳.‘”;'' 륫히넓

쳬틀척으舅 홀입多”/ /'/혐뻬"/

'/翼혔뼉;

년 7월 29일 92헌바49(토초세법 제10조 등 위

헌소원) 및 92헌바52(토초세법 제8조 등 위헌

소원) 병합사건과 관련하여 토초세법은 헌법

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여, 이른바 토

초세법의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다.

이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앞에서 지

적한 바와 같은 많은 문제점을 지닌 토지초과

이득세제를 도입한 토초세법의 ‘事實上 違憲'

을 선고한 점에서 그 의의를 높게 평가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 위헌결정의 형식이 아니라

변형결정의 하나로서 헌법불합치결정을 함으

로써 토지초과이득세와 관련한 기성의 법률관

계를 조정할 수 있는 명쾌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에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다.

본고는 토초세법에 대한 위헌소원과 관련하

여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었던 사항에 대한 고

찰보다는, 납세자들의 권리관계에 이번 헌법재

판소의 결정이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살펴

보기로 한다. 이 경우 기납부자의 경우는 납부

세액의 환급 여부가 문제되며, 분납자의 경우

는 기납부액과 장래의 분납액의 납부 여부가

문제되고, 토지초과이득세를 체납한 자의 경우

에는 체납세액을 강제징수할 수 있는 지의 여

부가 문제되며,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처분후에

행정쟁송을 제기함으로써 현재 불복절차가 진

행중인 경우에 있어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효력

이 미치는가의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 것이다.

그 외에도 부과처분에 대하여 행정쟁송도 헌

법소원도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憲法裁判所의

헌법불합치결정에도 불구하고 법적 안정성의

관점에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는 기납부자가

기본권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경

우에 생기는 문제 등이 있을 수 있다.

앞에서 지적한 문제점에 대한 접근은 불합

치결정의 효력과 관련이 있어 먼저 그에 관하

여 간략하게 언급하기로 한다.

2. 헌법불합欠ll결정의 의의와 효력

가. 헌법불합치결정의 의의

헌법불합치결정이란 법률의 위헌성을 인정

하면서도,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자유를 존중하

고 법의 공백과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일정기

간 당해 법률이 잠정적인 繼績效를 가진다는

것을 인정하는 헌법재판의 결정형식이며2), 이

2) ;W‘寧星, 튐흇法學原論, 法文社, 1994, 1166面i 참조.

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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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變形決定의 일종이다.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45조는 ‘헌법재판소는

제청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만을

결정한다'고 규정하여 합헌결정과 위헌결정의

형식만을 인정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헌법

블합치결정의 형식을 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변형결정은 일종의 法'官法이며

衡平法의 성질을 지닌 것으로 헌법현실적인

필요에 의한 산물이지만3), 위헌적인 헌법재판

소의 운영의 본보기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

운 측면이 없는 것이 아니나 본고의 논점이

아니므로 자세한 고찰은 생략한다.

헌법재판소가 행한 헌법불합치결정의 사례

로는 ① 국회의원선거법 제33조,제34조의 기탁

금규정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4), ② 지방의회

의원선거법 제36조 제1항의 기탁금규정에 대

한 헌법불합치결정5), ③ 노동쟁의조정법 제12

조 제2항중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종사하는 근

로자에 관한 부분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6) 등

이 있고, 이번의 토초세법의 헌법불합치결정이

있 다.

헌법불합치결정의 사례중 앞에서 예시한 ①,

②,③의 경우는 헌법불합치결정이라는 것외에

도 입법촉구의 의미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법

률 또는 법률규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이

행하여지더라도 그 효력은 지속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의 토초세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본문의 효

력상실을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변형결정이기

3) 黃i而(;呂, 違;층決定의 形式 - 變形決定 -, 憲法裁判硏究
제1권(1990):法律의 違;춤決定과 ;좋法訴l;쩌의 對象' ;좋法裁
判所, 170面i 이하 참조.

I 2

쥑

때문에 이 결정에서 밝힌 위헌이유에 맞추어

새로이 개정 또는 폐지할 때까지는 법원.행정

청 기타 모든 국가기관은 현행 토초세법을 더

이상적용.시행할 수 없도록 중지하되, 그 형

식적 존속만을 잠정적으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토초세법은 형식적으로는 그 존속이

유지되고 있으나, 내용적으로는 효력 상실의

경우와 마찬가지의 효과를 부여하는 변형결정

이기 때문에 종래의 헌법불합치결정과는 그

효력면에서 다른 것으로 새로운 유형의 변형

결정을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나.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

헌법불합치결정은 위헌결정7)의 일종이므로

그 효력발생시기에 관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

47조 제1항과 제2항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즉,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하며, 위헌으

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

이 있은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4) ;좋썲‘ 1989.98선고 88헌가6, 틉톺法裁判所判例集 제2권

(1990),199面 이하.

5) 뚬턺;坊 1991.3.1L선고 91헌마21, ;좋法裁判所判例集 제3

권(1991), 91Fi 이하.

6) ;층裁 1993.3.11.선고 88헌마5, 憲法裁判所判例集 제5

권(1993), 59桓i 이하.

7) 憲法裁判所는 헌법불합치결정의 법적 성격  에 대하

여 위헌결정의 일종임을 밝히고 있다. 즉, 국회의원선거

법 제33조, 제34조의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주문 제1,2항

의 변형재판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항에 정한 위헌

결정의 일종이며 타국가기관에 대한 기속력이 있음은 당

연한 것이다,고 판시한 바 있다. ;흙裁 1989.9.8.선고 88헌

가6, ;좋法裁判所判1;!l集 제2권(1990),199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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囑촤W삡울,W짧墾섬‘"할

빼"]/늘혼훑째혐뵉/''/형떪皓

척옳후플쳤”';빼한다

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그러나 헌법개

판소는 변형결정의 효력에 관하여 결정주문에

서 선고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어, 헌법재판소

법 제47조의 적용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다.

더욱이 이번의 토초세법의 헌법불합치결정의

主文에서는 종래의 헌법불합치결정의주문과는

달리 결정의 효력에 관하여 아무런 선고를 하

지 않은체, 결정이유의 결론에서 ‘헌법불합치결

정의 취지에 따라 입법자는 빠른 시일내에 이

결정에서 밝힌 위헌판단의 취지에 맞추어 토초

세법을 개정 또는 폐지하여야 하고, 법원 행정

청 기타 모든 국가기관은 입법자가 토초세법을

개정 또는 폐지할 때까지는, 토초세법의 시행

또는 적용을 중지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토초세법은 그 시행 또는 적용이

중지되는 것이긴 하지만, 토초세법의 효력발생

시기에 관하여 장래효를 인정하는 것도 아니

므로 토초세법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도 아니

게 되어 토초세법의 적용.시행과 관련하여 생

긴 쟁점의 해결이나 처리방법에 대하여는 결

국 입법기관,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의 문제로

넘어 가게 되었다.

이는 결국 토초세법의 위헌성에도 불구하고

당장 그 효력을 소멸시킬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불합리한 점8)을 고려하여야 할 사정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이 아니라 불합

치결정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던 사유에 기인

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쟁점들에 대하여

는 항을 바꾸어 구체적으로 살펴 보기로 한다.

3. 헌법물합치결청과 행청기관과의 관계

앞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토초세법의 헌법불

합치결정은 단순 위헌결정을 선고하는 경우에

법제 및 개정양면에 걸쳐 국정상 적지 않은

8) 예컨대 ① 토초세법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과 밀

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여타 세법과의 사이에도 구조

적.내용적인 연계를 지니고 있으므로, 세법질서상 당장
이것을 무효로 한다면 법제 및 재정 양면에 걸쳐 국정상

적지 않은 법적 혼란 내지는 공백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결과적으로 총체적인 국민생활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

다는 점, ② 토초세법애 대한 단순위헌결정을 선고한다
면, 이 사건 청구인들 기타 토초세부과와 관련한 소송을

제기하고 있거나 하려는 사람들은 이른바 ‘당해사건’ 당
사자로서 이 결정의 효력이 미치게 되는 결과로 위헌 결

정의 이익을 받게 될 것이나, 상대적으로 현행법에 따른

기발생 토초세를 전부 납부하고도 이에 대해 아무런 이

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다수의 납세자에 대한 관계에 있

어서 형평의 문제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점 등이다. 결정문 ,헌법재판소가 결정이유에서 밝힌 불

합치 결정의 선택이유에 관하여 자세한 것은 뜰:法裁判所

의 92헌바49,92헌바52사건에 대한 決定文, 36면 이하 참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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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 내지는 공백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결과

적으로 총체적인 국민생활에 나쁜 영향을 미

칠 수 있다는 불합리한 점을 고려하여 헌법재

판소가 선택한 결정방식인 점에는 의문의 여

지가 없으나, 토초세법에 의한 기성의 법률관

계를 정리함에 있어 필요한 기속적인 지침을

제시하지 못하게 된 문제가 있다.

이는국세청이 ‘헌법재판소의 결정내용이 소

급효력을 갖는 것이 아니므로 헌법재판소 결

정일 이전에 국세청이 이미 과세한 세금에 대

해서는 계속 징수할 방침이며, 이미 낸 세금9)

에 대해서도 환급해 줄 수 없고, 분납을 신청,

현재 토초세를 내는 중에 있는 경우도 기납부

자와의 과세형평상 세금을 계속 징수할 수 밖

에 없으며10), 이미 고지된 체납자11)에 대해서

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채산압류조치를 취할

방침을 정하고 있는 점 등 행정기관의 대응에

서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토초세법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위헌결정을 선고할 수 없는 여

러 사정때문에 헌법불합치의 결정을 하였더라

도 위헌성을 지닌 토초세법이 합헌적인 법률

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보면, 그것은

행정기관, 특히 재무부나 국세청의 입장에서

토초세부과처분에 따라 납부완료된 조세관계

는 법적 안정성의 관점에서 유효한 것이라는

주장과 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권의 발동이

가능하다는 주장 및 토초세의 분납을 승인한

경우에 있어 아직 납입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9) 토초세를 완납한 자는 8만4천5명이며, 징수세액은 모
두 8천6백34억원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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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납액에 대해서도 여전히 조세채권은 유효하

기 때문에 납부의무가 존속한다는 주장 등에

대하여 설득력있는 논거가 되는 것인지에 대

해서는 의문이 생긴다.

왜냐하면 선의의 완납자, 선의 또는 악의의

체납자, 분납자 등에 대하여 형평의 원리에 부

합되는 사후적 조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 문 이 다.

토초세법의 헌법불합치결정으로 생긴 여러

문제중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결과적으

로는 사실상 위헌인 토초세법에 근거하여 부

과된 토지초과이득세를 완납한 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구제책이 없다는 점이다.

헌법재판소법이 위헌결정의 효력발생시기에

대해서 장래효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토

초세법이 사실상 위헌이던 설사 위헌결정의

선고가 있었다고 가정하는 경우에라도 결과적

으로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법제도의

흠결에서 생기게 되는 불이익을 모두 선의의

납세자가 져야 한다는 논리의 정당성을 수긍

하기 어려운 면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의 근거법률인 토초세

법이 사실상 위헌선고된 시점에서 그 위헌성

을 지닌 법률에 근거한 모든 부과처분의 효력

과 기성 법률관계를 법적 안정성의 관점에서

그대로 유지시켜야 한다는 논리 역시 형평의

원리에 부합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 ‘법원.행정청

10) 3년에 걸쳐 분납중인 경우는 1천6백91명에 8백85억

원 이 다.

11) 토초세의 체납자는 1만4천24명에 체납액은 모두 1천

2백99억원에 이르고 있다.



F~

현썲재찬逢택 土쏀!/;§””/;§탉''法 쳬”箋 풍.확 률틥:쏢不合쳤決定

기타 모든 국가기관은 입법자가 토초세법을

개정 또는 폐지할 때까지 토초세법의 시행 또

는 작용을 중지하여야 한다,라고 촉구하고 있

는데, 이를 확대해석하여 기성 법률관계에도

羈束力을 미치게 되는 것으로 본다면, 적어도

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나 분납자의 경우에

있어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분납분에 대하여

도 징수(토초세법의 시행)를 중지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미 낸 토지초과이득세의 환급 여부

의 문제는 입법기관의 재량에 속하는 문제로

토초세법을 개정 또는 폐지하는 입법의 경과

규정에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시 말하면, 헌법재판소가 특히 토초세법의

시행 또는 적용의 중지를 결정문에서 명시하

고 있는 것은 토초세법의 시행과 적용과 관련

하여 생긴 모든 기성의 법률관계를 어떻게 조

정할 것인지의 여부가 전적으로 입법기관의

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사항으로 본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 점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그 결정문에

서 ‘....입법자는 이 결정의 취지에 따라 앞으

로 위헌으로 선고된 세법구조를 합헌적인 범

위내에서 다시 조정하여 토초세법을 계속 시

행할 수도 있고 폐지할 수도 있을 것이고, 내

용이 방대한 토초세법의 기타 여러가지 점에

대하여 많은 시비논의가 일고 있는 부분도 입

법자로 하여금 일괄 해결토록 함이 상당한 것

으로 보여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국세청이 체납 또는 분납세액을 계

속 징수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하고 있는 것은

행정편의적 발상인 것으로 보이며, 헌법재판소

의 결정문의 의의를 축소해석한 결과인 것으

로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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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헌법불합치결청과 입법기관꽤의 관계

입법기관은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에 따라

빠른 시일내에 이 결정에서 밝힌위헌판단의

취지에 맞추어 토초세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하

여야 하는 기속을 받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입

법시한을 명시하지 않고 ‘빠른 시일내’라고만

촉구하고 있으나, 사안의 중요성에 비추어 늦

어도 정기국회의 회기내에 토초세법을 개정하

거나 폐지하여야 할 것이다.

입법자가 개선입법을 함에 있어서는 기성의

법률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경과규정을 두어

토초세의 완납자 및 분납자의 구제책을 입법

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I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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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헌법불협.치걸청과 사법께관과의 관쳬

가. 현재 법원에 계류중인 토지초과이득세

관련 행정소송은 모두 296건(대법원에 147건,

고등법원에 149건)에 이르고 있는데, 헌법재판

소는 토초세법의 헌법불합치결정의 결정문에

서 ‘법원 기타 국가기관은 현행법의 적용 및

시행을 중지하라'고 촉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에 관한 재판을 진행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

여 판단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은 때에는 대법

원은 당해 사건에 한하여는 소급효를 인정하

는 입장을 취하였고(대판 1991. 6. 11. 90다

5450), 한 걸음 더 나아가 당해 사건뿐만 아니

라,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 심판제

청이 되어 있거나 법원에 위헌여부심판제청

신청이 되어 있는 경우의 당해 사건과 별도의

위헌신청 등은 하지 아니하였으나 위헌 여부

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중인 모든 일반사

건에까지 확대하여 위헌결정의 효력을 인정하

고 있다(대판 1991.1224.90다8178;대판 1992.2.

1491누1462 참조)12).

이와 같은 판례의 입장을 이번의 토초세법

의 헌법불합치결정을 사실상 위헌으로 간주하

여, 위헌결정의 효력범위에 관한 대법원의 지

금까지의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여야 하는 지

의 문제가 있다.

만약 법원이 헌법불합치결정을 사실상 위헌

으로 간주하여 위헌소원을 제기한 당사자들에

12) 石琮顯, 一般行政法(上), 1993,963面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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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는 신속히 권리구제를 해주는 경우에

앞으로의 토초세법의 개정 또는 폐지 여부에

l빻셥'/ 헌법률합쳐결청올 '(짢창

퉤혔앓횝 ,췹㈜” 됐혐못벱혔률

/빼한 당'"돌께 대해서놓

찮속히 훨/튁/.구체/틀 해蚩잖 경우빼/

잃크벴/ 톼:쩨빪/ 째'짧 떫병놓

i" "뷔W 빼라 당'"‘ 몲21/

구체촉0/ 휼체/ 달라/빼/ 튁슬

촹흙:튤 해렇핥 수 !없숨 훑쳬가

빵""/송 훼/ 뀄/!홍 튤뺑핥/

옳체틀 "/할 소'빠 꿨吼

빠태(;뺍촹뚫 재/“/했률

鐄姦빼뾔 ;” 흔떻횹 쳬"'"

총탑5빼" 할 쩟"!

따라 당사자 등의 구제폭이 크게 달라지게

되는 경우를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며,

이는 후에 또다른 불평등의 문제를 야기할 소

지가 있다. 따라서 법원은 재판진행을 토초세

법의 개정 또는 폐지시까지 중단하여야 할 것

이 다.

토초세법의 헌법불합치결정은 사실상 위헌

을 의미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 사실상 위헌과

위헌결정은 구분되어야 하는 것이다. 특히 법

원이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결국 토초세법을

적용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것은 헌법재판소



훈 巒 느

헌협채뺌소으/ 上펜/☎”/'흥襁法 제”뚫 톺의 률瑟孑T슴줬決定

가 그 결정문에서 ‘법원.행정청 기타 모든 국

가기관은 입법자가 토초세법을 개정 또는 폐

지할 때까지 토초세법의 시행 또는 적용을 중

지하여야 한다'라는 촉구에 위배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나. 법원에 계류중인 토지초과이득세 관련

사건중 遊休土地 판정이 잘못된 경우 등 토초

세법의 개정이나 폐지에 관계없이 원고승소의

가능성이 높은 사건에 대해서 재판을 진행하

여야 하는 지 아니면 연기하여야 하는 지의

문제가 있으나, 토초세법의 개정 또는 폐지의

영향을 전연 받지 않고 원고에게 승소판결을

하게 되는 재판의 경우에는 재판진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 원고패소의 가능성이 높은 사건에 대해

서 재판을 진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토초세

법의 개정 또는 폐지시까지 재판을 중단하여

야 하는 지의 문제가 있으나i 재판진행을 중단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토초세법의 개

정 또는 폐지에 따라 원고에게 유리한 법상태

로의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6. 종합평가

이번의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토지초과이득

세법 제10조 등 위헌소원과 제8조 등 위헌소

원에 대한 병합결정이며, 위헌소원을 낸 청구

인들은 법원에 낸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을 목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한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토초세법의 헌법불합치결정을 함으로써 그 결

정의 이익을 받게 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판단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헌법재판소는 그 결정문13)에서 ‘당장 토초세

법에 대한 단순위헌결정을 선고한다면 이 사

건 청구인들 기타 토초세부과와 관련한 소송

을 제기하고 있거나 하려는 사람들은 이른바

r당해사건-, 당사자로서 이 결정의 효력이 미

치게 되는 결과로 위헌결정의 이익을 받게 될

것이나, 상대적으로 현행법에 따른 기발생 토

초세를 전부 납부하고도 이에 대해 아무런 이

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다수의 납세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형평의 문제를 심화시키는 결

과를 초래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발생하게 되

므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토초세법에 대

한 단순 위헌무효결정을 선고하지 아니하고

변형결정으로서의 헌법불합치결정을 선택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천명하고 있는 것이다.

쒜헌으層 츨쩡휩 !빪률 또는 헙틀욕/

초항'/호:Z 결청빼:/횹 낳麝;뻐

효택률 챵쌓혀!솔: ;짢 “빼빪소!헒

빼7齧 제'항빠“/(오늘 !헒핥/

齒폐삡겠뻬횹썹빼“/

결청墨오鼻i훑혐핥/효.홰톨

J빼향하솔:겻읗철청의효력을

‘벎핥/ .麝택(‘“/ 鰥빼 걺寢훑: 짧뚫

의빽'혀麾톺넓;"있쫄찮뜨록

翼몇따

13) ;쁑法不合致決定文 38Fi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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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토초세법의 위헌성에도 불구

하고 당장 그 효력을 소멸시킬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불합리한 점을 고려하여 헌법

블합치결정을 하였으나, 그 법적 성격이 애매

하여 그 법적 효과와 관련하여 행정기관은 물

론 사법기관에 있어 일치된 견해가 성립되지

않고 있음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헌법재판소가 그의 결정문에서 기성의 법률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방법을 선고하지

않은 것은 헌법재판의 한계에 비추어 불가피

한 것이나, 종전 3번의 헌법불합치결정과도 그

성격이 다른 새로운 유형의 변형결정을 한 것

은 헌법재판소법 제45조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그 결정문에서 ‘헌법재판

소법 제47조 제2항 본문의 r효력상실-l을 제한

적으로 적용하는 변형결정으로서의 헌법불합

치결정을 선택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는데, 동법 제47조 제2항 본문의 ‘효력상실’

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한 것이고, 본건의 경우와 같이 ‘위헌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법 제47조 제2항이 적용됨을 전제로 하여

그 효력상실을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변형결정

을 행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그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

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에서 나오는 법

률의 효과인 것인데,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으로

그 법률의 효과를 제한하는 것은 결정의 효력

을 법률의 효력보다 상위에 두는 것을 의미하

므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I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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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문제가 헌법재판소법의 立法的

不備에서 오는 것이라면, 입법적 개선을 통하

여 법논리적 모순을 극복하는 것이 타당한 것

이지 변형결정으로 대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 하 다 .

이와 같은 변형결정을 입법적으로 규정한

경우는 독일의 경우이다. 즉, 독일의 연방헌법

재판소법 제31조 제2항은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 중 ① 추상적 규범통제, ② 구체적 규범

통제, ③ 국제법규의 위헌여부, ④ 연방법으로

서의 효력 여부에 관한 결정에 법률의 효력

(Gesetzeskarft)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는 헌법

소원의 경우에도 같다. 헌법소원과 관련하여

연방헌법재판소가 법률이 기본법에 합치 또는

불합치한다고, 또는 무효라고 선언한 경우에

그 결정은 법률의 효력(Gesetzeskraft)을 가지

게 되는 것이다.

사벎,γi짧용 ‘혔黎빼 흉훽쳬봉짜

짧황하예 제기쵭 소송':/폡외

J\뾰'형틀 춤탑허표 “/7i/철뼙/

;”뾰빼 J"쎄/핥울 하'뺘 합

썲”‘ 행'빼짧 뻤/

현혐붉합쳐빪뼙/ 표률택울

자욕썩으舅 해썩하';' 쳬탈 표뼉슨

흖!납'\엌션/ ,g빼칭‘券튤

蟲i:”빼''/슬 ‘l씨빪 훑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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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튼이번의토초세법의헌법불합치결정으    법리적으로는헌법재판소결정의효력은장

로인하여입법기관.행정기관.사법기관은앞에    래효만을발쟁하는것이고,헌법불합치결정이

서지적한바와같은문제들을각각해결하여    행하기이전(1994년7월29일)에성립된토초

야하는부담을지게되었지만,결국은입법기    세부과처분은당시에유효한현행법인토초세

관의개선입법에의하여위헌적인토초세법의    법에근거한것이므로법적안정성의관점에

시행으로인하여생긴기성의법률관계를조  서이미낸세금의환급이불가하고체납또

정하는 해결방안이 최선이라는 생각이 든다. 는분납세액에대한국가의租稅債;l빨이유효

사법기관은토초세부과처분과관련하여제    한것이라는주장은가능하다.
기된 소송사건의 재판 그러나그와같은주장은

국민의헌법상의기본권을
진행을 중단하고 입법 佃

보장해주는것을내용으로
기관의 개선입법에 따

하는것이라면수용할수있
라 재판을 하여야 할 청후홉유/헌척인畺초빼뼙'W

는것이나,기본권을침해하
것이며, 행정기관 역시 롭거하예부과칭수한세응울

는것이고합헌적법의지배

헌법불합치결정의  효  촌빽룰납으록칭수한세큼을壘함)  의 원리에 정면으로위배되
력을 자의적으로 해석

크납퉤‘'빼/합환하',뺘할는토초세부과처분에있어서
하여 체납 또는 분납

것'/빽'체돝빼블‘홈슬예청쵭는설득력이있을수없는세액의 강제징수를 고

칠하어서늘 .I니틜 첫  밟빼:빼쳐붸뿜  :뼈청부는 위헌칙인 ※
이 다. 별빼'뼈춰뺘할짯"체!초세법에근거하여부과징수
헌법재판소는  그의

”            한세금을전액(분납으로징
결정문에서 법원.행정 수한세금을포함)그납부자

청기타모든국가기                            에게반환하여야할것이며,
관은 입법자가 토초세 체납세금또는예정된분납세금에있어서도그

법을개정또는폐지할때까지토초세법의시    급부의무를면제시켜주어야할것이다.이경
행또는적용을중지하여야한다는점을천명    우행정기관의입장에서는다시반환또는면

하고있기때문이다.결국위헌성을지닌토초    제를위한법적근거가있어야하는지가문제

세법에의하여야기된위헌적인조세법률관계    될수있으나,토초세부과처분의근거법인토초

의형성및그상태의존속을방치하고그책    세법이헌법불합치결정을받은것울이유로하

임을국법을준수한국민(납세자)에게돌리는    면그것은당해부과처분을더이상존속시킬

것은사회적정의에위배되는것이라하지않    필요가없는새로운사정이발생한경우에해

을수없다.                          당되므로빼삡흉徊할수있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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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초과이 득세 법

헌 법 불합치 결 정 예

'따른 토지정책방향

최 종  수

토지 정 책 과장

건 설 부

宦 젊\=

.)

麝굻세 회뽑핥”;/철청s록 募지 틈

부통신울보;젊표자 하슨 심廈”/

튁솰'/! 탈 잃'’;' j"만 새購훑

새첵을 항구할 힁떫자 ,;"‘

@/미 滸/뿌제룔 유/한 제彊척

창'" 완택하체/ 짧추빼/ 팠,γ

빼옳베W짧뚫폡 시책,/ /"송흘

황퉤할 수 냈麝혹 '빼짧혔 흙촐

청황히 파약하춥 5" 뚫요하禹l§

.'. 토지시장의 최근 동향과 전망

가. 최 근 동 향

'92년초부터 하락하기 시작한 땅값이 아직

도 하락세를 유지하고는 있으나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근 하락세가 둔화되는 추세

를 보이고 있다.

토지거래도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거

래면적은 감소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거래건

수는 전년 같은 기간대비 8.9% 증가추세로 전

환되고 있다. 이는 전반적인 경기회복에 따라

대지 .공장용지 등 실수요 토지거래가 주로

늘고 있는 데 기인한다. 농지, 임야는 전년대

비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는 점에서도 이를 엿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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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지 가 동 향

년 도

분기 별

D

; 떫 : .
l 91

변동 율 2 . 78

썼 떫 ; 뿅 !
양5뻠혀

l 92

- 1 . 27

!썲빪떫

년 간

- 7 . 3 8

t93
;훈훈:떫
빎되빪A\봐많將

•

1/땐  2/(4  3/빨  4/K4

늑0.42  른2.88  -2.64  -1.64
•

'94

1/4  2/씩!

-0.41  -0.26

<표 2> 거 래 동 향

면  적(km2)

건 수(천건)

1 9 1

1 , 4 6 8

1 ,0 88

l92

1 ,207

8 9 2

'93

9 0 5

8 5 8

나. 향 후 전 망

하반기 경제성장율은 7.5%의 높은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며 본격적인 경기 회복에 따라

실수요 토지거래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

되나 하반기 통화긴축에 따른 이자율의 상승

전망 등으로 토지시장에 유입될 수 있는 시중

부동자금은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예

상되고 정부의 지속적인 투기억제시책의 추진

으로 가수요는 발생키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

다 .

그러나 토초세 헌법불합치결정으로 일부조

항이 개정될 경우 유휴자금을 일부 국민이 정

부의 부동산투기억제시책이 약화될 것으로 오

해하여 토지 등 부동산을 보유하고자 하는 심

리가 되살아 날 우려가 없지 않다.

따라서 부동산 보유심리가 되살아 나지 않

도록 적절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하지

만 이제는 새로운 대책을 강구할 필요는 없다.

l 9a1-6 l9 3 . 1 - 6

5 0 5

4 3 5

l 941-6 I
4 7 6

4 7 4

麾 떫 : 네 M중 감

- 5.8%

8 . 9 %

이미 투기억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완벽하

게 갖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현재 시행

중인 시책이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소유

및 거래정보를 과학적으로 정확하고도 철저하

게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2. 현재 시행충인 투기억체시책

가. 토지공개넘 관련제도

o 택지소유상한제(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6대도시에서 법인은 모든 택지소유를 제한

하고 개인은 가구당 200평을 초과하는 택

지의 소유를 제한하여 초과취득시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사후신고하

여야한다.

법 시행당시(90. 3. 2) 상한면적 초과소유택

지는 2년간의 유예기간 부여 후 초과소유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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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을 해마다 부과한다. 그 부과율은 나

대지의 경우 공시지가의 11%('94 3. 1까지

는 6%), 주택부속토지의 경우 7%('94. 3. 1

까지는 6%)이다. 뿐만아니라 법시행후 허가

받아 취득하거나 취득후 신고한 택지 등을

의무기간(취득일부터 2-4년)내에 이용,개

발 또는 처분하지 않는 경우에도 공시지가

의 11%에 해당하는 초과소유부담금을 부

과한다.

@ 개발부담금제(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택지개발, 공단조성, 골프장건설 등 28개

개발사업으로서 서울, 부산 등 6대도시는

200평, 기타도시는 500평, 읍면지역은 1,000

평이상의 사업을 시행하여 발생한 개발이

익(부과종료시점 공시지가 - 부과개시시점

공시지가 - 정상지가상승분 - 개발비용)의

50%를 개발부담금으로 환수한다. 용도지역

변경이나 단순건축에 따른 지목변경으로

발생하는 가격상승분도 부담금으로 환수한

다.

. 토지초과이득세(토지초과이득세법)

나대지, 부재지주 소유농지 등 개인의 유휴

토지 및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하여 토

지가격이 상승하여 정상지가상승율(전국평

균지가변동율과 정기예금금리중 높은율)을

초과하는 이득의 50%를 3년마다 토지초과

이득세로 환수하며 년간 지가상승율이 정

상지가상승율의 1.5배를 초과하는 토지는

국세청장이 지가급등지역으로 지정하여 1

년단위로 예정과세한 후 정기과세시 정산

한다.

※ 정기예금금리 : 년간 10%, 3년간 33.1%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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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토지거래규체제도

@ 검인계약서제도(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모든 부동산거래시는 매매계약서에 시장,

군수, 구청장의 검인을 받아 소유권 이전등

기신청시 제출하여야 한다.

o 농지 . 임야매매증명제(농지임대차관리법’산

림법)

농지(도시의 주거, 상업, 공업지역내 농지는

제외)는 농업경영목적으로 취득할 경우 농

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받아 시 .구.읍.

면장의 매매증명을 받아야 하고, 10,000m벤이

상의 임야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는 임업

경영계획서 또는 이용.개발계획서를 제출

하여 시장, 군수의 매매증명을 받아야 한다

. 토지거래허가 . 신고제(국토이용관리법)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

히 상승하는 지역 등을 토지거래 허가구역

으로 지정('94.8 : 36,646.91n]f, 전국토의

369%)하여, 투기적 거래를 사전에 방지토

록 하고 있다. 허가구역에서 일정면적(용도

지역별, 지목별로270 - 2,000m.)이상의 토

지를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는 거래계약을

체결하기전에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대상면적이하의 토지 거

래시는 거래후에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지가상승이 예상되는 지역을 신고구

역으로 지정('94.8:37,846.91nlf, 전국토의 38.1

%), 거래실태를 파악하여 투기가 심히 우

려되면 허가구역으로 지정 관리하게 된다.

한편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면 임야매매증명

과 도시 .준도시지역내 농지매매증명이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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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되고, 토지거래허가 . 신고 . 사후신고절차

를 거치면 계약서 검인 절차가 생략된다.

學,i/척폡 ,빼가 썲횅하’빠 #",l/!

급격히찰승하틀쳐뗄;'통울

灣/"해헒꺼빽黛훨/w;썽

/'9“35빼91"빻; 첩훑찮/ 36빼

짧빠퉤혔”빼흘빼빨빼

송”/舊특하튤J"

麾한 '"창송'빼쌍떪'횹 'V멨률

첩Z구였으篁치청

“빼s“9M'’;; 떫특녘”빼,
'빼싫떪틀 .파약하빠퉤가 잘혀

싫엷潤/평$짜구옆훨篁치청

촨리$빼별빠

. 여신관리규제(여신관리규정)

10대 재벌그룹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주

거래은행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등기의무화제도(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9Q9

시행)

부동산을 거래한 경우는 2개월내에 의무적

으로 등기하여야 하고 이 기간내 등기를

하지 않으면 등록세의 5배이내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또한 등기는 자기명의로 하여야 하며 정당

한 사유로 타인명의로 등기를 하는 경우는

실소유자를 소명하여야 한다. 실소유자를

헌법불합,;γ혈청쎄 “톰 唇치청확빵향

허위로 소명하거나 소명하지 않는 경우에

는 처벌을 받게 된다.

아울러 등기신청시는 토지거래허가.신고

증, 농지.임야매매증명서 및 검인계약서

등을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 거래 사후관리제도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 이용에 착수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매년 부과하고 이용

하지 않고 전매할 경우는 국세청에 통보하여

투기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매각하

고자 하거나 임야매매증명을 받아 취득한 임

야를 5년이내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는 국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등이 선매할 수 있다.

일정면적이상의 토지를 취득한 후 2년이내

이용하지 않을 경우는 유휴지 조치를 하여 2

월이내 처분 또는 이용 . 개발계획서를 제출하

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계획서를 제출하

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

다 .

더나아가서 국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이

필요한 경우는 협의매수할 수 있으며 공공시

설정비가 필요한 경우는 도시계획결정 등 필

요한 조치를 취하고 유휴지를 수용할 수 있다.

그리고 기업의 비업무용토지, 토지거래허가

받아 취득한 토지 등은 우선적으로 유휴지 조

치를 할 수 있다.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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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토지관련세제

. 취득단계 § 취득세 중과세제도 (지방세법)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별장, 골프장 등을

취득시는 취득세 일반세율(2%)의 75배 중

과하게 되고 토지를 취득한 후 5년이내 별

장, 골프장,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는 충

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 보유단계

◎종합토지세제(지방세법)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하여 종전의 재산세

과세대상에서 토지를 분리하여 정율과세

하거나 누진과세를 하며 토지의 용도에

따라다른세율을적용한다.

공장용지(03%), 농지(0.1%) 등은 저율로,

골프장, 별장(5%) 등은 고율로 분리과세

하며 영업용 건축물부속토지의 가액은 소

유자 개인별로 별도합산하여 0.3%(과표1

억원이하) - 2%(과표500억원 초과)의 세

율로누진과세한다.

분리과세 및 별도합산과세 대상토지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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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한 토지의 가액은 개인별로 종합합산하

고 0.2%(과표2천만원이하) - 5%(과표50억

원초과)의세율을적용하여누진과세한다.

분리과세 및 별도합산과세 대상토지를 제

외한 토지의 가액은 개인별로 종합합산하

고 02%(과표2천만원이하) - 5%(과표50억

원초과)의세율울적용하여누진과세한다.

과표는 토지등급에 따른 과세시가표준액

(공시지가의25%수준)을적용한다.

o법인세 손금불산입(법인세법)

차입금이자중 비업무용토지로 인하여 지

급된금액은손금에불산입한다.

o 처분단계 - 양도소득세(소득세법), 법인세

특별부가세(법인세법)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얻게 되는 양도차익

에 대하여 개인의 경우 30 - 75%의 양도

소득세를 과세하며, 법인의 경우 25 - 40%

의 법인세 특별부가세를 과세한다.

양도차익(과표)은 취득시와 처분시의 공시

지가 차액에 의하되, 투기적 거래의 경우는

실거래가의 차액으로 한다.

마. 거래정보관리

건설부에서 금년 1월부터 보름단위로 전국

의 모든 토지거래(허가, 신고, 사후신고, 검인)

내용을 한국토지개발공사 전산망에 입력하여

토지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금년 3

월까지 3회이상 토지거래자 1,109명의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하였고 4월이후는 모든 토지거

래내역(상반기거래 47만건)을 국세청에 통보하

여 투기자를 가려내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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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는 양도소득세 과세 등을 위하여

등기부 등 토지양도 관련자료를 수집하여 전

산입력관리하고 있다.

바. 투기단속체계14)

현재 중앙과 지방에 설치되어 있는 부동산동

향감시반의 점검과 투기예고지표'5)의 활용으로

투기조짐을 신속히 포착하고 투기조짐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기 편성되어 있는 투기단속반

을 투입하여 수시 . 정기 . 특별단속을 지속적으

로 실시하고 있다. 특별히 필요한 경우는 관계

부처 합동단속반을 편성 . 운영한다.

○ 동향 감시반 : 건설부, 지방국토관리청 및

국도유지사무소공무원25

개반313명과한국토지개

발공사등6개유관기관직

원등으로구성

○ 투기예고지표 : 지가지표, 거래지표, 감응지

표로구성된투기판단기준

○단  속  반:중앙대책반(건설부)5개조

61명및지방합동단속반

398개반1,909명으로구성

국세청에서도 투기단속반(404개반 998명)을

편성하여 상시운용하며 투기우려지역을 지정,

투기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

시하고 있다.

금년 상반기중 거래자 본인, 가족 및 상대방

등 총646명을 조사하여 707억원의 세금을 추

징하고 미등기전매자 등 26명은 사직당국에

14) 별표1 참조

헌범불합쳐결청빼/ 따통 툐W;/청척뺨향

고발하거나 관계기관에 통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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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기타제도

@ 공시지가 및 개별지가제도

건설부장관이 매년 1.1 현재 30만 필지('95

년에는 45만필지)의 표준지가격을 조사.

공시하고 시 .군.구에서는 공시지가를 기

준으로 2,500만 개별필지의 가격을 매년 결

정한다.

공시지가 및 개별지가는 공공용지취득시

보상가격의 산정기준이 되며 취득세, 종합

토지세 등의 과표 조정기준으로 활용되고

개발부담금, 토지초과이득세, 택지초과소유

부담금,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등의 과

세기준으로활용된다.

. 부동산중개제도

중개업은 영업허가를 받은 중개인과 공인

중개사, 소수의 중개법인이 이를 영위하며

불법적 거래를 중개할 경우는 단속대상이

된다.

15) 별표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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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토지취득 . 관리제도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하고자 할 경우는 미

리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토록

하여 건전한 투자목적외의 토지취득을 억

제하고 있다.

제조업 등 외국인의 투자촉진이 필요한 업

종에 한하여 토지취득을 허용하고 토지취

득후 당초 취득목적대로 이용.개발하지

않는 경우는 일정한 기간내 토지를 이용.

개발하도록 권고하거나 처분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며, 이를 처분하지 않으면 건설부장

관이 직권으로 성업공사에 매각의뢰하여

불필요한 토지취득을 억제한다.

3. 토지투기예방대책 강화방안

가. 기본방향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현재 시행되고 있는

투기억제시책은 거의 완벽하다고 할 수 있으

나 부정확한 토지거래, 소유 등에 관한 정보에

의하여 필요시마다 산발적으로 이루어짐에 따

라 그 효과가 크지 않았다.

따라서 앞으로는 <표3>에서 보는 바와 같

이 토지전산망 확충을 통하여 과학적, 체계적

으로 지가 . 거래동향을 파악하고 상시 지속적

으로 투기적 거래를 추적조사하여 부동산투기

를 원천봉쇄할 것이다‘ 특히 금융실명제와 연

계하여 토지거래를 전산관리 함으로서 부동산

시장의 효율적관리를 도모하고자 한다.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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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토지전산체계 및 거래정보교류체제의 강화

④ 토지종합전산체계의 차질없는 구축 . 운용

주민등록, 지적, 공시지가를 연결하기 위

하여 소요예산 6억6,400만원(건설부 1억

2,700만원, 내무부 5억3,700만원)을 확보하

여 내무부, 건설부가 다같이 한국전산원

과 프로그램개발, 데이타베이스구축을 위

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 데이타베이스 수록항목 : 세대주 및 세

대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소유토

지의 지목, 면적, 공시지가 등

험재W행4” 있솔 튀γg빼''/책응

’삡 뛸뼉5빼현떪 할 수 있있/

.부청확한 횰J"쳬' 소유 통예 짧한

청‘빼 의하여 철요(/따다

산탈쳤으星 '/퉤썹빼때라 슬혔:

蠶.혜가 .혔체 :빪;빼

lu“써 앞으舅훌 憂치빼빵 헒뚫울

통하0/ 떼'혁썩 체폐먹으로

j" , '빼통향울 파약히(Z 송씨

처쌓쳤오헒 뀄;롤蘇뻐 ,빼틀

추척최/하여 볶핥/휘/틀

풩천총쒜할 갖"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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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지 가 전산체 계

(건설부)

종 합 토 지 .제

( 내 무부)

택 지 초과소유부담금

(건설부)

개 발 부 담 금

(건설부)

토지 초과 이 득세

(재무부, 국세청)

양 도 소 득 세

(재무부, 국세청)

등 기 의 무 화

(등기소)

검인 계약서 제도

(시.군.구)

서 제도

. 구)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 (건설부)

현!쵭붊빪쳐결,청빼“뺘틈 嬪치'촹'첵빵향

<표3> 토지투기억제시책의 흐름도

一 토지종합전산망을 통한 사실상 토지실명화 -

•

토지
-

개 발시

가격
-

급 등 시

월2회
<

자료송부

지 적 . 전 산 체 계

(내무부)

토 지 종 합 전 산

체계구축

, l

토지소유 및 거레의

종 합 화

토지 실 평 화

1

토지거래 전산쳬겨l

(건설부, 토개공)

1

농 지 . 임야매매증명제

( 시 . 군 . 구)

유휴지 지정 관리

(건설부)

- >

금융
一

실 명 제

투기 예 고
넓

지 표

주민등록 전산

(내무부) 三 南 i 而 T I
취 득 세 중 과 세

( 내 무 부 )

법인세 손금불산입

(재무부, 국세청)

자금 출처조사

(국세청)

l ,

세  금  추  징

관계기관통보

드

T ~

1

기 단 속

( 단 속 반 )

시 장동향감시

(동향감시 반)

거래 허7

(시.둔

거래 허가, 신고제

(시.군.구)

허가 . 증명 사후

관리 (건설부,

농림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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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토지종합전산망구축을 위한 향후 조

치사항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내년초에는 전산

망을 가동하여 각종 투기억제시책이 본래의

효과를 나타내게 할 것이다.

o '94 7-10 업무분석, 프로그램개발 및 데

이타베이스구축

※ 현재 프로그램개발을 필요로 하는 투

기대책업무를분석중

O '94 9-12 부처별 전산기도입 및 시험가동

○ '95.초가동

. 토지거래전산자료의 활용도 제고

매월 2회 전산자료를 토지개발공사지사에

서 지방국세청으로 송부하여 투기여부를

신속정확하게 가리도록 하고 국세청에서

확보한 등기자료와 서로 대조하여 미등기

전매, 등기의무기간 준수여부 등을 신속.

정확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매입자, 매도자

의 거주지 및 토지소개지를 읍, 면, 동까지

숫자로 전산코드화를 추진한다.

. 거래정보의 신속한 교류체제의 확립

투기우려지역에서는 투기여부조사를 용이

하게 하기 위하여 토지거래(허가, 신고, 사

후신고, 검인)관계서류사본을 허가 즉시 관

.할세무서에 송부토록 한다.

다. 투기예방시책의 시행강화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94. 8월까지 차질없이

2 8

벱며
1

부과하고 개발부담금을 수시로 부과하는 등

토지공개념제도를 차질없이 시행하고, 토지거

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후 2년이 경과한 토지

의 이용실태를 조사하여 유휴지 조치를 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O 92. 6. 30일이전 허가 . 취득한 토지의 사

후 이용실태를 시 . 군 . 구에서 조사실시

: 94 7. 15-9. 30

○ 시.군.구의 조사상황을 현지지도점검

:948말-9초

○ 유휴지 결정, 세무서 통보 등 사후조치

:9410-12

라. 통향감시와 투기단속활동의 강화

토초세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투기우려가

불식될 때까지 전국의 시.군.구에서 매주

거래동향을 현지 점검, 특이사항 발견시는 즉

각 투기우려지역여부를 확인토록 하고 투기우

려지역에 대하여는 허가구역지정 등 관련조치

를 취하고 매주 거래동향을 수집 .분석하여

투기예고지표상 투기조짐여부를 확인토록 한

다 .

투기예고지표상 투기조짐이 있는 지역에 대

해서는 즉각 지방합동단속반을 투입하여 투기

조사.단속을 실시하고 필요시는 중앙대책반

또는 관계부처 합동단속반을 투입하여 투기자

를 색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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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관계부처간 협조체제 강화

각 부처에서 토지이용규제완화조치발표시에

는 건설부, 국세청과 사전에 협의하여 필히 투

기방지대책을 함께 강구토록 하고,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수시 개최하여 시장동향의 변화에

따른 투기억제대책을 점검하고 향후 대책방향

을 모색한다.

바. 제도보완대책 강구

o 농지거래에 따른 사후관리수단 확보

농지를 당초 취득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는 일정기간(예1년)내 처분토록하고 이

기간내 처분하지 않을 경우 농어촌진흥공

사에서 매입토록 한다.

o 토지관련세제 강화

종합토지세 과표의 평준화 및 현실화를 신

경제 5개년계획대로 추진하여 '96년 이후

는공시지가로전환한다.

※ 신경제5개년상의 과표현실화 계획

' 93 공시지가의 10%미만일소

' 94 20%미 만일소

' 95 30%미 만일소

' 96 공시 지 가(세 울조정 )

현뵙틀합쳐철청빼 백$톰 특치청핵빵향

사. 공시지가의 적정성 제고

각종 세금 및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공

시지가 및 개별지가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

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한다.

공시지가 표준지 30만 필지를 ‘95부터 적정

수로 확대하고 추후 추가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확대해 나간다.

개별지가의 정확한 산정이 가능하도록 '94

년부터 97개 시 . 군 . 구(916개 읍 . 면 . 동)에

서 운영(부산, 충북 전지역 실시)되고 있는 자

동산정프로그램을 95년말까지 준비완료하여

'96년 지가조사시부터 전국 모든 271개 시 .

군.구(3,692개읍.면.동)로 운영을 확대할

계 획 이 다.

읍 . 면 . 동 지가조사 및 전산전담요원 확보

하고 요원에 대한 교육을 년5희(250명)에서 년

10회(500명)로 확대실시한다.

개혈'"욕/청황한산청'/

가충:i偃蠱'’섄\/9께

시,흖.귀"잃뼈好았솔

자핥냄포篁.큘빨읗95섭꽐'"

훈@!/짧료하여 '9“”까초써/루터

첩콩보른넓7빼/!/.쿱..흇層

뚫영훑,혁빼할쳬/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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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 편성체계

주택대책반

(반장 : 주책국장)

(건설부)

5개조 41명

시 . 도 특별단속반

(반장 : 시 . 도 주택국장)

3 0

(시.도)

15개반 903명

부 통 산 투 기 단 속 체 계

부동산투기대책본부

(본부장:건설부 제1차관보)

숙

부본부장 : 건설부 토지국장

토지대책반

(반장 : 토지국장)

(건설부)

5개조 61명

시 . 도 단속반

(반장 : 시 . 도 지적과장)

(시 . 도)

15개반 45명

시 . 군 . 구 합동단속반

(반장 : 시 . 군 . 구 토지

관리과 . 계장)

(시 . 군 . 구)

383개반 1,864명

동향감시반

(반장 : 관리국 용지과장)

(지 방국토관리 청 )

6개반 246명

동향감시 반

(반장 : 관리과장)

(국도유지 사무소)

19개반 67명

유관기 관동향감시 반

(6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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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구 분

지 가지 표

거 래 지 표

감응지 표

협법붉합치결청빼 빠통 토치청책항향

토 지 투 기 예 고지 표

내        용

건설부장관이 분기별로 조사 발표하는 지가변동율을 기준으로 진단하여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

. 전국평균지가변동율이 하락추세에 있을 경우는 당해 시 . 군 . 구의 지가상승율이
분기별로1%이상일때

o 전국평균지가변동율이 상승추세에 있을 경우는 딩해 시 . 군 . 구의 지가상승율이

분기별로 전국평균지기변동율의 1.5배 이상일 때

검인계약서를 기준으로 매월 집계하는 시 . 군 . 구의 거래량이 전년 동월 대비 다음

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도시계획사업 등 공공사업으로 인한 토지매입, 국가 . 지자체
. 정부투자기관 등의 토지매입, 새로 조성된 택지 . 공장용지 또는 주택 . 상가 등의

분양으로 인한 증가분은 제외)

* 전체 거래건수 : 10% 이상 증가, o 외지인의 토지매입 건수 : 5% 이상 증가

다음사항에 해당하는 지수를 매주 합산한 수치가 20이상인 경우

o 토지관련증명의 발급량 증가

. 국토이용계획확인원 또는 도시계획확인원 : 전주대비 10%이상 ( 5),

전주대비 20%o구상 (10)

. 토지대장 : 전주대비 20%이상 ( 5), . 임야대장 : 전주대비 10%이상 ( 5)

o 무허가 또는 이동중개업소 발생 (10)

. 개발사업의 발표 또는 시행 (보상착수, 착공 등 개발사업 단계별로 고려)

. 택又i, 공업단지, 관광단지, 온천 등의 개발사업 (15)

. 고속도로(인터체인지), 고속전철(전철역)의 건설 (15)

, 유통센타, 공용터미널 등 공공편익시설(10), . 일반도로의 신설 및 확장( 5)

o용도지역의 변경 (계획의 발표, 공람, 결정 등 각 단계별로 고려)

. 도시계획구역에의 편입(15), . 녹지지역의 주거, 공업지역 등으로의 변경(15)

. 군사시설보호구역, 시가화조정구역 등 개발제한의 해제(15)

※ 개발계획의 발표 . 시행과 용도지역의 변경은 지가에 미치는 영향이 계속되는

동안 매주 투기조짐 진단시 해당지수 합산

※운영방법 : 지가지표는 분기별, 거래지표는 월별, 감응지표는 매주 진단하여 어느 한 경우에 해

당되어도일단투기조짐이있는것으로판단

3 I



髥 . l찮 . 옳 . 짧

3 2

토지설명제 정착울

위한 점부의 과제

l : ; i I I I I I I : : l 훑
P 훑 : ; ! i : ; 냄 : l I I ; ! ; ; I ;
김 영 표

연 구 위 원

국토개 발 연 구원

혁

'. 체도척으로는 @l빼 도입퇸 토치실뺑체

지난 8월 12일로 금융실명제 실시 1주년이

지났다. 금융실명제가 시행되고 안정기에 접어

들면서, 지난 연말부터 정부와 언론 그리고 일

부 전문가들 사이에 토지실명제라는 용어가 심

심치 않게 오르내리고 있다. 흑자는 토지시장

을 지속적으로 안정시키자면 토지실명제를 빨

리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흑자는

토지실명제는 제도적으로 이미 도입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새로운 제도가 아니며 기존의 토

지실명제를 잘 다듬고 보완하여 제대로 정착시

키는 일만 남아 있다고 말한다. 특히 전자를

주장하는 이들은 名羲信託에 의한 借名土地를

근절하도록 r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J 에서 명의

신탁을 전면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동법 제7조 제1항에는 이미 탈세, 투

기, 탈법적인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빌려 토

지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해서는 안된다는 명

의신탁 금지조항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따

라서 이 조항은 이미 불법적인 명의신탁을 포

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토지정책과 관련하여 이따금 대두되

는 토치실명제는, 용어자체가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을 뿐 사실 따지고 보면, 금융실명제와

비교해 볼 때, 제도적으로 별 손색없이 구색을

갖춘 상태이다. 다만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차

명토지는 양당사자간에 은밀히 이루어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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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 때문에, 토지제도만으로는 근절시키기 어

려운 문제이다. 왜냐하면 금융실명제의 경우에

도 가명통장거래는 발 붙일 수 없게 하였지만,

차명통장거래는 여전히 그 규모조차 파악할 수

없듯이, 설사 법에서 토지의 명의신탁을 전면적

으로 금지시킨다 하더라도 토지의 차명거래를

뿌리 뽑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토지실명제와 관련있는 현행제

도를 간략히 살펴본 후, 정부가 토지실명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몇가지

선행조건들과 부수적인 토지정책과제를 짚어

보고자 한다.

:勳;빼횅폐짧빪瀚““빼叡

虹;'붸핥헤:“뻬횹 흖“”\

휠'톺쳬형鰥빼뻤(빼챦훑훑學,

사쇨M빼剪變썲 뚫옳빪쳐삡/

“빠醬뻬챘빪:쪽씔

鸞붸뼜빼;빽;률짧훑::‘”''빼

2. 현행쳬도촉으ll 토지실평체

부동산투기의 방지책으로 마련된 r부동산등

기특별조치법(1990.8.1)J 의 주요 골격은 부동

산의 등기의무제, 부동산거래시 검인계약서 사

용, 탈법적인 명의신탁금지 등으로 요약된다.

籬/’;썰:”' ;짧,§\출: .잃斅:빪;;:.:γ ,헒”

따라서 토지는 반드시 토지취득 당사자의 이름

으로 거래하고 아울러 실소유자와 등기상의 명

의를 일치시키는 것을 토지실명제라고 정의한

다면, r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l 은 바로 이러한

토지실명제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다 이 법

에 규정되어 있는 토지소유권 실명화를 위한

조치사항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2조

제1항에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

기를 신청하도록 의무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

한 등기의무규정을 어기면 등록세액의 5배이하

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그리고 제

2조 제2항과 제3항에서는 탈세, 투기, 탈법적인

목적으로 중간등기를 생략한 경우에는 3년이하

의 징역이나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

정되어 있다.

또한 동법 제3조 제1항에는, 부동산의 소유

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부동산 취득자는 부동

산소재지 관할 시장 . 군수 또는 그 권한을 위

임받은 자로부터 검인을 받은 계약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도록 하는 부동산거래 검인계

약서제도가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검인권자

와 등기공무원은 검인계약서 등 검인자료 또

는 등기신청서 부본 등 등기자료를 10일 이내

에 부동산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송부해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검인계약서제도와 부동산조

세를 효과적으로 연계시키려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탈법적인 명의신탁에 관한 금지조항은 이 법

제7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다. 이 조항은 부동

산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하여, 등기신청자가

조세부과를 면하려 하거나(탈세목적), 다른 시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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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간의 가격변동에 따른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투기목적), 소유권 등 권리변동을 규제하는 법
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탈법목적)으로 타인

鼻치뜰 텔타/ 矗치취득 담'빼뵉/

'/릎으옳 '빼혀!표 '/붑러

쇨솨퀘와 등기싱뙤/ 평으/틀

일체"촐 쵯을 篁치실떻째티년

총뼘/한다편

/쿰부돌삽통기특붤籤쳐법[/ 은 바로

'/터/한 특치쇨평체톨 뒷밤침히변

J잃뜰 챘/!페

/형;틜총산등기熹혈죠쳐l법/ 은

부톺산의 소유굻"/촌빼 대하0/

쭁테빼 핥벤통압 벨싸짧헴"/

철빼퇴毁”빠 왔턴 부뚱빨

떨l빪/확훽 핥뺑확통기튤 사십장

냄흙삡

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서는

안된다는, 상당히 포괄적인(비록 전면적이지는

않지만) 명의신탁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

나 이러한 세가지 목적이외의 사유가 있을 때

에는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

를 할 수 있도록 제한적이나마 명의신탁을 일

부 허용하고 있다. 탈법적인 명의신탁을 금지

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탈법적 명의신탁금지규

정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중간등기를 생략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3년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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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처럼 r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J 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종래에 오랫동안 민사관

행이나 판례로 인정되어 왔던 부동산 명의신탁

과 중간생략등기를 사실상 부인함으로써, 정부

의 토지실명화 시책을 뒷받침하고 있다.

3. 토자실평제 청착의 결럼돌

가. 부실한 토지공부

토지실명제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

엇보다도 공공기관의 각종 토지공부가 정확하

게 기재되고 올바르게 관리되어야 한다. 그런

데 토지공부의 관리상황을 조금만 자세히 살

펴보면, 그 관리상태가 매우 부실하다는 사실

을 금방 알 수 있다.

지난해 필자는 이러한 토지공부의 관리실태

와 토지공부간의 불일치사항을 알아보고자,

전국적으로 1,620필지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해당 필지의 토지등기부, 토지대장과 임야대

장, 개별토지특성조사표, 종합토지세과세대장

등 토지관련 주요 공부를 조사분석한적이 있

다 .

조사에서 밝혀진 주요결과를 몇가지 소개하

면,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국토지 중

약 12%가 아직도 미등기상태로 남아 있으며,

특히 임야는 27%가 미등기상태이다.

논과 대지는 등기율이 높아서 6%-7%만이

미등기로 남아있다. 지역적으로는 농촌지역의

미등기율이 도시지역보다 훨씬 높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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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역

서 울 시

5개 직 할시

중소도시

군지 역

전  국

전 지 목

8 . 1

6.5

6. 7

1 3 . 2

1 2 . 0

凄치칠퐝제 청착을 유/향 청봉틤와 과제

<표1> 토지의 미등기 비율

대

7 . 1

4 . 9

2.6

9. 4

6 . 9

전

0 . 0

1 3 . 5

1 2 . 8

1 6 . 0

1 5. 6

답

7 . 3

2 2

8 . 8

5 . 7

5 9

임 야

1 0 . 0

23 . 3

9.2

2 8 . 8

2 7 . 3

단위 : %

기 타

4 3

1 . 2

7 . 7

3 ‘ 6

4 1

주 : 전국적으로 1620필지의 토지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해당 필지의 토지등기부와 토지대장을 비교분

석한결과임

토지소유자를확인하는데있어서소유자의    하다.<표2>에서보듯이,토지등기부는등록

이름못지않게중요한것이소유자의주민등록    필지의65%가주민등록번호미기재필지이고,

번호이다.그런데토지공부에는이러한주민등  토지대장은14%의필지에주민등록번호가누

록번호를기재하지않고누락된필지가상당    락되어있다.

지  역

서 울 시

5개 직 할시

중소도시

군 지 역

전  국

<표2> 주민등록번호 기재누락필지 비율

토지 등 기 부

4 5 . 0

50 . 6

5 3 . 1

6 8. 6

6 5 . 0

토지 대 장

3 . 3

5. 1

4 3

1 6 . 6

1 4 1

단위 : %

종토세 대 장

2.6

3.0

2.3

4 .4

4 0

주 : 전국적으로 1620필지의 토지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해당 필지의 주요 토지공부를 조사분석한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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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부실하기 짝이 없는 토지공부야 말로

토지실명제 정착에 가장 큰 걸림돌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토지공부의 정비문제는 토지실명

제 정착에 필요한 하나의 선행과제임에 틀림

없 다.

쳤촉彊지 훔 빪:%가 '/찍통

‘i/통깨빼퇴빠 있으빼i

纂자렀쎄틥;솔: 훑꼍흥떻;" ”싸

苧폡통특번효 '"채 짧"표

鼻j빼장흡 :‘‘%으/ 퐝뻬

苧떨/튱팖혔戱/ .누확냄톄빼빠

麝/V짧될테:뻬붉체놓 麝치싫떻빼

청혔뻬 첼떫황 혀“셰/ 챕횅;뻬빪'

툴 썲씨

나. 토지의 탈법적인 차명거래

토지는 근본적으로 가명거래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토지실명제 정착의 과제는 차명거래토

지의 방지에 달려 있다. 토지시장에서 흔히 이

루어지는 토지차명거래방법으로는 명의신탁,

중간생략등기, 미등록상속 등의 방법이 있다.

특히 불법 또는 탈법적으로 자행되는 명의

신탁은그 수법이 매우 다양하다. 예컨대, 부

재지주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농지나 임

야를 현지인의 이름으로 매입하는 방법과, 거

래허가지역이나 신고지역내 토지를 외지인과

현지인이 결탁하여 이미 오래전부터 채권채무

관계가 있는 것처럼 위장하여 저당권을 설정

한 후 민사소송으로 소유권을 확보하는 방법

3 6

짝

등은 토지거래에 관한 규제법규를 벗어나기

위한 탈법행위의 표본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종합토지세 등 누진세의 절세를 위해,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매입하여 토지소유를

분산하는 방법과, 배우자나 자녀에게 직접 토

지재산을 물려 줄 경우 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물게 되므로, 일단 제3자의 명의로 부동산을

이전해 놓고, 나중에 매매형식으로 다시 배우

자나 자녀가 사 들이는 방법은 절세 또는 탈

세의 목적으로 토지를 명의신탁하는 경우이다.

그외에 재산은닉수단으로 명의를 신탁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예를 들면, 자신의 재산공개

를 꺼리는 사람들이 재산을 숨기기 위한 수단

으로 명의신탁을 이용하거나, 기업인들이 기업

도산시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신의 명의와는 다른 이름으로 토지를 보유

하는 경우가 있고, 때로는 기업에서 각종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할 때 개발

계획의 비밀을 보장하고자 관례적으로 임원진

명의로 토지를 매입하는 사례가 그것이다.

이처럼 불법적인 명의신탁의 목적 만큼이나

다양하게, 명의신탁자들이 자신의 소유권 확보

를 위해 설정해 두는 안전장치의 유형 또한

다양하다. 흔히 쓰이는 방법으로는 가등기, 근

저당권 설정, 당사자간 합의각서, 공중 등의

방법이 있고, 그 외에도 r명의신탁 해지로 인

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J 또는 r제소

전 화해., 등의 방법으로 증여세나 양도소득

세를 내지 않고 소유권을 확보하기도 한다.

한편 이러한 명의신탁과는 달리, 토지매입자

가 양도소득세의 탈세를 위해, 토지매입 후 등

기를 하지 않은 채 다른 사람에게 되파는 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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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생략방법도 토지가격이 급등할 때 흔히 등

장하는 불법적인 차명거래방법의 일종이다. 이

러한 수법은 토지상속과정에서도 이용되고 있

는데, 이를테면 토지상속시 조부모가 부모에게

상속하지 않고 손자녀에게 직접 상속하여 중간

의 부모에 대한 상속등기절차를 사실상 생략함

으로써, 상속세의 일부를 회피하기도 한다.

차명토지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

은 미등록 상속토지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실질적으로는 토지를 상속받아 재산권을 행사

하고 있으나, 상속세 부과를 피하기 위하여 상

속절차를 밟지 않아, 계속 상속인의 토지로 등

기되어 있는 경우이다. 앞에서 언급한 토지대

장과 종합토지세과세대장간에 소유자가 다른

필지(전체 사유지의 27%)의 대부분은 바로 이

러한 미등록 상속토지로 판단된다.

이처럼 여러가지 탈법적인 형태로 자행되고

있는 토지의 차명거래를 여하히 차단하고 방

지하느냐에 토지실명제의 정착이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금융실명제와 마찬

가지로 토지실명제에 있어서도, 차명거래는 해

당 법률과 제도만으로는 근절할 수 없으므로,

자금출처조사 등 주변의 여러가지 보조수단을

동원하여 연계운용함으로써 토지의 차명거래

를 적발하고 줄여나갈 수 있다고 본다.

다. 토지둥기부의 전산화 미빼

현재 국가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토지정보 중,

정부의 토지실명화 정책 추진과 관계있는 주요

법정서식으로는 법원의 토지등기부를 비롯해서,

내무부의 토지대장, 임야대장 및 종합토지세과

冕치쇨쨀붸 젊챦;넓: .;”' 짧셀;턺.훽 .테체

세대장, 건설부의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표, 국세청의 국세자료 등이 있다. 이 중 토지

대장과 임야대장, 종토세과세대장, 토지특성조

사표, 국세자료 등은 이미 전산시스템화 되어

있거나 또는 자료가 전산입력되어 활용되고 있

다. 그런데 토지대장과 함께 토지등록공부의

하나인 법원의 토지등기부는 아직 전산화가 요

원한 실정이다. 최근 대법원의 발표에 따르면,

등기업무의 전산화는 2003년을 목표로 추진되

고 있는 실정이다. 토지실명제와 가장 관련이

깊은 서식이 토지등기부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이와 같은 토지등기부의 전산화 미비문제는 토

지실명제 정착의 또 다른 걸림돌이 되고 있다

4. 토치실명체 청착을 위한 과체

가. 토지공부의 청비

토지실명제가 순조롭게 정착되도록 하기 위

해서는 무엇보다도 주요 토지공부의 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 과정에서 특히 미

등록토지 등 소유권정비가 필요한 필지에 대

해서는 일제신고기간의 설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토지공부에 소유자의 성명 또는 주민등

록번호가 누락된 필지를 비롯해서, 사실상의

소유자와 공부상의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필지에 대하여, 소유자로부터 토지소유권에 관

한 일제신고를 접수한 후, 토지취득세와 토지

등록세의 감면조치기간을 설정하여, 토지의 실

소유자가 지적공부와 토지등기부에 쉽게 등록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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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것이다.

나. 미등톡 상속토지의 소유권 정비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미등록 상속토

지가 전체 차명토지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

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미등록

상속토지의 소유권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특별

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예

를들면, 토지공부 정비를 위한 일제신고기간이

지난 후, 주민등록전산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전국민의 주민등록번호와 지적전산시스템에 수

록되어 있는 토지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비

교하여, 사망자의 미상속필지를 색출한 후 강

제등록조치와 함께 상속세를 직권으로 부과하

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한 조치후

매년 정기적으로 동일한 방법으로 미상속필지

를 지속적으로 색출한다면, 차명토지 중 상당

부분을 실명으로 전환시킬 수 있을 것이다.

다. 등기의무화 위반사례의 청기즈사

토지실명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민사법의

개정을 통해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공신력을

인정하도록 함과 동시에, 일정기간마다 정기적

으로 시장.군수 등으로 하여금 등기의무화

규정 위반사례를 적발하여, 위반자에게는 지연

기간에 따라 과태료를 누진하는 방안을 고려

해 볼만 하다.

라. 명의신탁 금지조항의 강화

명의신탁시 대부분 신탁자와 수탁자 쌍방간

3 8

=終혈 협=

에 암묵적인 합의만 있고, 등기부상에는 아무

런 내용도 기재되지 않으므로, 등기부상 기재

되는 소유권자가 실질소유권자인지 명의수탁

자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등기

소에 제출된 명의신탁사유서에 대해서는 뚜렷

한 심사절차가 없기 때문에, 사유서를 제출하

면 대부분 자동적으로 명의신탁을 인정해 줄

수 밖에 없으며, 이러한 절차상의 하자로 인해

명의신탁의 예외규정이 오히려 탈법적인 부동

산거래를 합법화 해줄 수 있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탈법적인 명의신탁행위를 효과적으

로 적발하기 위해서는, 등기공무원에게 실질적

인 심사권을 부여하여 권리관계의 사실을 심

사할 수 있도록 하며, 등기부상에 소유권자로

등재된 사람을 실질적인 소유권자로 인정하는

법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그리고 법에 규정되어 있는 탈법적 명의신

탁 금지조항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앞의 등기

의무화 위반자 조사시 병행조사하고, 명의신탁

위반자에 대해서는 곧 바로 고발조치하도록

하는 등 탈법적 명의신탁 금지조항을 보다 강

화할 필요가 있다.

탈촬썩떨/ 평뙤/쳅탁헹떫/툴

효펴썩으舅 적탈하기 유/해V솔;
통’l/붉뿐빼께썹칠척2/ j싱'뻬울

부'/5뼈 퀭튁/짧쳬gl/ 사싫을 j썰;싸할

* 꽜!薨특 휸뼈 닭/투썅쎄

소稀빼舅 붉" 사탑울 쇨철뼝오/

소;茅꿇빼훨 폡청혀'숄 빪,척 빪뻐

@!썹'/ 횡”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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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관인계약서제도의 도입

중간생략등기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정보

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계약과정에서

부터 거래관리가 이루어져야 가능할 것으로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행의 검인계약서제도

를 관인계약서제도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관인계약서제도 하에서는, 토지의 모

든 거래행위는 시군청에서 공급하는 관인계약

서에 의해서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관인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을 부인하는 조치가 뒷받침되어야 제

대로 성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관

인계약서는 시장 또는 군수가 사전에 관인을

날인하고, 계약서마다 고유한 일련번호를 부여

하여 통제할 수 있다.

바. 자금출처조사의 제도화

이제까지 제시한 방안에 더하여, 부동산 구

입에 사용한 일정금액 이상의 자금에 대해서

는 자금출처조사가 병행될 때, 비로소 제도적

인 토지실명제를 완벽하게 뒷받침할 수 있고,

실질적인 제도정착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

다. 이러한 자금출처조사의 제도화 방안은 이

제 금융실명제의 실시로 과거에 비해서 한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이라 할 수 있다.

5. 토지실평체으l 한계

이제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r부동산등기특

별조치법J 의 제정으로 토지실명제에 대한 제

도적 장치는 우리사회에 마련되어 있는 셈이

還,쳐싫떫쳬r 청젊犧 ‘붸飽' 청부.훼 .뺘체

다. 다만 남은 과제는 이미 골격을 갖추고 있

는 현행 토지실명제를 빠른 시일내에 깊숙히

뿌리내려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

완해 가는 문제라 할 수 있다.

舅치실g;쩨,뜨캠창쳐플울

놓합쳤壟' 체鐄.효'5" 횻헒히뺌 쳉뼁

용빼빼뵉/!항떻'빼‘”응힁하

'/퉈j빼흥튁"뼝’빼를

식!츨하놈떼/ 핸" 있툴 수 #빼

:빠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사

항은 금융실명제가 실시되어도 차명통장을 모

두 실명으로 전환시킬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

로, 토지의 경우에도 r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에서 등기의무화와 함께 명의신탁을 전면적으

로 금지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제시한 토지실

명제 보완장치들을 종합적으로 제도화하지 못

하면 쌍방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은밀히 이

루어지는 토지차명거래를 색출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토지실명제를 정착시키고 내실을

다지자면, 앞에서 제시한 몇가지 선행과제들울

하나씩 착실히 제도화하면서, 아울러 금융실명

제와도 상호 보완적인 연계장치를 마련해 나

갈 때 비로소 토지실명제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고, 이 제도가 우리사회에 순조로이

뿌리내릴 수 있을 것이다.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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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컨설팅의

경제적 효파

•

密

오광철

경영학박사

흥 석 토 지 경 제 연 구소

簿 巒 평 ) =

최근에 감정평가업계에서는 업무영역의 확

대를 위하여 부동산컨설팅업무에 많은 관심울

가지고 있다. 그리고 많은 감정평가법인들이

이미 컨설팅업무를 영위하기 위하여 독립된

컨설팅회사나 컨설팅부서를 설치하고 있다.

현재 감정평가업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조용한

변화들은 우리나라 감정평가가 더욱 더 성숙

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제도를 일반적으로 받아

들이기전에 부동산 컨설팅이 사회적으로 필요

한 것인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만약 이 제

도가 국가경제전반에 걸처 유익하다면 아무런

꺼리낌없이 이 제도를 받아 들여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 우리는 정중히 이를 거절해

야 할 것이다.

본 글에서는 먼저 부동산컨설팅의 본질에

대하여 살펴본 후, 이의 경제적 가치 즉 경제

적 효과를 이론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부동산컨설팅이란 부동산에 관련된 제반문

제에 대하여 전문적 조언과 지도 및 자문을

제공하는 것을 뜻한다. 부동산컨설턴트는 병을

치료하는 의사와 같이 의뢰인이 갖고 있는 문

제점을 솔직하게 개인적 차원에서 조언을 하

기 때문에 부동산 컨설팅은 수수료를 받고 부

동산 거래를 중개하는 중개업과는 다르다.

그리고 의뢰인이 부동산컨설턴트를 찾는 이

유는 부동산의 시장가치를 알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부동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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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조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조언이

란 즉흥적이고 직관적이며 근거없는 의견이

아니라 사실과 과학적인 분석결과에 근거한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 이러한 부동산 컨설팅의 경제적 효

과는 무엇인가?  이를 위하여 개발컨설팅의

예를 들어 자세히 설명하여 보자.

우선 어떤 도시에.효용극대화를 추구하는

개발업자가 거주한다고 가정하자. 그리고 현재

및 미래의 소비를 E(Co)와 E(Cl)이라고 할 때

이 사람의 효용함수는 아래의 식과 같이 정의

하 자 .

U=U[E(Co),(C,)]  (식1)

이 경우에 개발업자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투자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미 래 투자수 익

A

E( 7r 1)

O

<그림 1>투자곡선

E(7ro)  B

현재

투자수 익

<그림 1>은 개발업자가 현재와 미래에 걸

쳐 획득할 수 있는 순투자이익을 나타내고 있

다. 여기서 B는 모든 투자자원을 현재의 개발

에 투입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최대의 현재 소

부통산 혭설탕외 경체척 효과

비가능액을 의미하며, E(7ro)와 E(’r1)는 현재

와 미래에 기대되는 투자수익을 뜻한다.

점 X에서는 개발업자가 현재의 투자를 E(,r

o) B만큼 줄여 미래의 투자수익을 OE(’rl)만

콤 증가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제 자본시장이 존재하여 자금의 자유로운

貸借가 단일이자율하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현재소득과 미래소득은 현재가치

가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교환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그림 2>에서 CD직선은 이러한 교환

이 가능한 점들의 집합을 나타낸다.

<그림2>등현가곡선

미 래 투자수 익

C

O

E( 7r 1)=-(1十r)

R ,/

D

. E( 7r 0)十 ( 1十r)PV

현재

투자수 익

여기서 우리는 이 직선을 등현가곡선이라고

부르자. 그리고 그림에 표시된 등현가곡선은

아래의 식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γ1)=-(1十r).E(’ro)十(1+r)PV<식2>

그러면 개발업자의 최적투자는 어떠한 조건

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인가?

4 I



髥 . 촹 , 놓 . 딸

<그람 3> 최적투자

미 래 투자수 익

R

E鷸( 7rl) B 형~철,r*

A

O
E퉤鷲(7ro) R

현 개 투자수 익

<그림 3>에서 최적의 투자는 등현가곡선과

투자곡선이 접하는 점 7r*에서 이루어지는 것

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점 A에서는 투자의

한계효율이 시장이자율보다 크기 때문에 투자

를 증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반면 점 B에서

는 한계효율이 시장이자율보다 낮기 때문에 손

실이 발생되어 투자가 감소하게 된다. 그러나

점 ,r*에서는 투자곡선의 기울기인 투자의 한

계효율과 등현가곡선의 기울기인 시장이자율이

서로 같게 되어 최적의 투자가 이루어지게 된

다. 즉 개발업자는 투자의 현재가치를 극대화

시키는 방향으로 투자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앞의 논의에서는 개발업자가 이윤극대화만

을 추구한다고 가정하여 이론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투자행위의 목표는 이윤의 극대화뿐

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소비를 통한 효용의극

대화에 두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투자

는 효용극대화를 달성할 수 있는 최적의 소비

선택을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만약 이러한 것들이 사실이라면 개발업

자의 최적소비선택이 어떻게 결정될 것인가?

4 2

<그림 4> 최적소비

미 래 투자수 익

C

R

E* ( 7r 1)

C l

O
E퉤:(7ro) RCo

鐸 興 . 혔 : γ

( U 三 Uo )

현 재 투자수 익

이의 설명을 위하여 개발업자의 효용함수가

U二U[E(Co), E(Cl)]이라고 가정한다면 현재의

소비와 미래의 소비간에 무차별곡선을 <그림

4>와 같이 표시할 수 있다. 위의 그림에서 무

차별곡선 IC는 개발업자가 Ub 수준의 효용울

느끼는 현재소비와 미래소비의 조합점을 나타

내고 있다.

이와 같이 여러 조건이 주어진 경우 소비를

통한 효용의 극대화는 등현가곡선과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점 C*에서 이루어진다. 그 이

유는 투자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현재가치

PV이며 이 소득을 가지고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무차별곡선은 IC임

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개발업자는 현개의 소

비는 Co만큼 그리고 다음해의 소비는 C,만 큼

지출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 투자곡선 RR에 의해서 표시되

는 현재와 미래에 기대되는 투자수익이 객관

성이 결여된 부정확한 방법에 의해서 계산된

것이라면 점 'r*와 점 C*은 더 이상 최적의

투자와 소비가 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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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강 장 식

건강하게 오쾌 삽시다(4)

최 평 락 한의사

을 여름은 정말로 더웠다.

낮은 고사하고 밤에도 더위가 식지 않아서 잠을 제대로 들지 못한 밤이 수도 없다.
지나친 더위로 체력이 손상되어 늘어지고, 입맛도 없어져서
정상적인 생활이 안될 정도였다.

可謂 살인적이라는말이 지나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나 어김없이 또 계절은 바뀌어서 어느새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서늘해서 이불을 찾게 되었다.

. . . . 입추(立秋), 처서(處暑), 백로(白露), 추분(秋分) . . . . . . .
24절기라는 것이 바로 계절의 변화를 반영하여 만든 것이라지만 때가 되면

어김없이 그 이름대로 실행되는 변화가 새삼 고맙고 신기하기까지만 하다.
모두 밖으로만 치닫던 여름기운이 서서히 안으로 수렴되는 가을은

높고 푸른 하늘과 울긋불긋한 단풍이 어우러지고

식욕이 왕성해지는 계절이다.

겉으로 무성하고 화려하던 Ill)ll草木들도 氣가 안으로

우그러들어 결실을 맺게 된다..

五穀百果가 무르익어 우리에게 풍성한 먹거리를 가져다주는 계절이다.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넉넉하고 여유롭게 해주는 계절이다.

이러한 풍성함을 일컬어 예로부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팔월한가위만 하여라''라고 하지 않던가.

한편 가을은 모든 것을 마르게 하고 시들게 하는 계절이기도 하다.

나무나 숲이 마르고 시들며 대지도 메말라지는 계절이다.

붉은 고추를 말리고, 무도 말리고, 호박도 말리듯 모든 것이 건조해 진다.
우리 몸도 氣가 피부에서 안으로 숙어들어

피부가 거칠어지고 건조해져서 자주 가려워 진다.

목도 건조해져서 숨쉬기가 불편해지고 기침이 나거나 간질간질해 진다.

자칫 마음도 진득하지 못하고 燥症이 생겨 안절부절못하게 된다.

-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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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몸의 肺臟과 가을은 같은 속성을 지니므로 대개의 폐결핵환자는 가을이 되면

더욱건조해져서갈증도심해지고쉽게얼굴이상기된다.

또마음은더욱안절부절못하게되고짜증이나는등증세가더욱심해진다.

따라서이렇게모든만물이氣를안으로거두는가을은

氣가지나치게안으로수렴되지않도록적당히발산시켜주어야하며,
피부에가볍게땀이나서너무건조하지않도록해야한다.

가을바람은강하고빠르므로일찍잠자리에들어찬바람을피해야하며
또한일찍일어나서가을의상쾌함을느껴야한다.

마음을항상편안하게하여모든것을시들게하는

가을의스산한기운에영향을받지않도록해야한다.

그리고건조한가을에는수분은물론영양물질을충분히공급하여

부드럽게해야하는데특히"'을부드럽게하여호흡이편하도록해야한다.

그래서여름에더위로손상된체력을돋우고,

추운겨울을건강하게지낼수있게하기위해서肺ll戱의기능을강화하고

腎ll;'의수기(수분과영향물질)를보태주어야한다.

흔히가울에는녹용을비롯한補腎하는약을먹어서

영향증진은물론질병의예방을도모하는것도이때문이다.

가을의변화에제대로적응하지못하고거슬리면

호흡기가 망가지고 陽氣가 약해져서 겨울에 제대로 소화하지 못해 설사를 하게 되어
겨울을나기가힘들어지게된다.

한편가을은우리가봄에새롭게시작하여한여름에바쁘게뛰어다니던
사업이나일들도이제안으로내실을기해야하는때이다.

크든,작든,알짜든,부실하든한해의결실을거두어야하는때이다.

그래서그결실을토대로다져서다시새봄에새로운일을도모하는것또한

가을이라는계절의변화에맞추어자연스레적응하는삶의이치가되는것이다.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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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달관 빪첨폄가 여
W낱;

. W . =

∋ 집 달관의 평패블천 캄청폄가 여부에 대한 판 례에 대하여 .

지난 5월 26일 대법원에서 판결된 판례는

우리업계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였다. 이 판

례를 살펴보면 집달관이 경매물건에 대한 감

정평가를 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고있기 때문

에 판례내용을 소개한 후 법무실장의 의견을

들 어 본 다 .

뺌 헒헒j“콩

경매법원이 집달관에게 부동산의 평가를 명하

고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경매가격을 정

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94. 5. 26. 94마83)

다수의 건

민사소송법 제615조는 "법원은 감정인에게

4 6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하

여 최저경매가격을 정하여야 한다''고만 규정

하고 있어 경매부동산을 평가할 감정인의 자

격에 대하여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

로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4

조와 같은 특별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한 경매

법원으로서는 경매부동산을 평가할 능력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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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었다고 인정되는 자이면 누구에게나 평가를

명할 수 있다고 해석되고, 지가공시및토지등

의평가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의 규정을 위

와 같은 경매법원의 권한을 제한하는 취지로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경매법원이 집달관에게

부동산의 평가를 명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하

여 최저경매가격을 정한 것을 위법률에 저촉

되어 위법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소수의 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하 ‘‘지

가공시법”이라고 한다)의 목적과 지가공시법

l;;:::  업.쳬.초.점업 . 쳬 . 초 . 점

제20조 제1항 제4호, 제21조 제1항, 제2조 제3

호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 법원이 민사소송

법에 의하여 토지나 건물을 경매하는 것은 지

가공시법 제21조 제1항 소정의 국가에 의한

토지 등의 경매에 해당하고 그 경매에 있어

토지 등을 평가할 자격은 감정평가업자에게만

한정된 것으로 해석되므로 지가공시법 시행

후에 법원이 토지나 건물의 경매를 위하여 민

사소송법 제615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가공

시법 소정의 감정평가업자에게 평가를 명하여

야 하고 그러한 사정이 없는데도 감정평가업

자 아닌 집달관에게 경매부동산의 평가를 명

하는 것은 위법하다.

빱부쎌 챙 빪퀄

실정법상 경매절차에 있어서의 감정인 자격

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이 없고, 대법원판례도

감정능력이 있다고 인정된 이상 집달관을 감

정인으로 선정하여도 위법이 아니라고 판시하

고 있다는 이유로 부동산경매사건에 있어 집

달관을 한정적으로 부동산경매감정의 감정인

으로 선정하여 왔었다(대법원 송인 82-2 예
규 ) .

이에 우리협회에서 ''법원 경매목적물 평가

업무수행에 따른 제도개선 건의''(기획1182 一

1510 : 93.12.7)를 대법원장에게 제출하여 법원

경매사건에 있어 감정인 선정시 집달관을 제

외시켜 달라고 주장하였던 바, 1993년 12월

31일 대법원은 이 건의를 받아들여 송무심의

제155호 예규에 의해 ‘부동산경매사건에있어서

의감정인선정예규'(송민 82-2)를 폐지하였으므

로 집달관이 법원 경매사건의 감정으로 선정되

는 사례는 없을 것이다.

상기 94마83호 사건은 동예규(송민 82-2)가

폐지되기 이전 사건에 대한 판결이므로 당시

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94 1. 1

이후부터는 집달관을 경매사건의 감정인으로

선정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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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하 ''

지공법''이라한다)의 규정에 의거 감정평가사

가 담보제공 부동산 등에 대하여 평가를 하

고, 채무자 등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일종의

용역업무인 담보감정평가내용중 임의적 기재

사항인 임대차조사써비스가 손해배상의 중심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손해배상사례와 소송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그 문제의 심각성이 크게 대두

되고 있는데 담보감정평가가 "종(從)'' 이 되고

임대조사가 ''주(主)''가 되는 일부 경향이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시급하다.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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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일 감정 평 가 법 인

우선 이와 관련하여 판례를 분석하여 담보

감정평가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회원들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커졌다.

원칙적으로 담보감정평가에서 ''토지 .건물

감정요항표''의 기재사항란중 임대관계란에 대

부분 "미상임"으로 기재함으로써 임대내역은.

채권자 조사사항으로 남겨 두었으나 최근에는

대고객 써비스차원에서 임대차상황을 상세하

게 조사해 주고 있을 뿐 아니라 주민등록등본

까지 발급받아 제출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또

한 협약서에서 동내용이 포함되는 것을 당연

시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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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주택임대차보호법의강화와주민등  다는것은어쩌면감정평가사스스로자층수
록법상의주민등록의열람및등초본발급강    를두는경우가될수있다.

화로인하여임대차조사등이소유자의협조    "판례''에서볼수있듯이감정평가사가어
가없으면불가능할뿐아니라부실조사가될    느정도주의의무를기울였는가는분쟁이발생

수있어많은회원들이감정평가사고를일으    하였을때"책임범위"에대한입증문제가발

킬우려가있다.                      생한다.따라서이러한분쟁을해소하기위

이와관련                                            해서는협약서

한최근판례                  감정평가사가                에책임문제를
내용은(표1)                                            분명히하거나주민등록색인부열람등01
과같다.                                                "주의의무''에현실적으로제한된상태에서
"판례''에서.                                          대한입증자료

협약서등에의하여
볼수있는                                            (예컨대소유

잉대차조사책임을부담한다는것은
것은''대항력                                            자,임차인등

어쩌면감정평가사스스로있는임차권"                                            의진술내용을

의조사가담              자충수를두는경우가              서명받은서
보평가시가                  될수있다.                  류)를필히징

장중요한문                                            구.구비하여
제라는것이다.최근서울민사지방법원북부    야할것이다.

지원에서경매감정평가시조사요구한사항도    감정평가사는평가서로말하는데감정평가

이런문제이다.                        사상호간의의사소통이원만치않아담보감

경매에의한취득은민법제187조에의한"    정평가액과경매감정평가액이상이한경우가
법률행위에의하지않는물권행위''로원칙적    발생하는데이러한경우에는채권자로부터민
으로원시취득이나,모든채권채무가소멸되    원이발생할뿐만아니라경매법원으로부터는
는것이아니고경매에대항할수있는권리,    권리분석을요구받고있다.

즉대항할수있는임차권등은경락인에게    따라서경매물건의평가시는관련공부(등기
대항할수있다.                      부등본,토지대장등본,건축물관리대장등본)를

그런데도불구하고감정평가사가주민등록    반드시발급받을뿐만아니라,경매법원유기적

색인부열람등이현실적으로제한된상태에    인협조에세심한주의를기울여처리하여야할
서협약서등에의하여이러한책임을부담한    것이다.

坐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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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5 0

당 사 자 : 원고-A 상호신용금고

피고-B 감정평가사

평가내역 : '92. 2월 피고는 다세대주택을 75,000,000원으로 담보평가하고 임대조사내역에는

임대차및주민등록등재자"없음''으로기재함.  '

>
•

대    출턺'92.2월원고는동감정평가서를참고하여선순위26,000,000원울공제하고

15,000;000원을 대출함.

경때평가 : 채무자가 원금, 이자 등울 연체하여 '93.

51,200,000원으로 됨(평가액인지, 경락가격인지 불분명함).

권 33,000,000원이 존재하여 원고는 경매를 하고도 대출금

청구내용 : ① 임대차조사 부실

② 담보평가와 경매평가의 가격상이

6월 경매신청하여 경매가격이

다만, 이때 대항할 수 있는 임차

회수가 불가능함.

성 립 되 므로 배상책임이 있다. 다만,

판결내용 : ① 지공법의 규정에 의거 임대차조사는 감정
.뿐

평가사의 고유 업무가 아니나 ''협약서''상 채권계약이

원고와 피고 임대차조사에 대하여 선관주의의무를 해태

② 담보평가와 경때평가는 일치할 필요가 없다.

해 태 하였으므로 50%씩 부담한다.

"임대차 없음''으로 기재하였는바,문 제 점 : 피고는 임대차조사시 소유자 의견만 청취하고

소유자의 사술에 의한 내용과 임대차조사에 대한 증거제시증거제시를 못함.

젊,획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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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원칙 : 임대차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때는 제
3자에대하여효력이생긴다.목적물의지상권,지역권,전세권,질권,유치권동일효력

[:빼플털:틈렇;녘훈협우 페노뷘퉤 텔철홱:"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보증금중 일청앰의 보호)

임차인은 보증금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보다 우선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1. 조건 : ①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

②목적물의인도가있을것

③임대차계약이있을것

2. 보증금중 우선변제받을 일정액의 범위 : 서울특별시 및 직할시 700만원, 기타지역 500만원 이하

3.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 보증금이 서울특별시 및 직할시 2,000만원 이하, 기타지역
1,500만원 이하, (다만 주택가액의 1/2이내)

감정평가지는 언제든지 여러분의 원고를 기다립니다.

감정평가업계의 진정한 대변지가 되려면 독자여러분들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논문(50매내), 수필, 꽁트 어떤 글이라도 언제든지 받습니다.

글을 쓰지 않던 사람이 글을 쓴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글을 쓰는 것은 단순히 자기의 생각을 문자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이론, 논리 등을 새롭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원 고 내 용

마

보 낼

넒 M
E그

곳

o 감정평가관련 논문, 평론

o 공론화의 필요성이 있는 감정평가사례

. 수필, 시, 꽁트

수시 접 수

한국감정 평 가업 협 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482-21 동건빌딩 3층)

5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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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용지 의 취 득및 손쎌 보상 예 관한특례 법

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입범예고

건설부장관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

관한특례법시행규칙을 개정하기 위하여 동규

칙중 개정령(안)을 지난 9월 13일 입법예고하

였 다.

그 취지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71I 정 이 유

위법한 형질변경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행정쇄신위원회에서 개

선과제로 확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기 위한 것임

주 요 골 자l

@불법으로 형질변경한 토지나 개간토지에 대

하여는 형질변경당시의 이용상황을 기준으

로 하여 평가.보상하도록 하고, 국공유지

를 불법으로 개간한 경우에는 개간비를 보

상하지 않도록 함.

.지금까지는 공공용도로 . 관습상도로 및 사

실상 사도에 대하여는 구분하여 인근토지가

격의 5분의 1 내지 5분의 4의 범위안에서

평가하고 있으나, 공공용도로의 평가기준을

현행 5분의 4에서 3분의 1로 하향조정하고

5 2

공공용도로와 기타도로에 대한 평가기준을

일치시키도록 함.

.앞으로는 건물의 일부만이 공공사업에 편입

되어 잔여건물을 보수사용할 수 있는 경우

에도 보수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o어업권의 보상평가는 수산전문연구기관에서

수행해 왔으나, 앞으로는 어업권의 피해범

위와 어획량 등의 조사는 수산전문연구기관

이 담당하고, 보상평가는 동 전문기관의 조

사자료를 기초로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하도

록함

. 영농보상액산정시 지금까지는 농작물별표준

소득에서 자가노력비를 공제하였으나 앞으

로는 이를 공제하지 않도록 하고 단년생농

작물의 보상기준을 하향조정함.

. 여러 종류의 가축 또는 가금을 함께 기르는

경우로서 가축의 수가 기준두수에 모자라는

경우에는 지금까지 축산보상대상에서 제외

하였으나 사육두수의 비율을 감안하여 보상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함.

.공공사업의 고시이전부터 관행어업을 하던

자로서 동일세대안의 세대원이 당해 공공사

업으로 어업 . 기타 영업의 보상을 받은 경

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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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감정평가사

2차시험 시행

지난 8월 7일 제5회 감정평가사 제2차시험

이 서울대학교에서 시행되었다.

2차시험 대상자 1,254명(1차시험 합격자 339

명, 1차면제자 915명) 중 1,011명이 응시하여

약76%의 응시율을 보였으며, 이는 제4회 시

험때 보다 약 19.4% 감소한 것이다

2차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는 '94년 11월 30

일 건설부에서 개별통보 및 관보에 게재할 예

정 이 다.

제5회 감정평가사 응시 T 팬
>욕 합격 현 황

구  분 응시 대 상 응 시 자 합격 자 합격율

제 4회
1차시 험 9,468 명 5,983 명 803 명 1 3 . 4 %

2차시 힘 1 , 71 1 명 1 , 179 명 130 명 1 1 %

제 5 회
1차시 험 5,421 명 3 , 856 명 339 명 8 . 8 %

2차시 험 1 , 254 명 1,01 1 명 미 정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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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공샤,체가 업무 착수

- 공시지가조사 . 평가관리본부 확대개편을 통한 효율적인 업무지원 체체구축 -

'95 공시지가 조사.평가업무가 지난 9월

15일 표준지 배정 및 담당자 선정작업을 시작

으로 착수되었다. 금번 공시지가 조사평가는

지난 7월 토지초과이득세법의 헌법불합치 판

정에 따라 개별지가의 적정성 제고 방안이 중

대한 정책현안으로 부각되면서 표준지 수가

기존 30만 필지에서 45만필지로 확대되었다.

이에따라 조사.평가 담당감정평가사가 530

명에서 632명으로 증가되었고, 조사.평가 기간

도 약1개월 반정도 늘어 나게 되었다.

공시지가 조사.평가는 △ 공시지가 배정 및

담당자 선정 △ 공시지가 조사.평가 교육 △

표준지선정 △ 표준지 조사평가 △ 접수 및

검수 △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 △ 지가공시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수행하게 되는데 지난

9월 28일- 9월 29일 양일간에 걸쳐 담당감정

평가사를 대상으로 조사 . 평가요령교육을 실

5 4

시한 후 10월1일부터는 표준지 선정작업에 들

어갔다. ‘95 공시지가조사 . 평가의 세부일정은

(표1)과 같다.

‘95 공시지가 조사평가는 개별지가의 적정

성 제고와 병립하여 그 어느때보다 중요한 만

큼 분포밀도의 합리화를 위해 추가표준지의

배정작업을 국토개발연구원의 연구결과를 토

대로 하였으며, 담당자 선정에서도 지역전문

성 확보를 위해 지역전담평가사를 확대하였고

교육일정도 예년에 비해 배로 늘렸다.

또한 표준지조사평가보고서, 표준지조사사

항및가격평가의견서 등의 보고서 작성요령 중

전면도로구분의 계획도로를 삭제하는 등 일부

항목을 수정보완하여 조사.평가업무를 보다

합리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였고 표준지 공시지

가의 개별지가산정의 활용도를 제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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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95공시지가 표준지 조사 . 평가 세부추진 일정

구  분 세부추진사항          ‘ 추 진 일 정

o표준지 선정 o 표준지 조사 . 평가에 관한 교육 '949.28 ~ 9.29

’94 10. 1 ~ '95. 1 . 14

, 95. 1 . 1 6 ~ 1 . 25

o 표준지 조사 . 평기

o표준지 조사

.표춘지 조정심의

@표준지 확정

.표준지 가격평가

' 95 . 1 . 26

, 95 . 2. 2 ~ 3 . 15

. 표준지 소유지 의견청취 ,95. 2 . 14 ~ 2. 23

, 952. 14 ~ 2. 28- 시 . 군 . 구 의견청취

o표준지 가격심의

o플로피 디스크 검수

.조사 . 평가보고서 접수 및 확인

.토지평가위원회 심의

,95.3.2 ~ 3.4

' 95 . 36 ~ 3 . 1 5

, 9 5 . 3 24

, 95 . 33 1@ 지 가공시

한편 협회에서는 '94년 공시지가 조사평가

당시 출범하여 공시지가 업무를 관리하고 민

원을 대폭 줄이는 등 공시지가 전담기구로서

의 역할을 해온 공시지가조사.평가관리본부

(이하 ‘관리본부'라 한다)의 기존조직을 확대

개편하여 공시지가 상설전담기구로서 실질적

인 관라감독기능을 강화시킬 예정이다.

관리본부에서는 우선, 지역가격균형협의회

를 대폭 강화하기 위하여 시도별로 공시지가

업무경험이 풍부하고 당해 지역에 연고를 가

진 감정평가사를 지역본부장으로 새로 위촉하

였 다 .

또한 금년에는 지역전담평가사를 확대하여

표준지공시지가 뿐만 아니라 개별공시지가 약

식검증 및 지가변동률 조사.평가업무 등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지역주민과의 긴밀한 사전협의가 이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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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질 수 있도록하여 불필요한 이의신청이나

민원을 방지하도록 조치하였다.

공시지가 조사평가업무 수행과정에서 불성

실한 담당평가사에 대하여는 강력한 제재를

가하기로 하였으며, 특히 건설부와 협회가 합

동으로 조사 . 평가기간동안 수시로 지도 . 점

검을 통하여 충실한 조사 . 평가업무가 되도록

할 계획이다.

내부적으로는 관리본부에 약3개월 동안 지

가공시위원을 순환근무시켜 조사.평가진행상

황을 상시 점검하고, 지역본부와의 업무연락

망 확충과 효율적인 업무지원을 위해 협회 지

가공시과 직원을 지역별로 배치할 것이다.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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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지가 조사 . 평가관리본부

현판식 관경

또한 회원사의 평가선례자료, 각종 매물, 경

매 등의 정보를 토대로 지가온라인 정보체계

를 구축하여 신속하고 다양한 지가정보를 공

시지가 담당자에게 공급하고, 지난 2년간 연

구해온 격차율을 배포, 활용케하여 보다 과학

적이고 적정한 조사 . 평가업무가 되도록 지원

할 계획이다.

그리고 공시지가연구센타의 연구기능을 더

욱 강화하여 GIS 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작업

에 박차를 가하고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기

법이나 개별공시지가 약식검증기법 등을 연구

토록 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개선방

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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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사업의 현황

- 회원올 위한 복지사업이 활성화되어 가입실익 층대 -

K:J4FA 초첩

회원의 감정평가업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

해배상책임을 보장하고, 주택자금, 가계자금의

대출 및 복지연금 등의 복지기금 지급 등 복

지향상을 위하여 90년 11월 12일 건설부장관

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있는 공제사업이 양

적, 질적인 성장을 계속하고 있다.

위하기 위해서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한 반드시 가입하여야 한다.

가입의 필요성

공제사업에의가입필요성을설명하기위하
공제사업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

여보증보험과의차이점을비교하여보면
법률'' 제30조 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

<표1>과같다.
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으며 감정평가업을 영

<표1>공제사업과보증보험의비교내용

구    분

손해 배 상책 임

공  제  금

복 지 지 분 금

복 지 공 제 금

복  지  연  금

자금의 대출 등

재 해 구 조 금

경  조  비

운 영 의 주 체

공  제  사  업 보 증 보 험

o건당 5,000만원 범위내에서 지급
@보험가입즘액 범위내

에서 지급

o사망, 폐업, 퇴직시 100% 지급 . 없음

o 지분금의 100% 지급 . 없음

o지분급의 범위내에서 지급 o 없음

o주택구입자금 등을 대출(8월말 현재 약3억원 집행) o 없음

o500백만원 범위내에서 지급 . 없음

o회원 및 그 직계가족에게 지급 o 없음

o 협 회 o 보증보험 회 사

◇ 복지연금, 재해구조금 및 경조비는 관련규정이 정비되는 대로 시행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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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든 면에서

공제사업에 가입하는 것이 보증보험에 가입하

는 것보다 회원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주고

있으나, 공제사업이 시행된지가 4여년 밖에 되

지 아니한 관계로 회원들이 복지사업의 가시

적인 효과를 직접 느끼지 못하고 있어 공제사

업에의 가입을 주저하거나 간혹 탈퇴하는 사

례가 있다.

그러나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제사

업에 가입을 하면 보증보험과는 달리 폐업 등

감정평가업을 영위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와 같은 혜택

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보다 많을 것이다.

또한 공제사업에의 가입이 감정평가업계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즉, 보증보험에의 가입은 감정평

가시장의 일부를 보증보험회사에 빼앗겨 결과

적으로는 업계의 발전에 저해를 초래할 것이다.

운 영 현 호 l 卜
c∋

선벽

공제기금은 94년 8월말 현재 약18억여원에

달하고 있으며, 금년말까지는 약20억원을 초

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회원의 복지향상

을 위한 복지사멉의 운영실적은 다음의 <표

2>와 같다.

이와 같이 공제사업은 회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속에서 날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

다 .

또한 <표 2>에 나타난 사업 이외에도 복

지연금, 재해구조금 및 경조비 등은 관련규정

이 제정되는 대로 시행될 예정이니 미가입회

원께서는 조속히 가입을 하고 이미가입한 회

원께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

<표 2> 복지사업 운영실적

사  업  명

복지공제금 지급

지 분 굽 지 급

대 출 사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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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년 지급 실적 : 1건

o '93년 지급 실적 : 4건

o '94년 지급 실적 : 8건

o '93년 대출 실적 : 13건(2억2천만원)

o '94년 대출 실적 : 17건(2억8천만원)

비            고

o공제규정에 의거 3년이상 공제

사업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이

사망, 폐업한 경우에 지급

.공제규정에 의거 1년이상 공체

사업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이

폐업, 사망한 경우에 지급

o 대출절차 <도표 1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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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출 사 업

여러가지 복지사업 중 대출사업은 금융기관

과는 달리 절차가 간편하고 신속히 자금을 구

할 수 있어 공제사업에 가입한 회원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그 절차를 살펴보

면 <도표 1>과 같으며, 대출자격 등은 <표

3>과 같다.

<도표 1> 복지기금의 대출 절차

공제사업가입 회원

<신청서류제출>

o자금대출신청서 1부

. 인감증명서(본인 및 보층인) 각1부

◎복지기금 지분금 계산표 1부

대출적격여부 심사

대출여부 통보

대 줄

K34PJ4 초첨

<표 3> 대출자격 등

대 출 과 목

(됫) 주택자금

대출

(2) 가계자금

대출

(3) 기타 공

제 사 업 운

영 위 원장

이 인정하

는 경우

대 출 자 격

공제사업에 가입

한 회원으로서

공제 규정 의 의 무

를 성실히 이행

한 자로 합(복지

기굼대출기준 제

2조 )

대 출 이 울

현 1 5% ( ' 94

6.부터

16%에 서

1%를

인하함)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공제사업에 가

입한 회원은 보증보험의 손해배상책임보장 뿐

만 아니라 여러가지 활용방안이 있다.

따라서 이직도 미가입한 회원(사)는 눈앞의

실익(비용절감)보다도 거시적인 실익(복지연

금, 복지공제금 등) 및 감정평가업계의 발전을

위하여 공제사업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할 것

이 다.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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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감점평기.업쳬의현황

1. 머리말

벌써 미국에 정착하여 부동산  감정평가회

사를 설립한지 4년이라는 시간이 홀렀지만, 그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뒤돌아 볼 여유도 없이

앞만 보고 지내온 터라 그렇게 많은 시간이

홀렀다는 사실이 실감이 나지 않았는데, 감정

평가업협회로부터 미국의 감정평가업계 현황

에 대하여 글을 써달라는 한 장의 FAX를 받

고서야 비로소 흘러간 시간의 흔적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불혹의 나이에 신념과 패기하나로 미국감정

평가업에 도전한 나에게 철벽과 같은 장애물

6 0

이호주

Celtified General Real Estate Appraiser

로 덮여 있고, 거대한 공룡과 같이 전체를 들

여다 보기가 쉽지 않은 미국의 감정평가업계

가 알프스의 처녀봉과 같이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다. 처음에 개업했을 때의 막막하고 답

답했던 심정은 이제 아름다운 추억이 되어 나

의 앨범에 귀중한 체험으로 기록되고 있다. 지

금은 10명의 감정사를 고용하여 Los Angeles

에 있는 한국의 금융기관 지점(상업, 제일, 한

일, 외환은행)과 현지 자본으로 설립된  한국

계 금융기관(한미, 중앙, 나라, 새한, Wilshire

State은행 등) 및 미국계 금융기관들의 담보감

정평가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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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감정평가업계를 한눈에 조명하기는 그

리 쉬운 일이 아닐 것이라 생각된다. 미국은

52개의 독립된 주(State)가 모여 이룩된 연방

국가이다. CalifOmia State만해도 남북한 국토

면적의 4배가 되고 경제력은 한국 전체보다

월등히 커서 Califomia주가 분리독립한다 해도

세계 7위의 경제대국이 될 수 있는 정도이다.

Califbmia State만해도 금년까지 10,000여명

의 공인감정평가사가 배출되어 있기  때문에

필자가 머물고 있는 Califomia State의 감정평

가제도에 관하여 언급한다 하여도 미국 전체

의 감정평가업계 현황과 크게 다를 바 없어

Califomia State의 감정평가업계를 중심으로

써나가고자 한다‘

2. 공인갑청평가시. 제도의 탄생꽤. 배경

1989년에 연방법으로 제정된 r금융기관개혁

회복시행법(FmREA : Financial LIstitutions

Refblm, Recovery and Enfbrcement Act)엔 에

제XI장 (부동산감정평가사 개혁수정안)을 추

가되었는데 이 장에 연방재정에 관련된 모든

부동산 관련 거래행위(금융기관 대출도 포함)

는 감정평가를 하도록 규정하므로서 금융사고

를 방지하고 통일된 감정평가기준에 의하여

감정평가를 함으로 신뢰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인감정평가사제도가 탄생하였

다. 상기법은 우리나라의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과 상응하는 법률로 볼 수 있다.

미국의 경제제도가 그렇듯이 감정평가분야

도 공개념에 의한 정부주도의 제도보다는 민

간차원(협회)의 자연발생적인 전문가집단(감정

l 디/욱 검청평가업쳬의 현황미욱 밤청평가업쳬으/ 현황

평가사)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에 의하
여 발전되어 왔다.

미국은 지금까지도 여러개의 감정평가협희

가 있는데, 각 협회마다 특징이 있으며 회원이

내는 회비와 각종 서적판매, 유료교육 등에 의

한 수익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우리가 익히 알

고 있는 MAI는 Appraisal hlstitute의 최고회

원자격으로, CancUdate(준회원)으로서 5년간의

계속적인 교육과 수차례의 논문시험을 마친 후

에 5-6여명의 심사위원이 행하는 1시간 가량의

Inte]rview를 통과하여야 비로소 자격이 주어진다.

각 협희마다 각기 다른 고유의 감정평가규

정과 윤리규정이 있으며 소속 회원은 이 규정

울 지키도록 의무규정을 두고 있다. 미국제도

의 문제점은 어느 협회에도 소속되지 않은 감

정평가사는 사실상 규제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1980년대까지 이러한 협회에 의하여

정부의 간섭없이 운영되어 오던 감정평가제도

는 갑자기 불어닥친 경제대공황의 영향으로

부동산경기가 침체되고 많은 금융기관이 부실

대출 등으로 파산의 위기를 맡게 되어, 1980년

대 말에 정부에 의하여 조정, 운영되는 전문적

인 감정평가제도의 필요성이 요구되었다.

사실상 연방의회는 감정평가의 중요성을 간

과했었다. 1980년대 중반(1985년경으로 기억

됨) 여름에 보스턴에서 열린 감정평가사회의에

참석했다가 로스앤젤레스에 들렸었는데 LA.

Times에 ''감정평가사고가 많이 생겨서 문제가

되고, 약1억불 이상의 금융손실이 부실감정으

로 야기되었다''는 5단 기사가 실린 것을 본

적이 있다. 뒤늦게 감정평가가 금융기관의 대

출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과 그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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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에도 아직까지 감정평가에관한법률이 없다

는 것을 깨달은 연방의회가 입법에 앞장서

1989년에 FmREA의 제XI장을 완성하게 되었

다 .

3. 공인갑정평가사 제도

(S!a!e Cei."ica빼◎n and Licensing

•fAppraisers)

가. 개요

r금융기관개혁회복시행법J 에 의해 1991년

7월 1일부터는 모든 연방거래(금융 포함)에 따

른 감정평가는 반드시 주정부 공인감정평가사

에게 의뢰토록 명문화함으로 전체 감정평가건

수의 80-90%를 공인감정평가사들이 할 수 있

게 되었다.

따라서 모든 금융기관(Banks, Savings and

Loans, insul.ance companies, credit unions,

all govemment.agencies)은 자체 공인감정평

가사를 고용하거나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공인

감정평가사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그때까지는 감정평가사 선정의

기준이 되어 왔던 '협회에 소속이나 무슨 자

격(MAI, SRA, CRA 등)을 가지고 있는가'하

는 문제는 2차적으로 격하되었다.

실제로 금융기관에서 감정평가사를 선정할

때 공인감정평가사가 MAI 또는 CRA가 아니

라는 이유만으로는 거절할 수 없도록 명문으

로 규정하였다. 이로 인하여 각 협회에서는 위

상강화를 위하여 독자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

여 회원 확보와 회원의 자질향상에 주력하게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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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 었 다.

앞으로는, 감정평가사들은 4가지의 각기 다

른 굴레안에서 그들의 영역을 확보하며 적응

하게 될 것이다. 그 4가지 굴레는 r금융기관개

혁회복시행법 (FmREA), 주정부감정평가관련

법(USPAP, RUIES & REGULATIONS), 각 소

속협회의 규정, 그리고 일반관례., 로 (표1)과

같이 볼 수 있다.

표 1)

P ro fe S s i o n a l

A s s o C i at i o n

RR e g u 1 a t i o n

E S ta t eS t a t e

나. r금융기판개혁회복 시행법.'

이 법률중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인감정평가사의 업무영역과 감정평가기준

△상업용 공인감정평가사가 할 수 있는 업무

내용과 주거용 공인감정평가사가 할 수 있

는 업무내용의 구분.

△공인감정평가사를 관할할 '감정평가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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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AS:Appraisal Subcommittee)'의 설치에

관한사항.

△모든 1, 2차 금융기관(FNMA, FmMC, GN

MA, and Resolution 'nust Comoration과

상업은행들)은 감정평가가 필요한 경우 공

인감정평가사에 의한 평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는 내용.

△공인감정평가사가 다른협회 회원자격(예를

들어 MAI)이 없다는 이유로 감정평가의뢰

를 기피하여서는 안된다는 내용.

△비 공인감정사의 운영에 관한 내용 등.

다. 감청평가소위원회

금융기관개혁회복시행법에  의하여 r연방금

융기관조사위원회(FFmC : Federal Financial

h,stitutions Examinations Council)J 의 '감정

평가소위원회'가 만들어 졌는데 이 위원회의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각 주정부에 위임된 감정평가와 감정평가사

에 관한 사항이 연방법과 불일치되는 일이

없도록 조정역할을 담당하고, 매년 1월 31일

까지 연방의회에 보고하는 것.

△연방거래와 관련된 감정평가를 수행하는 공

인감정평가사의 자격에 관하여 주정부가 요

구하는 사항을 청취하고 대책을 세우는 일.

△연방 금융기관이나 신용기관 등이 연방거래

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필요한

감정평가기준을 제공하고, 분쟁 중에 있는

금융거래에 대하여 공인감정평가사의 감정

평가가 필요한 경우 이를 관장하는 역할

△연방거래와 관련된 모든 감정평가기록을 보

관하는 일.

l 디/록 갑정평가업쳬욕/ 현황

△감정평가재단(AF : Appraisal Foundation)의

정관, 조직 등을 조청하고 감독하는 일 등.

라. 감청평기.재단

이 개단은 1987년 8개의 감정평가협회가 협

력하여 만든 공동기구로서, 공인감정평가사 제

도가 시행되기 이전부터 통일된 감정평가기준

(Uhifblm Appraisal Standards)을 만든 후 각

협회의 특성에 맞게 살을 부쳐 협회 고유의

기준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이 기준이 나중에 나온 공인감정평가사제도

하의  r통일전문감정평가실무기준(USPAP :

UnifOml Standards of Professional Appraisal

Practice)J 의 기본이 되었다.

이 재단에는 감정평가사자격위원회(Appraisal

Qualifications Board)가 있어서 감정평가사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회원의 교육, 관리, 운영을

담 당 한 다.

이 재단에 가입된 7개(2개 협회는 합병하여

Appraisal D'stitute가 되었다.) 협회는 아래와

같 다 .

. Appraisal LIstitute

. Amelican Society of Falm Managers and

RuralAppraisers

@ LItemational Association of Assessing Of-
ficers

o hltemational Right of Way Association

. National Association of hldependent Fee

Appraisers

. National Society of Real Estate Appraisel.s

. American Society of Apprais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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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언감칭평가사의 총튜와 자격요건

가. 종튜

FmREA 제1113조에는 공인감정평가사의 종

류를 두 가지(State Certified Appraiser:주공인

감정평가사와 State Licensed Appraiser : 주

허가감정평가사)로 구분하고, $1,000,000이상

의 연방정부와 관련된 거래행위는 반드시

State Certified Appraiser만이 감정평가를 하

도록 허가하고 있으며, 복잡하지 않은 1-4

Unit(세대) 주거용 부동산과 단독주택은 State

Licensed Appraiser가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

다 .

California State에서는 다시 이를 세 종류

분류하였데 연방규정과 약간 다른 점이 있다.

(표 2)

감정사의 종류
썲 “ ” 썼 빪

최  소

교육시간

~
과

•State Certified General Appraiser (SCG

REA) : 모든 주거, 상업용 부동산의 감정평

제한없이 할 수 있다.

•State Certified Residential Appraiser (SC

RREA) : 모든 주거용 부동산의 감정평가를

제한없이 할 수 있다.

•State Licensed Appraiser (SLA) : $1,000,

000 미만의 4 Unit미만의 주거용 부동산과

$250,000미만의 복잡한 4 Unit미만의 부동

산의 감정평가할 수 있다.

나. 자격요건

공인감정평가사가 되기 위하여는 최소의 경

력과 교육시간 등 두 가지의 필요충분조건이

있는데 감정평가사의 종류에 따라 약간씩 다

르며 (표2)와 같다.

최소 경력
I:떫빪賦썲:

Certified General

A p p r a i s e r
176시 간 2년동안 2,000 시간의 주거용, 상업용 감정평가

Certified Residential

A p p r a i s e r
165시 간

2년동안 2,000 시간의 주거용 감정평가(1.4Unit 및

비 주거용 감정평가 포함)

Licensed Appralser 75시 간
2년동안의 주거용 감정평가

(1-4Unit 주거용 감정평가 포함)

Provisinal License 75시 간
교육시간이나 경력요건중 어느 하나만 만족되면

임시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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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내용은 각기 주어진 시간을 수강하여야

하는데 최소한도 수강하여야 할 과목을 정하

여 놓았다. 이중 어느 한 과목이라도 이수하지

못하면 결격사유가 된다. 그리고 어느 과목을

몇 시간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나 주목할 것

은 Licensed Appraiser나 Certified Appraiser

나 모두가 감정평가기준과 윤리과목(Appraisal

Standards and Ethics)을 필수로 하고 있는 점

이 다.

(표 3)

TOp I C

Influences on Real EState Value

Legal Considerations in Appraisal
'Iype of Values

EconomicPrinciples                    혁
E@alE§tate_뾰ketsandAnalysis

코

Valuation Process

Property Description

Highest and Be텐 US@ Analysis

一4Jgp][aisalStatisticalConcepts        一
SalesC이npalisonApproach
Site Value

Cost Approach
hlcome Apploach

코

GrossRentMultiplier

EstimationofLIncO쁘βandExpenses
operating E滋pense Ratio

DilEctCapitalization
Cash FIow Estimates

Measures of Cash FIow

1liscQ쁘쁘 Cas]L교으꾜 Analysis
Valuation of Partial DIterest

Appraisal Standards and Ethics

NalrativeReportWriting    一一코

미국 밤청평가업쳬으/ 현황미국 밤청평가업폐므/ 현황

공인감정평가사 자격증의 유효기간은 5년간

이며 5년동안 40시간의 보충교육을 받지 못하

면 감정평가사 자격의 결격사유가 되어 재시
험을 보아야 한다.

주정부에 속해 있는 OREA(Office of Real

Estate Appraisers)가 공인감정사가 되기 위한

필수자격요건의 하나인 교육과정을 수행할 수

있는 교육기관을 지정하고 있는데 모든 과목

을 교육하도록 위임하지 않고 교육기관의 규

Licensed

•

•

O

•

O

O

•

•

O

•

o

•

•

•

•

O

C e lt i f i e d

R es i d e nt i a I

•

•

F츠떤

L=/

O

•

O

•

•

•

O

•

O

•

•

•

•

•

•

•

Certified

G e n e ra I

•

•

•

•

•

•

•

•

•

•

O

•

•

•

•

•

•

•

•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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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나 특색에 따라 어느 과목은 인정하고 어느

과목은 인정치 않는 방법으로 차별화하였다.

인정 교육기관은 주로 종합대학교, USC계

통, Commllnity College계통, 사설 부동산학원

등이며 OREA의 감독을 받는다.

공인감정평가사가 되기 위하여 이수하여야

할 필수과목은 (표3)과 같다.

다. 공인감정평가사 현황

공인감정평가사제도가 탄생하기  이전에는

California State의 감정평가사 수가 약 30,000

명에 달하였었다. 1992년부터 시행된 공인감정

평가사 시험을 통하여 1994년 2월 4일 현재까

지 배출된 공인감정평가사 수는 임시면허까지

포함하여 16,000여명이나 된다. 이를 자격별로

분류하면 (표4)와 같다.

표 4)표 4)

자격  명

General Certified Appraiser

(상업용 공인감정평가사)

Residential certified Appra-

iser(주거용 공인감정평가사)
•

License Appralser

Provisional License

(임시 면허)

합      계

구성 원 수 비 율

4,452 명 2 7

5 , 43 2 명 3 2 %

2, 939 명 1 8%

3 , 83 8 명 23 %

16,66 1 명 1 0 0 %

한국이 지난 22년간 배출한 감정평가사가

약 1,000여명 이라고 생각하면 비록 Califomia

의 면적이 한국의 4배가 된다는 것을 감안하

더라도 CalifOmia State의  공인감정평가사

16,000여명은 많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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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미국의 감정평가제도가 대상부동산

과 Comparable Property에 대하여 상당히 자

세한 비교분석을 요구하며, 동일수급권의 분

석, 최유효이용상태의 분석, 환원이율의 비교

분석 등 수많은 필수기재사항을 법정요구사항

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공인감정평가사는 상

업용 부동산감정평가의 경우 약 2주일간의 시

간을 투자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들 필요사항

을 비교분석하고 자료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많은 분량의 감정평가서(대략 50-150 페이지)

를 작성하게 되기 때문에 1개월 동안에 4-6개

의 감정평가서 밖에 만들 수가 없어 현재의

숫자가 결코 많다고는 볼 수 없다.

미국은 철저히 자유경쟁원칙을 고수하고 있

기 때문에, 어느 분야든지(변호사, 회계사, 중

개사 등) 인위적으로 숫자를 조정하지 아니하

고 수요공급의 경제원칙에 맡기고 있다. 따라

서, 미국사회의 기본인 신용과 정직성을 잃어

버린다든지, 감정평가가격에 오류가 발생한다

든지, 친절과 봉사정신, 신속한 서비스 등의

결여로 인하여 고객의 불만이 누적된다면 그

사회에서 자연도태할 수 밖에 없으며 이러한

사례를 얼마든지 볼 수가 있다. 실제로 필자에

게는 황무지와 다름없는 로스앤젤레스에서 뿌

리를 내리는 데는 많은 장벽이 있었다.

한국계 금융기관이라 해서 한국인 공인감정

평가사를 특별히 선호하는 것이 아니어서(주:

한국 사람만 쓴다든지, 한국인이라서 안 쓴다

든지 하는 것은 인종차별의 위험성이 있어서

공개적으로 차별할 수 없다. 그러나 섭섭하게

도, 일부 한국계 금융기관의 본국 경영진들은

한국인 감정평가사는 잘 안믿으려 하고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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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감정평가사라면 긍정적으로 보는 사대주의

적 경향이 있어 안탑깝다.) 오직 성실과 정직,

신속하고 친절한 서비스, 풍부한 경험에 의한

알찬내용의 감정평가서 작성과 신용을 쌓아나

가는 것만이 지름길인 것이다. 이는 특정국가,

경제상황이라고 예외일 수 없는 만고의 진리

이 다.

5. 감정평7써 서식에 관하여

감정평가서는 수집한 정보를 비교분석하여

객관적인 판단근거를 제시하고, 분명하고 자신

있게 결론에 도달하므로서 최종사용자에게 감

정평가 목적물의 적정가격(Malket Value)울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 할 수 있다. 또한 감정

평가서의 유형, 특별히 요구하는 내용, 수집한

자료의 비교분석의 정도, 감정평가서의 량 등

은 감정평가보수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최종사용자의 판단에 달려있다.

l 꾀/묵 갑정평가업쳬욕/ 현황

FmREA의 가이드 라인은 감정평가서 서식

에 관하여 정의하고 있지 않으며 감정평가재

단에 속한 r감정평가기준위원회(ASB:Appra-

isal Standard Boards)J 에 위임하고 있다.

ASB에서는 USPAP을 만들어서 제2장에 감정

평가서식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도

엄밀히 감정평가 서식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

기준에서는 단지 감정평가서에 꼭 들어가야

할 필수기재사항을 규정해 놓았는데 이것이

서술식 감정평가서의 기본이 되었다.

그러나 금년 개정된 USPAP에서는 감정평

가서의 종류를 세가지로 구분하였다. 이 개정

안의 특징은, 계속되는 불경기로 인하여 가중

되는 고객의 비용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의도로, 기존 담보로 제공된 담보부동산의 정

기적인 재평가를 완화하였고, 감정평가서식도

필요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도록 R1ll Report,

Summaly Report, Restlicted Report로 구분하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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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 다.

Fml Report(50-150페이지)는 가장 정밀한

서술식 감정평가서이며, Summaly Report (10

-30 페이지)는 중간정도의 감정평가서이다. 그리

고 Restlicted Report (5-10 페이지)는 가장 간

단한 감정평가서이다.

USPAP에서 요구하는 감정평가서에 기재되

어야 할 기본사항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독자로 하여금 오해의 소지가없도록 분명

하고 간결하게 기술

△독자가 감정평가서를 보고 완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와 자료

△대상부동산의 정의와 개요

△대상부동산의 권리분석

△ 감 정 평 가목 적

△감정평가가격의 정의

△감정평가서 작성일자와 감정평가기준일

△자료수집방법과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재(Da-

ta Source)

△감정평가가격, 시장자료의 분석, 감정평가사

의 의견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정과

제한조건(Assumptions and Limiting Condi-

tions)의 기재

△수집된 자료의 분석과정, 감정평가 진행과정

및 의견조정 내용 등

△대상부동산의 최유효이용상태(As is Vaca-

nt and As is Lmproved)에 대한 감정평가사

의 분석과 최종 의견.

△감정평가 3방식을 모두 활용하여 가격을 도

출하되, 그 중 일부의 사용을 생략한다면 그

이유.

△감정평가사의 서명날인.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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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이용되고 있는 감정평가서의 형태를

보면, 서술식 감정평가서(Nalrative Report)와

정형식 감정평가서(Foml Report)로 구분되는

데 서술식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사의 자질과

기호에 따라 형식과 논리 전개과정에 차이가

있으나 큰 줄기는 동일하여 위에서 설명한 모

든 내용을 포함하여야한다. 지금부터는 FORM

REPORT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고자 한다.

청형식 감정평가서

FORM REPORT는 단기간 내에 많은 량의

부동산 대출 또는 보상을 실행하기 위하여 필

요한 보다 간단한 정형(Form)의 감정평가서이

며 많은 금융기관, 보험회사, Morgage Com-

pany, 그리고 정부기관에서 요구하게 된다. 대

부분의 Morgage Company에서는 대출 후, 그

대출을 보다 상위의 금융기관(FNMA, FRED-

Dm MAC, [주] : 상기기관은 수십조원의 자

금을 가지고 1차 금융기관의 대출을 매입하게

되는데, 1차 금융기관은 대출울 팔아서 위험을

줄이게 되고, 2차 금융기관인 이들 기관이 대

출에 따른 위험을 책임지며 그 대신 이자율의

차이만큼 득을 보게 된다. 2차 기관들은 주식

시장에 상장되어 있다.)에 팔게 되는데, 이때,

정형화된 감정평가서를 요구하게 되므로 자연

적으로 모든 1차 금융기관이 요구하는 감정평

가서도 2차 금융기관이 요구하는 FORM RE一

PORT로 통일되 었다.

이 FORM REPORT에 어떤 내용을 어떻게

기재할 것인가 하는 FNMA나 FREDD교 MA

C의 GUmE LmE이 별도로 나와 있어서 기



F 蠱

재하여야 할 내용과 용어가 비교적 통일이 되

어 있다. 이 FORM REPORT로 인하여 주거

용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가 기술적으로나

형식면에 있어서 많은 발전을 보게 되었다

이들 FORM REPORT는 주로 단독주택, 다
세대주택, 또는 아파트 등으로 제한되어 있으

l 미국 갑정평가l뻬의 현율T

며, 일반 상가용 부동산이나 공장용 부동산을

감정평가할 때에도 권장사항으로 FORM RE-

POR를 개발 공급하고 있으나 필수적이 아니

므로, 보다 자세한 감정평가를 요구하는 고객

의 필요에 따라 서술식 감정평가서를 더욱 선

호하게 되었다. 사실 FORM REPORT는 정형

< 단독주택 감정평가서의 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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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되어 있으므로 감정평가사들도 쓰고 싶은

사항을 다 쓰지 못하게 되며, 보다 많은 정보

를 감정평가서로부터 얻기를 원하는 고객들도

이를 선호하지 않는다.

FNMA나 FREDDm MAC에서 요구하는 FO-

RM REPORT에는 (표5)와 같은 것이 있다.

(표 5)

.;軫

종  류!§:
※

단독 주택

콘도미 니 엄

다세 대 주 택

(1..4 세대)

아파트( 대 출 액

$ 750,000 이 하 )

아 패 보 ( 대 출 액

$ 750,000이 상)

FAN N I E

MAE

F o R M

1 004

F O R M

1 0/73

F O R M

1 025

없 음

F O R M

1 05 0

FREDDIE

‘:\
崗J2니

M A C

F O R M

7 0

F O R M

4 6 6

F O R M

7 2

F O R M

7 1 B

F O R M

1 7A

페이지

(표 지 제 외 )

2페 이 지

/ /

4페 이 지

4패 o: 지

8페 이 지

M짧※  펴F

벎
던 ■ , 슈

부속서 류

사 진

Limi ti n g

C o n di tji o n s ,

위 치 도,

지 직 도,

건 눌 .

개황도 농

F F

F F

F F

F J

6. 필수 갑청평가요건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부동산의 대출과 관

련하여 감정평가를 요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줄 수가 있으므로 필수 감정평

가의 상한선이 필요하게 된다.

FmREA에서 정한 감정평가서가 필요하지

7 D

서

않은 경우는 $250,000이하의 대출, △ 무담보

로 취득하는 부동산, 동산담보 등이다.

필수 감청평가요건의 완화

FmREA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 하위법률

이 Rules and Regulations(한국의 경우 은행감

독원법에 해당된다)인데 이 법률에서 부동산

감정평가부분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

r연방예금보험공사J (FDIC:Federal Depo-

sit Insurance Co]:poration)는 한국의 은행감독

원에 해당된다고 보는데, 이 FDIC나 OCC, 또

는 OTS의 감독을 받는 모든 상업금융기관들은

Rules and Regulations을 따를 수 밖에 없다

이 규정에도 필수 감정평가요건이 정의되어

있는데 원래는 $100,000이하의 대출에 해당되

는 담보로 제공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감정

평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계속되는 불경기의 영향으로 고객의

금융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과제에 직면한 당

국에서는 감정평가 하한금액을 1994년 6월 8

일자로 $100,000에서 $250,00로 인상하였다.

이로 인하여 고객의 금융비용부담은 줄어들

것이 명백하나, 감정평가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당장 눈에 나타나지 않더라도, 점차적으로 감

정평가시장이 좁아질 것이 예상된다.

7. uSPA熙l 체청

FmREA의  위임에 의하여 ASB에서 제정

한 USPAP 인데 윤리강령, 공인감정평가사의

자격, 예외기준, 재판에 관한 용어의 정의 등

일반기준과 총 10장의 감정평가기준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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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다.

지면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되 각 장의 제목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제 1장:부동산 감정평가

(RealPropertyAppraisal)

제 2장:부동산 감정평가서 작성요령

(RealPropertyAppraisalReporljng)

제 3장:감정평가심사(Review Report)

제 4장:부동산의 권리분석 및 컨설팅

(RealEstate/RealPropertyConsulting)

제 5장:부동산의 권리분석 및 컨설팅 보고서

작성요령(RealEstate/RealProperty

ConsultingReporting)

제 6장:부동산의 대량감정평가(Mass Appraisal)

제 7장:동산 감정평가(Personal Property Appraisal)

제 8장:동산 감정평가서 작성요령

(PersonalPropertyAppraisalReporting)

제 9장:영업권 감정평가(Busmess Appraisal)

제10장:영업권 감정평가서 작성요령

(BusinessAppraisalReporting)

여기서, 우리나라와 무엇이 다른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윤리강령에 대하여만 간단히 기술하고

자 한다.

△감정평가사는 USPAP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탈법적이거나, 비윤리적, 비도덕적이거

나, 주관적, 불완전한 방법으로 감정평가서

를 작성하여서는 안되며, 대상부동산에 이해

관계가 없어야 한다.

△감정평가사는 미리 고객이 기대하는 감정평

가 가격이 무난히 나올 것이라는 조건하에서

미국 감정평가업졔의 현황

감정평가의뢰를 받아서는 안된다.

△mVOICE에 기재되는 고객과 합의된 정당

한 보수라면 얼마를 청구하여도 제한이 없

으나 다만, 비공개된 보수를 받거나 대상부

동산의 감정평가 난이도에 관계없이 단순히

예상 감정평가금액에 비례하여 보수를 결정

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

△또한 감정사는 감정평가경험이 없는 부동산

이나, 대상지역에 정통하지 않는 경우에 감

정평가의뢰를 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고

객에게 밝혀서 고객이 충분히 그 사실을 알

고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만 감정평가할 것을

승낙하여야 한다‘

△감정평가사는 주택 등의 경우는 2년, 상업용

부동산 감정평가의 경우는 5년간 모든 관련

자료(컴퓨터 디스켓 포함)와 함께 해당 감정

평가서를 보관하여야 한다.

8. 결론

이상으로 미국의 부동산 감정평가에 대하여

개략적인 것을 소개하였다.

필자는 이 글을 쓰면서, 나름대로 자부심을

느끼는 것은, 미국의 감정협회나 감정평가제도

에 대하여 관심 있는 여러분들에게 미력하나

마 미국의 감정평가제도를 소개할 수 있는 입

장에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협회는 예산상의 문제가 있는지 알

수 없으나 미국의 감정평가제도에 대하여 아

직까지 특별히 알려고 하는 노력을 발견할 수

없다. 즉 정보수집처가 있는데도, 이를 간과하

고 있는 것에 대하여 필자는 아쉬움을 갖고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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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 다 .

4년간 Califbrnia주에서 감정평가현업에 종

사하면서 얻는 많은 최신감정평가에 관련된

기법이나 정보 등을 나눔으로써, 조금이나마

한국의 감정평가제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

기를 바라는 것이 필자의 바람이다.

필자가 우려하는 것은 한국의 감정평가제도

가 정부주도형으로 되어 있어 시장가격을 꾸

준히 추적하고 분석하기 보다는 정보가 음성

화된 부동산시장 환경 속에서 공시지가에 전

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대도시의 임대용 부동산에 대한 감정

평가기법(임대수익환원법)이 전혀 고려되고 있

지 않고 대지가격과 건물가격의 단순합산방식

으로 감정평가가격을 산출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선진감정평가기법을 도입하고 발전시켜서

광범위한 DATA 취사선택하여 적절한 자료를

비교분석과정을 통하여 보편 타당한 감정평가

가격을 산출하고, 이 분석과정을 감정평가서에

빠짐없이 기재하므로서 누가 감정평가서를 읽

던지 분석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내용에

객관성이 있어서 가격에 반론을 제기할 수 없

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덧붙여서 한가지 얘기한다면 미국의 감정평

가사 면허가 누구에게나 심지어 여행방문객에

게도 개방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75시간의 교육을 마치면

임시면허시험을 볼 자격이 있음으로 관심 있

는 분은 도전해 보는 것도 좋겠다.

국제화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좀더 시야를

넓혀서 나라밖의 일에도 관심을 가지는 것이

7 명 2

슉 지

봐

모든 것에 유익하리라 생각된다.

끝으로, 필자를 아끼고 지도편달해 주시는

많은 선후배 감정평가사님들에게 지면을 통하

여 인사를 드리며, 협회에서 발간되는 각종 간

행물을 빠짐없이 보내주시는 협회 가족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미국의 감정평가제도에 대하여 알고 싶으신

분은 아래 주소로 편지하거나, 전화 또는 팩스

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HO JOO LEE,

W끄SI교(E APPRAISAL, 미C.

936 cRENSHAW BOULEVARD, SmTE 205

LOS ANGELES, CA 90019

TEL: 1-213-938록9502

FAX: 1-213-938-9680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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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계 탑 방

대 판밥 정 명 ~l I. 법 인

대한감정가평가법인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

에관한법률”에 의거 1991. 7. 1 설립된 감정평가전문기

관으로서 과거 한국감정원, 대한(서울), 한밭(대전), 현

대(광주), 경상(대구)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에서 10~20

년간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44명의 감정평가사

들이 성실하고 공정한 감정평가를 통하여 국가의 토지

정책수립 및 집행과 국민경제발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

습니 다.

감정평가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

여 서울에 본사를 두고 합동사무소 시절부터 지역경제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며 연고를 맺어온 대전(충청지

사), 광주(호남지사), 대구(영남지사)에 지사를 설치하

여 전국 어디에서나 신속하게 감정평가를 받을 수 있

도록 대고객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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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쳬 탐방

대한감정평가법인은 공시지가의 조사, 보

상, 담보, 소송, 경매, 일반거래를 위한 평가
등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과 특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평가업무를 각 분

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평가사들이 분담하고

있으며, 새로운 평가기법의 개발과 평가의 질

을 높이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연수를 실시하

고 있으며, 최근에는 전 평가사들을 상대로 3

개월간의 전산교육을 실시하여 공시지가업무

및 각종평가업무에 적극 활용토록 한 바 있습

니 다.

또한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

기 위하여 사내에 가격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각 부문별 심의대상물건에 대하여는 철저한

심사로 신뢰도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1988년 6월 국내 최초로 설립된 자회

사인 대한부동산컨설팅(주)에서는 축적된 지

7 멍 4

여

식과 경험으로 토지의 최유효활용방안분석,

세무 및 관련법규상담, 최적의 입지선정 등

제반 부동산에 관한 컨설팅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 다.

대한감정평가법인은 수평적 조직에서 자칫

소홀하기 쉬운 사내화합과 단결을 무엇보다

중시하여 임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각종 써클

모임을 적극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볼링부, 등

산부, 테니스부, 바둑부 등이 활발하게 활동하

고 있습니다.

앞으로 감정평가업무의 국제화, 개방화에

따른 감정평가기법 및 컨설팅업무의 개발을

위하여 대한감정평가법인은 과당경쟁을 지양

하고, 항상 공부하고, 연구하는 자세로 내실

있는 성장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감정평가업계

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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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계 탐 방

신퀵외. 콩정의 킬.정평~''. 현문홈1!쾀

⑥ 대’삥w'l뺀

고객편의 최우선

신속 . 공정한 평가

완벽한 서뻬!스

부 통훨 산 종튈 입 지 문 ~l I 칼

경제구조의 복잡고도화

대 래 불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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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임야 사용료 산정기준이 되는 재산

가액의 평가방법(943.22 92누10234)

국유재산의 사용료산정을 위한 재산가액의

평가에 있어서, 토지의 경우는 공부상의 지목

뿐만 아니라 용도지역, 사용수익기간의 현실적

이용상황 등도 함께 참작하여야 한다.

지목이 대인 토지상의 주택을 불법으로

점포로 용도변경한 건물의 부지가 택지소

유상한에관한법률 소정의 택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94.3.25. 93누16888)

지목이 대인 토지상의 건물이 등기부나 관

리대장상으로는 용도가 모두 주택으로 되어

있음에도 건축법 소정의 적법한 용도변경허가

나 신고도 없이 상가(점포)로 용도변경되어 사

용되고 있는 경우 그 토지는 주택의 부지이므

로 그 후의 불법 용도변경과는 상관없이 택지

소유상한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 택지

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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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상의 위법은 없어도 품등비교치

을 부당하게 적용한 것의 잘못 여부.

(943.22. 93누19351)

纘 ☎ )
l

른
⊂

감정평가방법에 형식상 위법은 없어도 유사

토지의 가격 등을 참작할 수 있음에도 이를

참작하지 않고 품등비교치를 부당하게 적용한

것은 잘못이다.

① 제1차 처분이 재결청의 재결에 의해 취

소된 후 동일한 사안에 대해 제2차 처

분이 행해진 경우 제소기간 준수 여부

의 판단기준이 되는 처분

② 개발사업착수시점의 토지가액을 공시지

가에 의하여 산정할 경우 개별토지 가

격이 결정 공고된 토지에 대해서는 그

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94.4.12. 93누1879)

가. 행정심판에 있어서 재결청의 재결내용이

처분청에 취소를 명하는 것이 아니라 처

분청의 처분을 스스로 취소하는 것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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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청의 처분을 스스로 취소하는 것일 때

에는 그 재결에 형성력이 발생하여 당해

행정처분은 별도의 행정처분을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취소되어 소멸되는 것이어서

그 후 동일한 사안에 대해 처분청이 또다

른 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위 소멸된 처분

과는 완전히 독립된 별개의 처분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새로운 처분에 대한 제소

기간 준수 여부도 그 새로운 처분을 기준

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6.11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

3항 제1항의 각 규정내용 및 개별토지가

격합동조사지침(1990.414. 국무총리훈령 제

241호 및 1991.42. 국무총리훈령 제248

호)에 의한 개별토지가격제도의 취지 등

에 비추어 볼 때 행정청이 행정목적을 위

하여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

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에 의

한 비교표를 적용하여 토지가격을 산정하

여야 할 경우에 개별토지격이 결정 공고

된 토지에 대해서는 그 개별토지가격결정

에 잘못이 있다거나 개별토지가격결정 당

시의 토지현황이 현저히 변동되었다는 등

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개

별토지가격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그와

다른 토지가격은 인정되지 않는다 할 것

이어서, 개발부담금산정 기초항목의 하나

인 위 개발사업착수시점의 토지가액 역시

그에 의거하여 산정함이 상당하다.

튁 . 륭 . 빪 . 해

토지가격의 평가를 함에 있어 공부상 지

목과 실제 현황이 다른 경우의 평가기준

(94.4.12. 93누6904)

토지가격의 평가를 함에 있어 공부상 지목

과 실제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공부상 지목보

다는 실제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여야

함이 원칙이며, 평가대상 토지에 형질변경이

행하여지는 경우 형질변경행위가 완료되어 현

황의 변경이 이루어졌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비록 공부상 지목변경절차를 마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변경된 실제 현황을 기준으로 평가
함이 상당하다.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하지 아니한 개별토

지가격결정의 적법 여부

(94.4.12. 93누19245,19252)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와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1990.4.14 국무총리

훈령 제241호 및 1991.4.2. 국무총리훈령 제248

호) 제7조, 제8조 등의 규정 취지를 종합하면,
개별토지가격을 경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토지

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니는 표준지의 공시

지가를 기준으로 건설부장관이 제공하는 표준

지와 당해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

인 비교표(토지가격비준표)를 활용하여 두 토

지의 특성을 조사하고 상호 비교하여 가격조

정률을 결정한 후 이를 표준지의 가격에 곱하

는 방법으로 토지가격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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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개별토지가격의 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함이 원칙이

라 할 것이고, 이와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진

개별토지가격결정은 관계법령에 따르지 아니

한 것으로서 위법을 면치 못한다.

① 등기부상 주소가 실제와 달라 보상협의

절차롤 거치지 못하고 한 수용재결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② 보상협의에 관한 통지의 방법

③ 기업자가 피수용자의 등기부상 주소틀

표시하여 한 공탁의 효력

(94.4.15. 93누18594)

가. 기업자가 과실없이 토지소유자의 등기부주

소와 실제 주소가 다른 사실을 알지 못하

거나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여 등기부상

주소로 보상협의에 관한 통지를 한 결과

보상협의절차를거치지못하였다하더라도

그러한사유만으로는수용재결이당연무효

이거나부존재하는것으로볼수없다.

나. 토지수용법시행령 제6조 제1항, 제5조는 송

달방법과 통지방법을 다르게 규정하는 한

편 토지수용법은 수용재결서 및 이의재결

서에 관해서만 송달이라는 용어를 사용하

고기타서류에관해서만통지라는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보상협의에 관한 통지

는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 보상금을 수령할 자의 등기부상 주소만 나

타나있고그등기부상주소와실제주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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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치하지 않는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거나

또는 실제 주소를 확인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업자는 피공탁자

의 등기부상 주소를 표시하여 유효한 공탁

을 할 수 있다.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저llO조 제3항

에서 개발사업착수시점의 지가산정

기준으로 규정한 ''공시지가에 의한 가액''의

의미(94.426. 93누7617)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6.11.법률 제

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

1항의 각 규정에 따라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

지침이 마련되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을 위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

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에 의한

비교표를 적용하여 토지가격을 산정하여야 하

는 경우에 통일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매년 지방토지평가위원회와 심

의와 건설부장관의 확인을 거쳐 개별토지가격

을 결정하여 공고하고 있는바, 이러한 개별토

지가격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행정청

이 행정목적을 위하여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같은 법 제10조에 의한 비교표를 적

용하여 토지가격을 산정하여야 할 경우에 개

별토지가격이 결정 공고된 토지에 대해서는

그 개별토지가격결정에 잘못이 있다거나 개별

토지가격결정 당시의 토지현황이 현저히 변동

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

으로 개별토지가격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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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다른 토지가격은 인정되지 않는다 할 것이

어서, 개발부담금산정 기초항목의 하나인 개발

사업 착수시점의 토지가액 역시 그에 의거하

여 산정함이 상당하다.

① 물건의 수용어l 대한 보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전가능성 유무를 먼저 판단하

②

③

여야 하는지 여부

토지평가사의 업무범위에 관한 제한규

정이나 재평가 여부 등을 정한 규정이

법원을 기속하는지 여부

사망자를 송달받을 자로 하여 수용판결

서 송달이 이루어진 경우 상속인에 대

한 이의신청기간의 진행 여부

(94426. 93누13360)

가. 구 토지수용법(1991.12.31. 법률 제4483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3

항및제57조의2의규정에의하여준용되

는구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

례법(1991.12.31. 법률 제4484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제4조, 같은법 시행령(1992.

5.22. 대통령령 제13649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제2조 제4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물건의 수용에 있어서는 그 물건의 이전

이현저하게곤란하거나이전으로인하여

종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되는지의

여부를 먼저 가려보고 그에 따라 이전비

용또는취득가액중어느것으로보상할

것인지를정하여야한다,

나. 토지평가사사무소의 업무범위에 관한 지가

척 . 흉 . 푄' . 혜

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제20조제2

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3호 (가)목

및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

례법시행령(1992.5.22. 대통령령 제13649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8항, 같은

법시행규칙 제5조의4 제4항 등의 규정은

법원이 소송절차에서 감정을 명하는 경우

에는적용되지않는다.

다. 사망자를 송달받을 자로 하여 행하여진 수

용개결서의 송달은 그 상속인들에 대한 송

달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수용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은 사망자에 대

한수용재결서정본송달일로부터진행된다

고 할 수 없고, 그 상속인들을 송달받을

자로 하여 그들에 대하여 별도의 송달이

있은 날로부터 비로서 진행된다.

지하 굴착공사에 의한 콘크리이트 구조

물은 건축공사를 시행할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동산의 가액

을 현저히 증가시키는 것이므로 부동산을

평가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

(94.4.22 93마719)

지하 굴착공사에 의한 콘크리이트 구조물은

토지의 구성부분으로서 토지의 일부로 간주될

뿐 아니라 부동산에 건축공사를 시행할 경우

에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동산의 가액을 현저히 증가시키는 것이므로

부동산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이를 고려하여야

한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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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재결감정이 토지소유자에게

게 감정되었다 하면서 정당보상을

더 높게 인정한 것의 잘못 여부

(94.4.29. 93누17676)

유 리 하

그 보 다

토지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에 있어서

이의재결 감정들이 토지소유자에게 유리하게

감정된 점을 들어 이의채결을 위법이라 하고

정당보상금액은 이의재결보다 더높게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이유모순의 위법을 범한 것이다.

개 병 공시 지 가당초의 개병

을 그르치거나

이유로 개별공

결정시 표준지선정

토지특성 조사의 착오 등을

개 별 공시 지 가를 경정결정하는 경우

그 경정결정의 효력

(946.14 93누19566)

발생 요건

당초의 개별공시지가 결정시 그 표준지의

선정을 그르치거나 토지특성 조사의 착오 등

을 이유로 개별공시지가를 경정결정하는 경우

는 단순한 위산 . 오기 등에 의한 경정의 경우

와는 달리 당초의 개별공시지가결정을 취소하

고 새로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는 개별공시

지가의 변경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고(따

라서 경정결정되어 공고된 이상 당초의 결정

공고된 개별공시지가는 그 효력을 상실하고

경정결정된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그 공시기

준일에 소급하여 그 효력을 발생한다), 위와

같은 경정결정은 당초의 결정과 마찬가지로

공고의 방법으로 이를 고지하여야 비로소 그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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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개별지가에 비교표준지의 전년도

대비 지가상승률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

한 개별지가의 적부(94.6.14. 94누1715)

개별지가가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에 토지

가격비준표에 의한 조정률을 적용하는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년도 개별지가에 비교표준

지의 전년도 대비 지가상승률을 곱하는 방식

으로 산정된 것이라면, 이는 지가공시및토지등

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개별토지가격합동조

사지침(1990.414. 국무총리훈령 제241호) 제7

조, 제8조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

한 위법한 것이다.

① 토지수용법 제71조 제7항의 규정이 공

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

9조제1항에 의한 환매요건에 유추적용

될수있는지여부

② 택지개발부대시설인 하수종말처리장설

치를위하여위특례법에따라토지를

취득한경우,위토지를취득한목적의

당해 공공사업이 토지수용법 제3조 제

5호 소정의 주택의 건설 또는 택지의

조성에 관한 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94.5.24.93다51218)

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과 토

지수용법은 모두 공공복리의 증진과 사유

재산권과의 합리적 조절을 도모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고, 그 각 환매권의 입법이유

와 규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토지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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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1조 제7항의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

지 않는 한 이를 위 특례법 제9조 제1항에

의한 환매요건에 관하여도 유추적용할 수

있으므로 그 범위 안에서 환매권 행사가

제한된다.

나. 대한주택공사가 토지를 취득한 목적이 주택

건설을 위한 택지개발부대시설인 하수종말

처리장설치라면,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 구

도시계획법(1991.12.14. 법률 제4427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의 각규정에 비추어 하수종말처리장은 도시

계획법 소정의 도시계획시설 중 하나인 폐

기물처리시설에 해당하므로 결국 대한주택

공사는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공공시설용지 즉 택지개발을 목적으로 취득

한 것이고 따라서 대한주택공사가 토지를

취득한 목적의 당해 공공사업은 택지개발사

업으로서 토지수용법 제3조 제5호 소정의

주택의 건설 또는 택지의 조성에 관한 사업

이다.

수용대상토지의 보상액 산정과 개별공시

지가 결정과의 관계 (945.24. 93누24018)

구 토지수용법(1991.12.31. 법률 제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에 의하면 토

지를 수용하는 경우에 보상액 산정의 기준으

로 되는 공시지가는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환

경 기타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

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

젊 . 슬홍 . 짧 . ,:'

의 적정가격을 공시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관계행정기관이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제공받는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하는

이른바 개별공시지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수용대상토지 소재지의 지가가 당해 사

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변동되었다고 볼만

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인근 시 . 군

.구의 지가변동률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94.5.27. 93누 1 5397)

수용대상토지의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

어서 적용되어야 할 표준지의 공시기준일로부

터 수용개결일까지 기간동안의 지가변동률은

원칙적으로 수용대상토지가 소재하는 시 . 군

.구의 지가변동률을 의미하지만, 수용대상토

지가 소재하는 시 . 군 . 구의 지가가 당해 사

업으로 인하여 변동되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과 관련이 없

는 인근 시 . 군 . 구의 지가변동률을 적용하여

야 한다.

건물 부지이던 수용대상토지가 일시적으

로 잡종지로 이용된 경우 토지의 현실 이용

상황을 대지로 본 사례 (945.27. 93누23121)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표준지를 선정함에 있

어서는 수용대상토지와 현실적 이용상황이

같은 표준지를 선정하여야 하되 이 경우 일시

적인 이용상황은 이를 고려하여서는 아니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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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인바, 수용대상토지는 원래 목욕탕 건물의

부지인데 기존의 목욕탕을 헐고 신축하는 과

정에서 수용대상토지가 도시계획시설인 도로

에 저촉되어 건물신축을 할 수 없는 관계로

부득이 인근토지로 이전하여 신축하고 수용대

상토지는 일시적으로 잡종지로 이용하였다면

수용대상토지의 현실이용상황은 대지로 봄이

상 당 하 다 .

하천구역의 지정으로 손실을 받은 토지

소유자가 민사소송으로 하천관리청을 상대

로 직접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

부 (94.6.28. 93다46827)

하천법상 하천의 횡적인 구역은 같은 법 제

2조 제1항 제2호에서 하천구간 내의 토지 중

일정한 구역으로 인정하고 있어 같은 호 (다)

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는 것을 제외하고

는 당연히 하천구역이 되고, 따로 하천관리청

의 지정처분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하

천관리청이 토지에 관한 권원을 취득하지 아

니한 채 시행한 제방신축공사로 인한 것이라

고 하여도 토지가 같은 조 소정의 하천구역에

해당하게 된 이상, 그 토지소유자는 사용수익

에 관한 사권의 행사에 제한을 받게 되며, 이

와 같이 하천구역에 편입됨으로써 손실을 받

은 토지소유자는 같은 법 제74조에 의하여 손

실보상을 받을 수 있고, 다만, 그 손실보상을

받기 위하여는 같은 법 제74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과 협의를 하고 그협의가 성

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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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고, 그

재결에 대하여도 불복일 때에는 바로 관할 토

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재결 자체에 대한 행

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손실보상

을 받을 수 있을 뿐이고 직접 하천관리청을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는

없 다 .

① 수용대상토지가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

는경우의표준지선정방법

②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2항에 의한 보

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의 성질 및 그

소송에서 법원이 정당한 보상액의 심리

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94.6.24. 93누21972)

가. 수용대상토지가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그용도지역이 토지의 가격형성

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볼 때, 당해

토지와같은 용도지역의 표준지가 있으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도지역이

같은 토지를 당해 토지에 적용할 표준지

로 선정함이 상당하고, 가사 그 표준지와

당해토지의이용상황이나주변환경등에

다소 상이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점은 지역요인이나 개별요인의 분석 등

품등비교에서참작하면된다.

나. 토지소유자가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2항

에 의하여 재결청과 기업자를 공동피고로

하여 제기하는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

은 필요적 공동소송이므로 토지소유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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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청 및 기업자 간에 승패가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하고 이는 법원에서 정당한 보

상액의 심리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공공용지의취특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

8조의 이주대책과 구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저ll5조의 특벌공급과의 관계

(94.6.28. 94누1760)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

조, 같은 법시행령 제5조, 같은 법시행규칙 제

27조의2 등은 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한 이주대책의 수립 실시에 관해

규정하면서 위 시행령 제5조 제5항 단서는 사

업시행자가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주택건설촉

진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주대책 대상자

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한 경우에는 이주

대책을 수립 시행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

례법상의 이주대책대상자에게 구 주택공급에

관한규칙(1993.9.1. 건설부령 제537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특별공급한 경우에는 별도의 이주대책을 수립

시행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이지만, 한편 공

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상의 이주

대책과 구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의한 주택의

특별공급은 각기 그 요건과 절차를 달리하는

것이어서 사업시행자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

보상에관한특례법상의 이주대책으로서 위 규

칙에 의한 주택특별공급방법을 정하였다고 하

최 . 흥 . 짧 . 헤

더라도 그 이주대책상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

니하는 자에게도 당연히 위 규칙에 의거하여

주택을 특별공급하여야 한다거나 그와 같은

자를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 조치의 위법

여부를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

법이 아닌 위 규칙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 판

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토지수용법 제25조 저ll항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어 기업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를 경료하였으나 그 협의에 대하여 같은

법 제25조의2 제1항에 의한 토지수용위원

회의 확인을 거치지 않은켱우 기업자의

소유권 취특의 법적 성질(94.6.28. 94누2732)

토지수용법 제25조 제1항에 의한 협의단계

에서 기업자와 토지소유자 사이에 협의가 성

립되어 그를 원인으로 기업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그 협의에

대하여 같은 법 제25조의2 제1항에 의한 토지

수용위원회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이상, 재결

에 의한 수용의 경우와는 달리 그 토지를 원

시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원래의 소유자로

부터 승계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할 것인바, 수용재결처분은 그 후의 토지승계

인들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수

용재결처분이 있은 뒤, 다른 개발사업을 위하

여 토지수용위원회의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수용협의와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로 소유

권을 승계취득한 자가 있다 하더라도 수용재

결처분은 하등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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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용지의 취 득및 손실 보상 ‘lll 관한특폐 법 상gl
환매가격의 결정과 동법시행형 제7조 제l항의

‘인근유사퇘gl지가변동율,

庭 홍,

-빼상판결빼법원 .'994. 5. 24. 선고, 93누儷17225 판결-

조 용 호

대 법 원 재 판연 구 관

서 울고등법 원 판사

사안억 개요

1. 원고들 소유인 이 사건 1토지(서울 강남

구 신사동 630-8 대), 2토지(같은동 630-9 대)

가 1977.78. 건설부고시 제137호로 결정 . 고사

된 도시계획시설(학동광장)에 편입되어, 1988

2.23 사업시행자인 서울시는 감정가격 [1토지

:768,293,000원(1,730,000원/m@), 2토지:36,000,000

원 (1,500,000원/mz)]으로 협의취득한 다음 다

음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1989.7.6. 건설부고시 제371호로 도시계획

8 4

폐지변경결정이 고시되어 1990.73. 원고들은

협의취득시의 보상액을 환매금액으로 제시하

여 환매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서울시는 당시의

감정 평 가 액 [1토지 : 2, 131,680,000원 (4,800,000 원/m2) ,

2토지:99,120,000원(4,130,000원/m삡)]을 환매금액

으로 제시하여, 원고들은 1991.2.18. 서울지방토

지수용위원회에 환매금액 재결신청을 한 다음

그해 628. 서울시를 공탁물수령인으로 하여

협의매매시 보상액을 공탁하고 환매권을 행사

하 였 다.

3.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개 평가기관

의 감정평가결과에 따라 서울시가 제시한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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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평가액을 환매금액으로 재결하였고, 이에 원

고들이 이의신청을 하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는 1992.7.6. 2개 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이 위

재결금액보다 오히려 많다 하여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4 원고들은 환매금액은 ① 협의취득 당시의

보상금액으로 하거나, ② 협의취득시 보상액十

{환매 당시의 가격-(협의취득시 보상액x지가

변동율)}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웜심판결의 요XII

환매권은 경제적 손실의 전보가 아닌 연고

권을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인정한 것이고 때

에 따라서는 토지소유자에게 이중의 이익을

줄 우려가 있게 되며 지가상승에 따른 이익은

종국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고 그 소유권울

취득한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어야 형평에 맞

는 점 등을 고려하면, 특례법시행령 제7조 제1

항의 규정은 모법의 위임없이 부당하게 적정

한 환매대금의 산정을 제한하여 무효이므로

'현저한 가격의 변경 여부'에 관하여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해석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고 전제한 다음, 원고들이 환매권을 행사한

1991.6.28. 현재의 이 사건 토지들의 감정가격

은 협의취득시의 보상액에 비하여 431배(1토

지) 또는 3.79배(2토지) 상승하여 현저한 가격

변동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위 감정평가액

환 . 썲' . 해 . 혈

에 의하여 환매금액이 정하여져야 할 것인데,

당초의 환매재결이 가격시점을 원고들에게 유

리하게 잡아 결과적으로 환매재결 및 이의재

결이 원고에게 유리하게 되었다 하여 원고들

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상고011유외 요XI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 9조 및 그 시행령 제7

조는 환매권행사 당시의 토지가격이 보상금에

인근유사토지의 지가변동율을 곱한 금액을 초

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만을 환매금

액에 가산, 반영하고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보상금 상당금액을 환매금액으로  한다

는 취지임에도 이와 달리 해석한 원심판결은

위 법령의 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 다.

빼법원판결의 요지

1. 특례법 제9조에 의한 환매는 환매기간내

에 환매의 요건이 발생하면 환매권자가 수령

한 보상금의 상당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미리

지급하고 일방적으로 매수의 의사표시를 함으

로써 사업시행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환매가

8 5



황 . 썲' . 해 . 쇨

성립되는 것이고, 토지 등의 가격이 취득당시

에 비하여 현저히 변경되었더라도 특례법 제9

조 제3항에 의하여 당사자간에 금액에 대하여

협의가 성립되거나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의하여 그 금액이 결청되지 않는 한 그 가격

이 현저히 등귀된 경우이거나 하락한 경우이

거나를 묻지 않고 환매권울 행사하기 위하는

수령한 보상금의 상당액을 미리 지급하여야

하고 또한 이로써 족하다.

2. 특례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보상금의 상

당액''이라 함은 위 특례법에 따른 협의취득

당시 토지 등의 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지급받은 보상금을 의미하며 여기에 환매권행

사 당시까지 법정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말하

는 것은 아니다.

3. 특례법시행령 제7조 제1항은 특례법 제9

조 제3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정

이거나 위 특례법 규정을 보충해석하는 규정

으로서 위임입법의 한계에 어긋나는 것도 아

니므로 이를 모법의 위임없이 부당하게 적정

한 환매대금의 산정을 제한하고 있어 무효의

규정이라고는 할 수 없다.

4. 특례법 제9조에 의한 환매권행사에는 토

지수용법 제71조 제5항의 규정이 준용되거나

유추적용된다고 할 수도 없다.

5. 환매권행사 당시의 토지 등의 가격이 지

급한 보상금에 환매당시까지의 당해사업과 관

계없는 인근유사토지의 지가변동율을 곱한 금

액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지급한 보상금

의 상당금액이 그 환매가격이 되고, 이를 "초

과할 때''에는 당사자간에 협의가 성립되거나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 금액이 확정되지 않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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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한 환매당시의 감정평가금액에서 위 보상

금에 인근유사토지의 지가변동율을 곱한 금액

을 공제한 금액(=환매당시의 감정평가금액-

보상금x지가변동율)이 그 환매가격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6. 특례법시행령 제7조 제1항의 인근유사토

지의 지가변동율이라 함은 환매대상토지와 지

리적으로 인접하고 그 공부상 지목과 토지의

이용상황 등이 유사한 인근유사토지의 지가상

승율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그 토지가 속해 있

는 특별시의 한 구 전체의 토지에 대한 평균

지가변동율은 이를 인근유사토지의 지가상승

율이라 할 수 없다.

해    '넓層줄맹

1. 특혜법상 환빼권행사으ll 요건

가. 특례법의 규청

특례법 제9조 제1항은 ''토지 등의 취득일부

터 10년 이내에 당해 공공사업의 폐지 . 변경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되었을 때에는 취득 당

시의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 한다)은 필요없게 된 때로부터 1

년 또는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토지 등에

대하여 지급한 보상금의 상당금액을 사업시행

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 등을 매수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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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규정하고 있다.

L.l.. 환빼퀭의 의훽, 성격

(1) 환매권의 의의

환매권이라 함은 공용수용의 목적물인 토지

가 공익사업의 폐지 . 변경기타의 사유로 인하

여 필요없게 되거나 수용후 오랫동안 그 공익

사업에 현실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한 경우에

수용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원칙적으로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

고 수용의 목적물을 다시 취득할 수 있는 권

리를 말한다.1)

(2) 환매권의 법적 성질

환매의 법적 성질은 원소유자가 환매권의

행사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성립시키는 사법상

의 매매라는 것이 통설 및 판례이다.2)

환매권의 행사를 환매계약의 청약이라고 보고

상대방인 사업시행자가 승락하지 않으면 승락

의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재판을 받아야 비로

소 매매가성립한다고 하는 견해도 있으나, 소

정의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하고 환매의

의사표시를 하면 막바로 매매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어느 견해를 따르든 환매권

이 행정청에 의한 수용의 해제로 인하여 생기

는 공법상의 권리가 아니라 사법상의 권리라

고 보는 데는 차이가 없다.

짧 . 鹵' :' . ;쇨'

(3) 환매권의 인정근거

환매권을 인정하는 이론적 근거로서, '피수

용자의 감정의 존중' 또는 '공평의 원칙'을 들

거나 위 두가지 모두를 들기도 한다. 이에 관

하여 대법원 1992.4.28. 선고, 91다29927 판결

(공보 92-1695)은 ''특례법이 이와 같이 환매권

을 인정하고 있는 입법이유는, 토지 등의 원소

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 등의 대가로

정당한 손실보상 등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원

래자신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하여 그 토지 등

의 소유권을 상실한 것이 아니어서, 그 토지

등을 더 이상 당해 공공사업에 이용할 필요가

없게 된 때, 즉 공익상의 필요가 소멸한 때에

는 원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그 토지 등의 소

유권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

합한다는 데에 있다.''고 판시하였다.

다. 대법읠 판례

당원 1992623. 선고, 92다7832 판결(공보

92-2257), 1993824 선고, 93다22241 판결(공

보 9앎2610)은, 특례법상 환매권행사의 요건에

관하여 "특례법 제9조에 의한 환매는 환매기

간내에 환매의 요건이 발생하면 환매권자가

수령한 보상금의 상당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미

리 지급하고 일방적으로 매수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환매

1) 특례법 뿐만 아니라 토지수용법(제71조), 징발재산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20조), 농지확대개발촉진법(제15조

의2),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 토지의 수용.용에 관한특별조치령(제39조)

등에서환매권울인정한규정들을볼수있다.

2)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다324, 86다카1579 판결;1989. 12. 12. 선고, 89다카967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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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성립되는 것이고, 토지 등의 가격이 취득당

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경되었더라도 특례법

제9조 제3항에 의하여 당사자간에 금액에 대

하여 협의가 성립되거나 토지수용위원회의 재

결에 의하여 그 금액이 결정되지 않는 한 그

가격이 현저히 등귀된 경우이거나 하락한 경

우이거나를 묻지 않고 환매권을 행사하기 위

하여는 수령한 보상금의 상당액을 미리 지급

하여야 하고 또한 이로써 족하다.''고 판시하였다.

2. 특혜법 제9조 쳬.'항의 "보상큼의

상탕큼액"의의nl

특례법 제9조 제1항은 환매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지급한 보상금의 상당금액을 사업시

행자에게 지급할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는

바, 여기서 '보상금의 상당금액'이 무엇인지

의문이 있을 수 있다.

각 개별법상의 환매권행사에 있어 지급하여

야 할 금액에 관한 규정을 보면, 그 영수한 대

금 및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민법 제590

조 제1항),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토

지수용법 제71조 제1항), 매수한 당시의 가격

에 증권의 발행년도부터 환매년도까지 연5푼

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

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지급 받은 보상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택지개발촉진법 제13

조), 공급가격에 환매시까지의 법정이자를 가

산한 금액(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 등으로 규

정하고 있다. 규정방식에 있어서는 토지수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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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환매권에 관한 규정과 유사하다.

원심은 '보상금의 상당금액'을 지급받은 보

상금에 법정이자를 가산한다는 뜻으로 해석하

고 있으나, 이는 명문의 규정에 반하는 것으로

서 부당하다. 대법원은, 특례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보상금의 상당액'이라 함은 위 특례법

에 따른 협의취득당시 토지 등의 소유자가 사

업시행자로부터 지급받은 보상금을 의미하며

여기에 환매권행사 당시까지 법정이자를 가산

한 금액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 그 의

미를 분명히 하였다.

3. 특혜법쎄행령 쳬7초 체"항은 무효

의규청인가?

가. 특혜법 체9초 제3항과 특례법시행령

체7조체.'항

특례법 제9조 제3항은 ''토지 등의 가격이

취득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경되었을 때에

사업시행자 또는 환매권자는 그 금액에 대하

여 협의를 하여야 하며 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토지수용위

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를 받은 특례법시행령 제7조 제1항은 "법

제9조 제3항에서 토지 등의 가격이 취득 당시

에 비하여 현저히 변동되었을 때라 함은 환매

권행사당시 토지 등의 가격이 지급한 보상금

에 환매당시까지의 당해사업과 관계없는 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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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토지의 지가변동율을 곱한 금액보다 초과

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은, 환매권은 경제적 손실의 전보가

아닌 연고권을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인정한

것이고 때에 따라서는 토지소유자에게 이중의

이익을 줄 우려가 있게 되며 지가상승에 따른

이익은 종국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고 그 소

유권을 취득한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어야 형

평에 맞는 점 등을 고려하면, 특례법시행령 제

7조 제l항의 규정은 모법의 위임없이 부당하

게 적정한 환매대금의 산정을 제한하여 무효

이므로' 현저한 가격의 변경 여부'에 관하여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해석을 통하여 해결하여

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다 대법원으ll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일찌기 특례법시행령 제7

조 제1항의 규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판

시하여 왔는 바(당원 1992.3.31. 선고, 91다

19043판결 및 1993.8.13. 선고, 92다50652 판결

등), 이번에 특례법시행령 제7조 제1항은 특례

법 제9조 제3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정이거나 위 특례법 규정을 보충해석하는

규정으로서 위임입법의 한계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므로 이를 모법의 위임없이 부당하게 적

정한 환매대금의 산정을 제한하고 있어 무효

의 규정이라고는 할 수 없다는 점을 명백히

짧 . 홰 . 해' . 쇨

밝히고 있다.

4. 환빼가격으ll 결정템법

가. 특례법의 규청취지

특례법 제9조 제1항, 제3항, 그 시행령 제7

조 제1항의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특례법상

의 환매가격은, 환매권행사 당시의 토지 등의

가격이 지급한 보상금에 환매 당시까지의 당

해사업과 관계없는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변동

율을 곱한 금액보다 ① 적거나 같을 때에는

지급한 보상금의 상당금액을, ② 초과할 때에

는 협의 및 재결의 절차를 거쳐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는 취지인 것으로 이해된다.

여기의 '환매가격의 결정'이라는 문제는 환

매권행사의 요건으로서의 '지급한 보상금의

상당금액'과는 그 성질을 달리한다. 즉, 환매

가격의 결정은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협

의취득시 지급받은 보상금과 환매권행사 당시

의 토지 등의 가격이 현저히 변경되었을 때

그 가격상의 차이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정

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이다. 환언하면, 가격상

의 차이에 따른 사업시행자와 환매권자의 이

익교량, 즉 환매당시까지의 지가변동율 상당의

지가상승(하락)의 이익(손실)을 누구에게 귀속

시킬 것인가에 관한 문제이다

그런데, 특례법 제9조에 의한 환매권의 행사

에는 토지수용법 제71조제5항의 규정이 준용

되거나 유추적용된다고 할 수 없어 민사소송

절차에서 법원이 환매대금액을 증감할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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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는 것이 대법원 1992.

7832 판결(공보 92-2257)의

다시 이를 확인하고 있다.

L}. 적거나 같을 빼

6.23. 선고, 92다

취지였고, 이번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환매권행사 당시의 토

지 등의 가격이 지급한 보상금에 환매당시까

지의 당해사업과 관계없는 인근유사토지의 지

가변동율을 곱한 금액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

는 '지급한 보상금의 상당금액'을 그 환매가격

으로 본다.

민법 규정과 같이 기본적으로는 환매권자가

지급받은 보상금에 대한과실인 이자와 시행자

가 취득한 용지의 사용수익으로 인한 과실은

서로 동등한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것이므로

지급한 보상금의 상당금액'이라 함은 지급받

은 보상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고 볼

것 이 다.

대법원 1987.4.14 선고, 86다324, 86다카1579

판결(공보 87-788)도, 원심인정과 같이 원고가

1985.10.28. 피고로부터 수령한 보상금 상당액

인 금3,978,000원을 변제공탁하였다면 환매의

의사표시를 함에 있어서 피고에 대하여 환매

기간내에 그 보상금상당액을 선지급 제공한

것이라고 보지 못할 바 아니라고 설시하여

간접적으로 위와 같이 해석하였다.

따라서 이 경우 지가변동율 상당의 지가상

승의 이익은 원소유자(환매권자)에게 귀속되

고, 지급받은 보상금의 이자상당액은 사업자의

당해토지의 이용으로 인한 이익과 상계되는

셈 이 다.

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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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초과할 때

(1) 문제점

환매권행사 당시의 토지 등의 가격이 지급

한 보상금에 환매 당시까지의 당해사업과 관

계없는 인근유사토지의 지가변동율을 곱한 금

액을 초과할 때에는 사업시행자 또는 환매권

자는 그 금액에 대하여 협의를 하여야 하며

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관할 토지

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고 재결에

불복이 있는 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

를 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의 재결에 불복이

있울 때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례법은 환매가격의 결정절차에 관하여

만 규정하고 있을 뿐 환매가격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침묵하고 있어 해석상 다

툼이 있을 수 있다.

이는 토지수용법상의 환매권에 있어 환매권

자가 환매권을 행사한 다음 이에 기하여 소유

권이전등기를 구할 때 사업시행자측에서 동시

이행의 항변으로 가격정산문제를 들고 나오는

경우 또는 토지수용법 제71조 제5항에 의하여

법원이 그 환매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도 마

찬가지 이 다.

(2) 협의에 의할 경우

이 경우는 당사자들 사이에 협의에 의하여

환매가격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아무런 제한이

없다. 따라서 보상금보다 낮은 가격으로 정하

든(환매권자에게는 유리, 사업시행자에게는 불

리) 또는 환매당시의 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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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정하든(환매권자에게는 불리, 사업시행자에

게는 유리) 이론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3) 재결에 의할 경우

△ 환매가격의 결정방법

@ 협의불성립으로 인한 관할 토지수용위원

회의 재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이의재결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각

각 환매가격을 어떻게 정하여야 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법령상 아무런 기준이 없다.

이 경우 환매가격결정기준으로써 예상되는

방법으로는, ① 보상금-十(보상금x취득시부터

환매당시까지의 도매물가상승율), ② 보상금十

(보상금x취득시부터 환매당시까지의 지가변

동율), ③ 보상금十(보상금><취득시부터 환매

당시까지의 은행정기이자율), ④ 환매당시의

감정평가금액, ⑤ 보상금-卜{환매당시의 감정평

가금액-(보상금x지가변동율)} 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위 ①, ②, ③의 각 경우는 법령

상 아무런 근거가 없어 채용하기 어려운 견해

이다. 문제는 ④와 ⑤의 경우이다

o 그런데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

률(이하 '지가공시법'이라 한다)은 국가 기타

공공단체가 토지 등의 관리 . 매입 . 매각 . 경

매 . 재평가 등을 위하여 토지 등의 감정평가

를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에

게 의뢰하여야 하고(제21조 제1항), 감정평가

업자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토지를 개별적

으로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위 법률 소정의

원칙과 기준 등(제9조, 제22조, 제23조 등)에

따라야 하는 것인 바, 감정평가업자가 개별토

지를 감정평가함에 있어서는 결국 평가기준시

퐝 . 혜 . 해 . 철

점의 적정가격을 감정하는 수 밖에 없을 것이

고, 따라서 특례법시행령 제7조 제1항 소정의

'환매권행사 당시의 토지 등의 가격'이라 함은

감정평가업자가 환매권행사 당시를 기준시점

으로 하여 평가한 토지 등의 적정가격이라 할

것 이 다.

결국 감정평가가격은 환매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하나의 기준에 불과하고 구체적으로 환

매가격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하는 것은 별개

의 문제라고 할 것이다.

△ ⑤의 경우의 타당성

-환매당시의 감정평가금액설(④의 경우)의 부

당성一

@ 환매당시의 감정평가금액이 보상금에 인

근유사토지의 지가변동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

하면 감정평가에 의한 금액으로, 초과하지 아

니하면(적거나 같을 경우) 보상금의 상당금액

으로 환매하게 되어 인근유사토지의 지가변동

율과 대비하여 그 지가변동율의 초과여부에

따라 환매금액이 현저히 달라질 수 있는 소지

가 있다.

o 도대체 인근유사토지의 지가변동율에 상

당하는 금액의 이익을 사업시행자에게 귀속시

켜야 하는 합리적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 특

히 사업시행자가 단지 매수하여 두었을 뿐 매

수토지에 대하여 아무런 형질변경을 하지 아

니하고 그대로 방치하여 두었으나 주위의 상

황변화 등에 따라 그 토지의 가격이 위 특례

법시행령이 정하는 만큼 올랐을 때까지 그 지

가상승분을 사업시행자의  이익으로 돌려야

할 이유가 없다. 만일 이를 무제한 허용한다면

국가 등이 공공사업을 빙자하여 수용권을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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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이른바 '땅장사'로 전락하는 것을 조장

내지 방치할 우려가 있다.

@ 특례법이 다른 법률상의 환매권과는 다

르게 "토지 등의 가격이 취득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경되었을 때''를 기준으로 하여 환매

가격을 달리 정함으로써, 기본적으로 환매당시

의 감정평가금액이 보상금에 인근유사토지의

지가변동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면

보상금을 환매가로 한다는 것인 바, 이는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변동율에 해당하는 지가상승

분은 환매권자의 이익으로 돌리겠다는 취지라

고 보아야 한다.

o 다만, ④설을 배척한다고 하더라도 문제

는 여전히 남는다. 즉, 감정평가금액과 지가상

승분의 차액(아래 표의 C부분)은 누구의 이익

으로 귀속시켜야 할 것인가?

A        B        C

보상금    지가상승분감정평가액(D)

위 표에서 보듯이 D<A+B 또는 D三A+B일

때의 환매가는 A가 되어 B는 환매권자에게

귀속된다. 그러나, D>A十B일 때의 환매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경우에도 B부분이 환매

권자의 이익으로 귀속되어야 함은 앞의 경우

와 비추어 볼 때 당연하고 논리에도 맞는다.

그러나, 이 경우 C부분까지 환매권자에게 귀

속시킬 수는 없는 것이고, 이는 위 특례법시행

령의 규정취지에도 반한다. 결국 C부분만큼은

사업시행자의 이익으로 귀속시킬 수 밖에 없

고, 또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 이 다.

그렇다면 D>A-十B일 때의 환매가는 A-十C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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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는 위 ⑤의 방법이 가장 타당하다고 할

것 이 다.

라. 대법원 판캘

이번에 대법원이, 환매권행사 당시의 토지

등의 가격이 지급한 보상금에 환매당시까지의

당해사업과 관계없는 인근유사토지의 지가변

동율을 곱한 금액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지급한 보상금의 상당금액이 그 환매가격이

되고, 이를 ''초과할 때''에는 당사자간에 협의

가 성립되거나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 금액

이 확정되지 않는 한 환매당시의 감정평가금

액에서 위 보상금에 인근유사토지의 지가변동

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환매당시의

감정평가금액-보상금><지가변동율)이 그 환

매가격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시한

것은, 앞서본 법리를 확인한 것으로 중요한 의

미가 있다.

5. 인클유사토치의 지가변롱율의 적용

가. 구 토지수용법꽤 특례법시행령의 규청

특례법시행령 제7조 제1항은 '당해사업과

관계없는 인근유사토지의 지가변동율'이라고

규정하고, 구 토지수용법(1991.1231. 법률 제

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6

조 제2항은 '당해 지역과 관계없는 인근토지

의 지가변동율'을 참작하여 토지의 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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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위 특례법시행령은 '유사' 토지라는 요건

을 덧붙이고 있어 그 해석상 토지수용의 경우

와는 달리 해석하여야 한다.

나. 위 각 규청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 판례

(1) 구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의 '인근토지의

지가변동율'

대법원 19935.14 선고, 92누7795 판결(공보

93-1733), 1993.8.24. 선고, 93누968 판결(공보

93-2640)은, ''구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에서

말하는 인근토지의 지가변동율이라 함은 수용

대상토지가 소재하는 구 . 시 . 군 지역이 지리

적으로나 사회경제적으로 수용대상토지와 가

장 밀접하여 수용대상토지의 정상적인 지가를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 점에 비

추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수용대상토지가

소재하는 구 . 시 . 군의 지가변동율을 의미한

다 할 것이고, 다만 수용대상토지가 소재하는

구 . 시 . 군의 지가가 당해사업으로 인하여 변

동되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에는 인근 구 . 시 . 군의 지가변동율을 참작하

퐝 . 례 . 해 . 쇨

여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2) 특례법시행령 제7조 제1항의 '인근유사토지

의지가변동율

△ 대법원 1992.3.31. 선고, 91다19043 판결(공

보 92-1401),19938.13. 선고, 92다50652 판결

(공보 93-2415)은, "특례법시행령 제7조 제1항

의 인근유사토지의 지가변동율이라 함은 환매

대상토지와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그 공부상

지목과 토지의 이용상황 등이 유사한 인근유

사토지의 지가상승율을 가리킨다.''고 하였다.

이는 환매대상토지의 인근토지 중 유사한 토

지여야 한다는 것으로 토지수용법상의 지가변

동율보다 그 외연이 좁다고 할 것이다.

△ 토지수용에 있어서 '인근유사토지'라는 용

어는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1989.

4.1. 법률 제4120호로 삭제된 것)에 ‘인근유사

토지의 정상거래가격으로 규정되어 있던 것으

로 기준지가 시대에는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

래가격이 보상액산정시 필요적인 참작요인 이

었으나,3) 구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지가공

시법 제9조, 제10조 등이 적용되는 공시지가시

대에는 필요적 참작요인은 아니다4). 그러나

3) 따라서 기준지가시대에는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 참작에 관한 문제로서, ① 감정서에서 인용한 거래

사례가 실제 존재하였는지 여부, 즉 인근유사토지 거래사례의 존부문제(또는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

유무를 조사하여야 한다는 존부의 심사에 관한 문제), ② 그 거래사례가 구국토이용관리법상의 인근유사토

지 거래사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해당성문제(개념과 범위에 관한 문제), ③ 그 거래가 인근유사토

지거래라고 할 경우 그 가격을 어떠한 방법으로 참작할 것인지에 관한 참작방법의 문제 등이 있었다.

4) 대법원 1992.10.27. 선고, 91누8562 판결(공보 92-3308)은, “구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1991.1231. 법률 제4483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지가공시법 제9,10조 등 관계규정에는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1989.4.1. 법률

제4120호로 삭제됨)의 규정과는 달리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을 특정하여 보상액 산정의 참작요인으로

들고 있지 아니하므로 토지의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인근유사토지의 거래사례 유무와 그 거래가격의 정

상여부를 밝혀 이를 보상액 산정에 반드시 참작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으나, 인근유사토지의 거래사례가 있

고 그 거래가격이 정상적인 것으로서 적정한 보상액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임이 입9증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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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정의에 관하여는 신구법상 차이가 없다.

△ 대법원 1993.2.9. 선고, 92누6921 판결(공보

93-991)은, 위 '인근유사토지'를 수용대상토지

의 인근에 있고 그 용도지역, 이용상황, 지목,

지적, 형태, 법령상의 제한 등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토지라고 개념정의

한 이래 많은 판례들이 이에 따르고있다.5)

△ 따라서 특례법시행령상의 '인근유사토지의

지가변동율'이라 함은 환매대상토지가 소재하

는 구 . 시 . 군의 지목 . 용도별 지가변동율이

아닌, 환매대상토지의 인근에 있고 그 용도지

역, 이용상황, 지목, 지적, 형태, 법령상의 제한

등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토지의 지가변동율이라고 보아야 한다.6)

그리하여 대법원은, 그 토지가 속해 있는 직

할시의 한 구 또는 시전체의 토지에 대한 지

목별 평균지가변동율은 이를 인근유사토지의

지가상승율이라 할 수 없다고 하였다.

(3) 인근유사토지의 지가변동율인지 문제가 된

사례

대법원 1992.3.31. 선고, 91다19043 판결(공보

92-1401)은 안양시 전체의 지목별 평균지가

변동율을 적용한 사안에 대하여, 대법원 1993.

~ 헒 繞 츌 흉

8.13. 선고, 92다50652 판결(공보 93-2415)은

광주직할시 광산구 전체의 토지에 대한 지목

별 평균지가변동율을 적용한 사안에 대하여,

이들 각 지가변동율은 특례법시행령 제7조 제

1항 소정의 인근유사토지의 지가변동율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다. 이 사건의 원재결, 01의채결 및 원십

감청인이적용한치가변동울

△ 원재결 및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

기관들의 감정평가서에 의하면,원고들이 이 사

건 환매권을 행사한 시점이 1991.6.28.임에도

이 사건 토지들을 감정평가함에 있어 그 가격

시점을 19909.28.(원재결) 또는 1991.6.2/7.(이의

재결)로 잘못 적용하고 있다.

△ 원재결의 기초가 된 ○○ 및 ○○기관의

각 감정평가는 지가변동율을 참작하였다고 하

면서도 그 구체적인 지가변동율의 내역에 관

하여는 아무런 기술이  없다. 따라서 위 지가

변동율이 토지수용법상의 인근토지의 지가변

동율을 적용한 것인지 또는 특례법시행령상의

인근유사토지의 지가변동율을 적용한 것인지

블분명하므로 위 각 감정평가는 위법하다.

이를 참작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 후 다수의 관례가 이를 따름으로써 확립된 판례가 되

.었다.

그리고, 대법원 1993.5.14. 선고, 92누7795 판결(공보 93-1733) 등은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사례에 해당한
다고 볼 수 있는 거래사례가 있고 그것을 참작함으로써 보상액 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점은 이를 주

장하는자에게그입증책임이있다.”고판시하였다.

5) 대판 1993.413. 92누10418 ; 1993.5.11. 92누7795 ; 1993525. 92누 8729 ; 1993.6.22. 92누19521(공보 93꿴51)

1993.9.10.93누11517;1993.9.14.93누1329

6) 대법원 1992.3.31. 선고, 91다19043 판결(공보 92-1401) ; 1993.8.13. 선고, 92다50652 판결(공보 93-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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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 및 ○○기

관의 각 감정평가는 1991.1.1.부터 같은 해

6.27.까지의 강남구 상업지역 대지의 지가변동

율(11.82%)을 적용하고 있는 바, 이는 특례법

시행령상의 인근유사토지의 지가변동율을 적

용한 것이 아니어서 위법하다.

△ 그리고 원심감정인의 감정평가에 의하면

환매권행사 당시 이사건 1토지의 가격은 금

3,314,891,180원(금7,464,290원/m.), 2토지의 가

격은 금136,514,160원(금5,688,090원/m‘)이라는

것이고, 협의취득한 1988.2.23.부터 환매권을

행사한 1991.6.28.까지의 특례법시행령상의 인

근유사토지의 지가변동율은 4배(400%)라는 것

이 다.

이에 의하면, 1토지의 경우는 환매권 행사당

시의 가격(금3,314,891,180원)이 지급한 보상금

(금768,293,000원)에 환매당시까지의 당해사업

과 관계없는 인근유사토지의 지가변동율(400%)

울 곱한 금액(금3,073,172,000원=금768,293,000

원x400/100)을 초과하고, 2토지의 경우는 환

매권행사당시의 가격(금136,514,160원)이 지급

한 보상금(금36,000,000원)에 환매당시까지의

당해사업과 관계없는 인근유사토지의 지가변

동율(400%)을 곱한 금액 (금144,000,000원=금

36,000,000원><400 /100)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들의 환매가격은, 1토지

의 경우는 금1,010,012,180원{=768,293,000원十

(3,314,891,180원-3,073,172,000원)}이 되고, 2토

지의 경우는 환매권행사당시의 가격이 지급한

보상금에 환매당시까지의 당해사업과 관계없

는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변동율을 곱한 금액

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원래의 보상금인 금

i판 떼' . :\' . 첼

36,000,000원이 된다고 할 것이다.

라.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위의 환매가격결정방법에 관한 법

리오해의 점만으로 파기환송할 경우 환송후의

원심이 인근유사토지의 지가변동율에 관한 환

송전원심판결의 적용을 수긍하고 있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도 있어 이를 명백히 하여두고자,

이 점에 대하여는 상고이유로 삼고 있지 아니

하나 덧붙여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즉, 특례법시행령 제7조 제1항의 인근유사토

지의 지가변동율이라 함은 환매대상토지와 지

리적으로 인접하고 그 공부상 지목과 토지의

이용상황등이 유사한 인근유사토지의 지가상

승율을 가리기는 것이므로, 그 토지가 속해 있

는 특별시의 한 구 전체의 토지에 대한 평균

지가변동율은 이를 인근유사토지의 지가상승

율이라 할 수 없다.

6. 결 톤

이번의 대법원 판결은, 특례법상의 환매권행

사의 요건으로 지급하여야 할 '보상금의 상당

금액'의 의미를 분명히 하고, 시행령 제7조 제

1항이 유효한 규정이며, 환매에 의한 가격정산

시 그 환매가격결정방법에 관하여 최초로 견

해를 표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리

고 원심과 상고이유에서 간과한 특례법시행령

제7조 제1항 소정의 '인근유사토지의 지가변

동율'의 의미를 보다 분명히 한 점도 큰 의미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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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무탈형첼변켱된 표준치의 평가텡법

③ 철의요치

가. 택지개발사업지구내 편입토지중 공부상

지목이 전.답인 보상대상토지가 택지개발예

정지구지정고시일(‘92.1129) 이전인 '82~‘88년

기간중 무단형질변경되어 ‘908.13 관할 구청장

으로부터 도시계획법 제4조 위반으로 고발조

치 및 원상회복 지시되었으나 현재까지 시정

되지 않고 있는 경우 감정평가시 당해토지의

평 가방법

9 6

A

나. 질의 “가''의 무단형질변경된 토지가 공

시지가표준지로 선정되어 현실이용상황으로 지

가를 산정, 공시된 경우 지구내 편입토지의 보

상평가기준이 되는 표준지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당해토지의 보상가격 결정방법은?(서

울시도시개발공사 용일 480-339 : ‘9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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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내용

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시행령 제2조의10 제12항에서 현실이용상황 따

라 평가하도록 규정하였으나, 관계법령에 의하

여 금지된 행위를 행한 경우의 위법행위까지

보호하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경우에는 무단형질변경되기 이전의 이용상

황을 상정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 단 됩

나. 무단형질변경된 현실이용상황대로 지가

공시된 표준지라도 당해 보상대상토지와 유

공/"가 및 올도지역의 적용

● 철의요지

1990. 11. 17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고시되어

용도지역이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

되었고, 1991. 11. 30 주거환경개선계획고시된

후, 1994 2.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동주

택건립사업계획 승인된 경우에 기준.적용하

여야 할 공시지가 및 용도지역은?

(동국법인 동국 94-0181 : ‘94.5.27)

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표준지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당해 표준지에 대한 평가는 무단형질변경되기

이전의 이용상황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평가하거나 또는 당해 표준지가 무

단형질변경되기 이전의 이용상황과 유사한 이

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다른 표준지가

인근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평

가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

(협회 기획 0100-940 : ‘947.11)

㉥ 회신내용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건립사업계

획승인은 토지수용법상 사업인정으로 보므로

1994. 1. 1 공시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용도지역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 이전의 용도지역인 주거지역을 적용하여

평가할 것이나, 다만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이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선을

위한임시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

계획고시의 절차로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본건

은 토지수용법 부칙 (199112.31) 제2항의 규정

울 적용받으므로 재결당시 공시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용도지역은 토지보상평가지침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적용.평가하여야 할

것임.(협회 기획 0100-829 : ‘946.16)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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찮정 평 투빼법 요!

설 할

경일 등 13개 감정평가법인(한국감정원 포

함)에 이어 14번째의 법인인 코리아감정평가

법인이 ‘94. 9. 6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

가를 받은 후 주사무소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되었다.

코리아법인은 광주에 본사를, 서울에 지사

를 두어 업무를 시작하였으며 구성원수는 총

35명 이 다.

또한, 코리아감정평가법인의 경영목표는 ‘‘변

화의 시대를 창조해 나갈 수 있는 감정평가사

등을 지속적으로 영입하여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과감한 연구개발비의 투자로 시장개

방을 대비하는 첨병으로서의 소병을 다하며,

이러한 조직활성화와 연구개발비로 업무를 다

각화함으로써 종합부동산회사로 발전 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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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 지 변 경

서 울 감 청 평 가사사무 소

서울시도봉구수유동191-67  

(한양빌딩 201호)

→서울시 도봉구 미아동 125번지 33호

천 일 감정 평 가사사무소

~면0
디

광주시 동구 충장로 4가 29-1(남일빌딩 4층)

→광주시 동구 금남로5가 91번지

우신 감정 평 가사사무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139-2

(동양한약방 3층)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64

(송원빌딩 5층)

부 일 감 청 평 가사사무 소

부산시 중구 부평동4가

(골든씨티 오피스텔 1314호)

→부산시 남구 광안동 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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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음

업 . 쳬 . 돌 . 청

결 흔

김태환 : 남성감정평가사사무소-부친상 '94 6.12

송재홍 : 충북감정평가사사무소-부친상 '94. 7. 2

강부조 : 태평양감정평가법인-모친상 '94 7.11

김상균 : 감정원 제2업무추진본부-부친상 '94. 7.12

김욱희 : 제일감정평가법인-부친상 '94 8.16

박영기 : 동국감정평가법인-부친상 '94 8.29

김명철 : 제일감정평가법인-모친상 '94. 9. 9

김원태 : 동아감정평가법인(경남 . 부산지사)

-본인결흔'94.9.16

신 규개 설 등록

사 무 소 명

대 동 감 정 평 가 사 사 무 소

신 라 감 정 평 가사사무 소

극 동 감 정 평 가사사무 소

코 리 아감정 평 가 법 인

성 원 감 정 평 가 사 사 무 소

그 린 감 정 평 가 사 사 무 소

※ 사무소개설 날자순

대 표 자

김 석 환

조 학 래

윤 성 근

배  니.  여
☞⊃r  宦  큰

( 주사무 소 )

박 종 민

( 분 사 무 소 )

최 낙 도

권 석 준

g 칡

소    재    지 전  화

부산지 동구 초량동 1209-16 051) 465-0760

(선호빌딩 306호)

부산시 동구 초량동 1157-1 051) 441=6838

부산시 부산진푸 부전1동 142-12 051) 802-7711

(대영빌딩 401호)

광주시 서구 주월동 1631 062) 6760002

(영복빌딩 5층)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56-3 02) 585-7000

(초안빌딩 4층)

서울시 종로구 공평동 64 02) 725-8703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49--7 02) 540-0116

(유신빌딩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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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알찬내용과 다양한 기사를 게재하여

우리업계를 대표할 가장 권위있는 정보지로

자리매김 할수 있도록 회원과 독자 여러분의

보다 많은 관심과 투고를 기대하며, 채택된 원

고에 대하여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1. 협회, 각 위원회에 건설적인 제언

2 감정평가 관련 논문(원고지 50매)

3. 화제가 됐던 토지 . 건물의 감정평가 및 컨설팅

사례

4 각 지부, 법인 및 지사, 지점 관련 소식

5. 일상생활에서 느끼고, 하고 싶은 교훈적 . 계몽
적인 수필(20매내)

수시 접 수

한국감정 평 가 업 협 회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482-21 동건빌딩

I 00

~
감정평가사가 만드는

○ 발행인/조문규 한국감정평가업협회장

○ 발행처/한국감정평가업협회 연수위원회

o 편집/연수위원회

o 등록번호/1991년 4월 3일 (서)바-155

○ 통권 15호(계간)쁘4브 10월 31일 발행

한국감정평가업협회

137-060서울시서초구방배동482-21

TEL:521-0900/4,FAX:521-1614/5

o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실천요강을준수합니다.

○ 본지에 실린 내용은 필지캐인의

로 필자의 소속기관이나 본지의

해를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 견 으

공식 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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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가 노 트

상식적이고 일상적인 삶의 굴레에서
무디어져 가는 감각들,

퇴색해 가는 감성의 한 자락에 섬광처럼
비춰지는 자연의 변화,

문득 계절을 느낀다.

▽ 예

; ; j l l l l ; ; ; l ; ; l l l I 작가 : Ei레 미 레

o 서울대 미대 회화과 졸

. 미국 hlstitute of Contemporary Art 修學

o 제2회 창작미술협회 공모전 특상

문화공보부장관상수상

. 제2, 4, 5, 6회 아세아 국제미술전

o :現, 창작미술협회 회원



공시지가 및

감정 평 가와

관련된 사항은

협회 민원설로

•

. 震 ~ 1

감정평가둥괴.관련된

내용은민원설로상담히.십시오.

민원에대한안내와상담을위하여

감점평가시-가상근히.고있습니다.

민원인의 편의도모와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최선울다하고있습니다.

•

,縫‘ i耭빪鰥'稀,孺;蒿
서울특별시서초구방배몽482-21동건빌딩.2,3층
전화:(02)521-0900~4펙스:521-1614~5

~

I 밟 M
F 세
므 M
쿄 W

≥ 브

I 융 부

0 m
I 뽀

굶
I 이 '

-

c 으

C㉢

트隍

r 포

•

⊃

I 뾰 으

열
m 으

떠 뜨
o엘

이 n
J " 1

這
으
l 통 교

i 1 乙
C션

m 으

o l n
J I IU

이 n
=l I미
[또

}야
젊二~

노

~쿤
놓

허
c교

I쁘
_卜ll
D브
0보

C뵤

녹낼
고오

n엔

1쁘

노
l쉬'
-l-l

0뜨
트

=

이n

•
o•

ro

브

눼o
1逅L
匹

I이l

-쪽

CAJ

~4

⊂⊃
○힝

⊃


	2010년10월05일14시46분31초
	2010년10월05일17시40분32초
	2010년10월05일17시45분54초
	2010년10월05일17시59분01초
	2010년10월05일18시04분19초

